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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본원

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정책연구와 함께 기술혁신 관

련 학술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술혁신연구 공동체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 과학기술정책과 기

술혁신연구의 발전에 일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혁신체제는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공적인 

과학기술발전을 이끌었던 추격형 체제가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의 혁신체제가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은 새로운 관점의 혁신이론과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이론과 정책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격형 체제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운 프레임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그것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

이하여 그 동안 수행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정리하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연구영역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연구원과 기술경영경제학회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과학기술과 경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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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영, 과학기술과 정부·공공부문, 과학기술과 사회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를 비판적으로 리뷰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논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다음 세대의 기술혁신연구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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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혁신연구는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 태동한 이

후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연구 인력이 양성되면서 기술

혁신연구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문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기술경영

경제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혁신학회 등 여러 학

회가 만들어지고 전문 학술지들이 발간되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선진국 

추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유수

의 세계적 기업이 등장하고 산업의 선두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그 동

안 꾸준히 증가해온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약 20조원에 육박하면서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인 추격이 이루어지

면서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선두 그룹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론과 현실은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한다. 그 동안 이루어진 기술혁신

연구는 이런 맥락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혁신체제의 다양한 구성요

소와 활동을 분석하고 혁신역량이 축적되는 과정을 논의하는 이론연구와 

함께 선두 그룹을 따라잡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취해야할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국 혁신체제가 보여준 ‘기술추격의 성공학’은 

핵심 키워드였으며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전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

작했다. 추격의 성공학을 가능하게 했던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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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기존 궤적을 따라가는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으로는 중국, 인도와 같

은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궤적과 전략에 입각한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추격을 위해 그 동안 취해온 선택과 집

중, 불균형 전략으로 인해 산업, 지역,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통합

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없으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상황이 만

들어지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문제, 미세먼지 등과 같

은 기후·환경문제, 안전 문제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나타나

고 있다.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격형 시스템을 넘어서는 새

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이론과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

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문제를 재정의하여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기술혁신연구가 논의되어야 한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프레임과 이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30여 년간 수행된 기술혁신과 

혁신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리뷰하여 새로운 

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혁신체제로의 전환

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모색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는 탈추격(post catch-up) 시대의 혁신이론과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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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기술과 함께 사회를 동시에 구성하면서 새로운 궤적의 기술

과 사회를 형성하는 이론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

회에 가격이 저렴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추

격형 혁신방식을 넘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와 새로운 제도·시장

을 형성하는 접근을 탐색한다. 추격형 시스템의 키워드인 선택과 집중, 중

앙통제, 일사불란, 속도전, 위계형·폐쇄형 시스템,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서

는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의 필요성과 방향, 방법론을 검토하는 활동

이 될 것이다.

또 기술혁신연구에서 ‘사회의 귀환(societal turn)’을 이끄는 논의를 할 것

이다. 불균형 발전전략 때문에 심화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

적 문제를 기술혁신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논의를 다룰 것이다. 초창기의 혁

신연구가 진화적·제도주의적 접근을 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연구(STS)’와 

긴밀한 협력을 했던 것처럼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요소

들을 혁신이론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런 작업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혁신이

론을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외국이론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추격에 성공

해서 탈추격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혁신활동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

리해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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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우

리나라 기술혁신연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과학기술과 

경영·경제, 제3부에서는 과학기술과 공공·행정, 제4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과학기술과 경

제’, ‘과학기술과 정부’,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와 관련된 연구들이 순서대

로 검토될 것이다.

제1부는 국내 혁신연구 전문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특

성을 분석한다. 제1장에서는 학술지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

상으로 국내 기술혁신연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새로운 연구 과

제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연

구 동향을 고찰한다. 국내 기술혁신 분야의 저자 및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

트워크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2부는 경영·경제와 한국 기술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제3장은 한국기업의 기술혁신과 전략을 다룬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

동의 특성과 원인을 탐구한 연구를 검토한다. 또 각 연구 주제별로 기존 연

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규명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우

리나라 산업의 발전과정과 기술혁신에 관한 학술연구를 분석한다. 이를 통

해 탈추격 산업혁신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고, 향후의 연

구과제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경제성장에서 혁신의 역할을 다룬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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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성장론,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역량론, 경제추격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연구과제들을 다룬다.

제3부는 공공부문과 기술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제6장에

서는 대학과 출연연구소로 대표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정책에 대

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검토한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연구경향을 정리

한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되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목해야할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를 검

토한다. 제8장에서는 그 동안 수행된 과학기술자 사회에 대한 연구, 과학기

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연구주제

들을 살펴본다.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사회의 귀환과 관련된 논의가 다루

어진다. 제9장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통

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해야 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공유하기 위한 토

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필자들이 참여한 연구 기획 회의, 과학기술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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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부 세미나, 일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기

술혁신연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간을 내서 토론과 심포지

엄에 참석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한국의 기술

혁신연구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작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9월

필자들을 대표해서

송 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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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 동안 학술지 ‘기술혁신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2000년 이후 연구의 범위는 더 다양해지고, 논문의 수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기존산업을 변

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전개되고 있고, 빅데이터분석과 클라우드 컴

퓨팅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쏟아지고 있다(고재창 외, 2013). 4

차 산업혁명과 탈추격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배종태, 2016; 송위진 외, 2006; 성지은・송위진, 2010; 정재용, 2015).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내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

는데 반해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김인수, 2000)이

다. 이를 개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나 국가혁신시스템, 기

이병헌(광운대학교)  / 송민근(광운대학교)  / 김남수(광운대학교)

임재성(광운대학교)  / 한재희(광운대학교)

제1장 

‘기술혁신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기술혁신연구 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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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기술혁신 전략에 관한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의 과학

기술혁신 분야의 논문들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기술혁신연구’가 

창간된 후 3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연구활동을 되돌아보고 연

구 흐름을 분석하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업의 기술경

영을 다룬 ‘기술혁신연구’ 학술지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집대성하여, ‘기술

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더

불어 최근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연구과제를 제

시하고 기존의 이론과 연구성과에 토대를 둔 새로운 연구들이 가능토록 하

여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이론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연구들을 집대성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문서를 수집하

는 것이 필요(Blei, 2012)하며, 연구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각 논문의 텍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다(Blei, 2012; Tang et al., 

2013; Yan, 2014). 이를 위하여 1993년 창간된 1권부터 2016년에 발간된 24

권까지 ‘기술혁신연구’ 학회지에 게재된 총 5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연구방법론, 저자, 배경학문별로 구분하여 연구내용과 특성을 파악하

고 연구들의 흐름과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대별로 연구들이 어떻게 변해왔

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문헌에 사용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분류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6개의 분석 

수준과 29가지의 연구주제, 그리고 9가지의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기술혁

신연구’에 실린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

로 시대별로 연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기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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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각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주제별로 논문을 나누어 각 연

구주제별 동향도 파악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분석의 틀

1) 시대별 구분

‘기술혁신연구’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시대별로 나눠 연구 흐름

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나눈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출연(연)의 거

버넌스 개편, 단기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기조 변경 때문에 5년마

다 정책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권이 바뀜에 따

라 과학기술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늘려 

국내 경제의 국제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목

표로 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그동안 재벌이 갖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제거·보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내세우며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등의 동반성장 추구와 지역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혁신체제의 정

립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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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과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이 등장했고, 2012년 세계적 장기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과 일자리문제 해소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 2013년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운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기술혁신연구’도 1993년 발간 이후 정책이 변함

에 따라 시대별로 연구의 주제가 변화하고, 각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를 5단계

로 나누어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6으

로 구분하였다.

2) 연구주제별 구분

연구주제의 분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분석수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의 문제부터 정리했다. 논문의 분석수준을 크게 국가, 산업, 기업/조직, 프로

젝트/팀, 개인의 연구로 나누어 그 분석수준에 맞는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국가수준>의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지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국가연구개발정책으로 보았다. 법·제도·

정책 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의 표준을 제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

루는 연구를 기술표준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국가차원에서 각 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다룬 

연구들은 대학·출연연 육성정책,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으로 세분화

하여 분류했다.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학습, 확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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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는 국가혁신시스템으로 분류하

였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학・연구기관・기업・지자체 등 혁신주체가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학습・공동연구개발 등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수준의 협력체계를 다룬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으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다.

국가의 R&D투자에 따른 경제 성장 기여도를 분석하거나 R&D투자에 의

한 경제성장을 다룬 연구 등 R&D투자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과 정부

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에 사용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에 대

해서는 R&D정책의 효과성 분석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정

책 연구에 대해서는 기술금융정책, 국가수준에서 지원하는 인력의 전문화

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 등을 다룬 연구에 대해서

는 인력양성/교육으로 분류하였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인식, 기

대 등과 국가차원에서 육성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과 같은 주제를 다룬 연

구들에 대해 과학문화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국가수준에

서는 연구주제를 총 11개로 분류했다.

<산업수준>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나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의 정책을 다룬 연구는 산업혁신정책으

로 분류하였다. 산업 간 혁신활동이나 패턴 등의 차이를 규명하는 산업혁신 

시스템에 관한 주제와 특정산업이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연구한 논문들은 산업 연관/파급효과로 보았으며, 특정 산업의 혁신・

발전전략과 산업이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형태를 다룬 연구는 산업진화 패

턴으로 분류했다.

<기업/조직 수준>에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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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글로벌/전사적/사업부전략 등과 그것의 효과,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

를 기업혁신전략으로 분류하였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과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외부의 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전이나 공동연구, 제휴전략 등을 다룬 연구를 조직간 기술협력으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다.

조직구조, 조직문화 등을 다룬 연구조직관리, 그리고 보상체계, 인센티브 

등을 다룬 연구인력관리에 대해서도 분류체계를 세워 분석에 사용하였다.

<프로젝트/팀 수준>의 연구는 프로젝트의 기획, 예산관리, 수행관리 등을 

R&D사업/프로젝트 관리로 분류하고, 프로젝트/팀 내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룬 R&D프로젝트/팀 관리와 프로젝트/팀의 비교우위나 경쟁력을 다룬 연

구는 R&D프로젝트/팀 성공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기술수준>에서는 기술예측, 기술평가, 기술기획, 기술수용, 기술동향으

로 주제를 나눠 이에 적합한 연구를 찾아 분류하였으며, <개인수준>에서는 

R&D인력의 창의성 및 생산성을 다룬 R&D인력의 역량과 그들이 진출하는 

경로를 다룬 R&D인력의 경력경로를 나누어 연구에 활용했다.

각 분석수준에 따른 연구주제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표 1-1>에 정리했다.

표 1-1 연구주제의 분류 기준

분석수준 연구주제

국가

- 국가연구개발정책

- 대학·출연연 육성정책

- 기술금융정책

- 국가혁신시스템

- 정보화/정보유통

- 과학문화 

- 기술표준

-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 R&D 정책의 효과성 분석

- 지역혁신시스템

- 인력양성/교육

산업
- 산업혁신정책

- 산업연관효과/파급효과

- 산업혁신 시스템

- 산업진화패턴

기업·조직
- 기업 혁신전략

- 연구조직관리

- 조직간 기술협력

- 연구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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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수준 연구주제

프로젝트/팀 - 연구개발 사업/프로젝트의 관리 - 연구개발 팀 관리

기술
- 기술예측

- 기술기획

- 기술평가

- 기술수용

개인 - R&D인력의 역량 - R&D인력의 경력경로

3) 연구방법별 구분

논문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연구방법의 유형은 수집된 자료의 형태에 따

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하기도 하고, 연구의 목적과 초점에 따라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인과관계 연구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연구를 분

석하는 방법에 따라 통계적 분석연구와 사례연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배종태・차민석(2005)의 연구에 사용된 틀을 활용해서 

구성하였다. 이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단일사례연구보다는 다중사례연구

가 필요하고, 횡단적 설문보다는 종단적 설문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Chan-

dler & Lyon, 2001)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을 보다 더 잘 

규명하기 위한 다중방법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Brewer & Hunter, 1989)과 연

구분야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Shane & 

Venkataraman, 2000)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연구방법 유형을 (1) 이론적 연구, 

(2) 기술적 연구, (3) 횡단적 설문분석, (4) 종단적 설문분석, (5) 통계DB분석, 

(6) 단일사례연구, (7) 다중사례연구, (8) 실험연구, (9) 다중방법연구로 구성

했다. 각 연구방법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표1-2>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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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방법의 분류 기준

구분 특징

(1) 이론적 연구

- �해당 연구주제에서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이론을 구축하며 

기존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접근

- 실제적인 자료의 기술이나 실증 분석은 포함하지 않음

(2) 기술적 연구

- �연구대상(사회적 현상)의 환경이나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

- �현상 분석보다는 단편적인 정보(실제 및 시뮬레이션)나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지니는 속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연구는 제외

(3) 횡단적 설문분석

- �한 시점에서 표본을 수집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

여주는 연구로 간단하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현상의 변화나 진행

과정은 측정 불가능

(4) 종단적 설문분석

- �두 시점 이상의 시간에 걸쳐 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수의 변화와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

- �두 개 이상의 시점에서 같은 표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5) 통계DB분석

- �이차자료분석의 의미를 가지며, 연구자가 수행한 설문이 아닌 외부기관에

서 일정기간동안 모집단에 대해 모아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정부기관, DB업체 등에서 자료 사용에 대한 허

가를 받거나 구매하여 분석해야 함

(6) 단일사례연구

- �가설을 도출하거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분석 

- �하나의 사례만을 선정해야 하며, 단순히 사례에 대해 묘사하거나 기술하기

만 하는 연구가 아니라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를 의미함

(7) 다중사례연구

- �여러 개의 사례를 표본으로 구성하여 사례 간 비교분석으로 가설을 도출

하거나 검증

- �2개 이상의 사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 간에 비교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8) 실험연구

- �연구자가 임의로 실험환경을 설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피실험자

의 반응을 조사, 분석하는 방식

-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 

후 일정한 자극을 투사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통해 자극의 효과를 규명

(9) 다중방법연구
- �위에서 열거한 실증적 연구방법들 중 2개 이상을 활용한 연구 · 설문조사+

추가 사례연구, 실험연구+사례연구, 설문조사+통계DB분석 등

자료: 배종태·차민석(2005: 69-70)의 내용을 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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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연구’의 변천과정

1) 연구자들의 변화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연구의 저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 1-1]에

서 보듯이 동일소속기관 내의 연구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동일기관의 

경우 대학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동일소속기관 연구비중

1993
-

1997

1998
-

2002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6

67 64.5 62.3

51.9

48.1

37.735.533

51.8

48.2

동일소속기관 연구 비중

다름 동일 연구소 대학

공동연구 중 동일기관소속 비중

100%

0%

1993
-

1997

1998
-

2002

2003
-

2007

2008
-

2012

2013
-

2016

20%

40%

60%

80%

반면에 소속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협력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1-2]에서처럼 대학과 연구소 간의 협력연구와 대학과 대학 간의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연구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복잡해지는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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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소속이 다른 경우 협력기관의 비중

1993-1997

56편

1998-2002

88편

2003-2007

138편

2008-2012

114편

2013-2016

131편

연구소・기업 기업・기업 대학・연구소・기업

대학・대학 대학・연구소 대학・기업 연구소・연구소

21.7 25 22.9
22.9

24.6

52.2

15.9

7.2

59.5

4.8
2.4

2.4

62.5

6.3

8.3

62.5

4.2
4.2
4.2
1

25.2

4.3

17.4

4.3

또한, <표 1-3>에서처럼 저자의 수가 1인 인 단독연구의 비중은 2003

년-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2인 저자, 3인 저자의 연

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연구의 비중은 

점차 줄고 협력연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기술혁신연구’의 저자 현황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6

1명 41.10% 34.10% 37% 28.90% 16%

2명 35.70% 38.60% 38.40% 34.20% 48.90%

3명 14.30% 19.30% 16.70% 28.90% 32.10%

4명이상 9.00% 8.00% 7.90% 7.9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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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학문의 변화

그림 1-3 배경학문의 비중 변화

23.2

37.5

16.1

23.2

기타사회과학경영학 산업공학 경제학 행정/정책학

1993-1997

56편

2013-2016

131편

2008-2012

114편

2003-2007

138편

1998-2002

88편

100%

80%

60%

40%

20%

0%

21.6 18.3

9.9

38.9

30.526.3

49.1

7.9

14.916.7

11.6

56.5

13.8

2.3 1.4 1.8 2.3

12.5

44.3

19.3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해주는 배경학문을 살펴봤을 때 [그림 1-3]에

서 보듯이 산업공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공학은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

용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거나 혁신적 제품을 고안하는 것을 중점

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 뒤로 경영학 기반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책학 기

반 연구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90년대에 비해 다소 감

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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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의 변화

그림 1-4 연구방법의 비중 변화

단일사례연구 다중사례연구 실험연구 다중방법연구

이론적연구 기술적연구 횡단적 설문분석 통계DB분석

1993-1997

56편

2013-2016

131편

2008-2012

114편

2003-2007

138편

1998-2002

88편

100%

80%

60%

40%

20%

0% 3.6 4.5

59.1

11.4

10.2

8.0

5.7
1.8
12.5

12.5

21.4

57.1

1.1

3.6

38.4

12.3

18.1

11.6

8.7

7.2

7.0

25.4

18.4

28.1

7.0

8.8
1.8
3.5

6.9

24.4

12.2

37.4

6.1

9.9
0.6
2.3

[그림 1-4]의 ‘기술혁신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을 살펴봤을 때, 초기에

는 기술적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통계DB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횡단적 설문분석도 높은 비중은 아니

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론적 연구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나 새로운 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

적 연구와 정책제안 등의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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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주제의 변화

<표 1-4>의 ‘기술혁신연구’ 주제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주제의 비중으로 볼 때 기업혁신전략, 기술

평가, 조직간 기술협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R&D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을 다룬 R&D투자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와 산학

연 혁신주체들 간의 협력 정책과 관련된 국가혁신시스템 연구가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수준에서는 특정산업의 발전 전략이나 진화 경로를 

다룬 산업진화패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기업수준에서는 기업혁신전략과 조직간 기술협력의 주제를 다룬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높다.

프로젝트/팀 수준의 연구에서는 프로젝트의 기획, 평가, 관리를 다루는 

R&D사업/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

예측과 기술평가 주제를 다룬 연구들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수준의 연구는 간헐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그 비중

은 미미한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국가수준의 정책을 다룬 연구들은 꾸준하

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비중이 기업/조직 수준의 연구에 비해서 낮

은편이며 특별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연구주제 현황

1993-

1997

1998-

2002

2003-

2007

2008-

2012

2013-

2016
합계

기업혁신전략 4 13 18 27 30 92

기술평가 8 11 19 8 11 57

조직간 기술협력 4 4 13 11 11 43

산업 진화 패턴 1 8 8 9 4 30

R&D투자의 효과성 분석 1 6 9 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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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7

1998-

2002

2003-

2007

2008-

2012

2013-

2016
합계

국가혁신시스템 2 8 6 3 4 23

국가연구개발정책 6 4 2 5 5 22

연구조직관리 3 6 6 2 3 20

R&D 사업/프로젝트 관리 3 3 4 5 4 19

기술예측 4 1 6 5 2 18

지역혁신시스템 2 12 2 1 17

기술동향 2 4 2 8 16

기술표준 1 3 11 15

과학문화 3 4 2 5 14

산업 연관/파급효과 3 3 2 2 2 12

정부지원효과 1 4 7 12

산업혁신정책 2 2 1 3 3 11

산업혁신시스템 1 2 4 3 1 11

연구인력관리 4 2 1 4 11

기술기획 3 1 2 4 1 11

R&D인력의 역량 1 2 2 2 4 11

R&D 프로젝트/팀 성공요인 1 2 2 3 2 10

기술수용 1 5 1 7

기술 금융 정책 2 1 1 4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1 1 1 3

인력양성/교육 1 1 2

R&D 프로젝트 팀 관리 1 1 2

R&D인력의 경력경로 1 1 2

기타 1 1 2

대학·출연연 육성정책 1 1

정보화/정보유통 1 1

합계 56 88 138 114 131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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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연구’ 주제별 연구동향

1) 국가 수준의 연구동향

가. 국가연구개발 정책

국가 분석수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주제 중 하나가 국

가연구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국가연구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는 2000

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과 그 후로 나눠 분류할 수 있다. 2000년 이전에

는 주로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논문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 

이후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스템 

전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각 시기의 필요성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각 부처의 정책의욕으로 인해 충돌되고 모순되는 정책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 1994년 송종국과 오준근은 이를 개선하고자 

특성에 맞고, 서로 연계되는 법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가 명

료성, 객관성, 투명성의 관점에서 체계화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90년대 후반에는 과학기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학습

생명체라는 틀을 제시하여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가

학습조직모형에 관한 연구(오형식・신상문, 1997)가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산업 생산력에 의존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비 효과성

을 지적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력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 연구(채영복・조현대, 2002)와 정부R&D 전략성 강화를 위해 

미래주도기술에 관한 과학지도를 작성하고, 정부R&D의 동적 투자포트폴

리오를 마련함으로써 정부R&D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양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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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1)가 발간되었다.

최근 과학적·산업적 목표를 넘어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송위진・성지은, 2014)가 논

의되고 있다.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대외의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전환

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기 에너지 정책의 시

스템 전환적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이영석・김병

근, 2015) 또한 최근 진행 중이다.

나. R&D투자의 효과성 분석

R&D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에서 정부 R&D투자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와 

두 번째로 개별 기업이나 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 R&D투자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봤을 때 

정부 R&D투자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사례연구와 통계분

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90년대 말 IMF 구제금융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추

구하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DCF모델을 이

용하여 개발예정인 초전도 한류기 연구과제에 대해 실증적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여 R&D투자에 대한 기대이익의 확률분포를 도출하고, 달성 확률 및 

실패확률을 구하는 연구(조현춘 외, 1998)와 종단적 설문분석을 통해 기업 연

구소의 비용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서현진, 1998)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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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

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사결정지원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손병호・

양희승, 2000)가 진행되었다. 또한, 단순히 정부 R&D투자의 효과에 대한 분

석을 넘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서 GDP의 R&D투자

탄력성을 계산해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연구(임병인・안승

구, 2011)도 수행되었다.

2013년에는 정부 R&D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의 연구가 있었는데, 제조업

의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연구(하태정・문선웅, 2013), 농업 R&D투자의 형평성 

분석에 대한 연구(김재경, 2013), 보건의료 산업의 정부 R&D투자의 경제성 분

석에 관한 연구(정군오 외, 2013)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

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종희, 2013)가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투자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유발하고, 매출증대

와 비용저감 효과를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의 연구를 살펴보

면, 대부분이 연구개발투자의 매출증대 기여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에 

반해 2016년 ICT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박철민 외, 2016)에서는 SUR기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의 비용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기업수준에서 정부 R&D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봤

을 때, 연구개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조직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

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무분별한 지원 보다 기

업/조직의 경영 여건에 맞는 투자 및 지원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꾸준한 지원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병헌・김선영, 2009)들이 2000

년대 주를 이루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성장단계별, 고용 성과별, 산학협

력별, 지역별로 더 세분화하여 정부 R&D 지원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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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투자의 효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연구

원 수가, 대기업은 매출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오윤정・용태석, 2014). 

또한 기술 능력의 편차가 R&D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선영 외, 

2014)도 진행되었다. 정부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 비중은 작지만 국가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조직이 처

한 환경이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효과를 정확하고 심도 있

게 평가하고 해석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 국가혁신시스템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 활용을 극

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들을 다룬 국가혁

신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되어왔다. 또한 2000년 이후 공동

연구의 증가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김범환은 정부 지원에 따른 연구개발의 유형을 제시하고, 공동

연구개발사업의 바람직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 1998년 박승덕의 연구에서는 출연연구기관 중 과학기술관련 출연(연)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에 따른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과학기술환경의 변화

에 부응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공래와 송위

진(1998)은 국가혁신체제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갖는 취약점과 강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였다.

2000년 이후 미국의 SEMATECH와 한국의 VLSI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한 

연구와(성태경, 2001) 한국, 일본 및 대만 기술혁신체제의 거버넌스 비교를 통

해 동아시아 국가 및 민간부문 기술혁신체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김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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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2)가 진행되었다.

2008년 정선양과 김기동의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체제를 이루고 있는 각 

혁신주체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언급하면서 혁신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

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도출했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한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는 연구(이영석・김병근, 2014)가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T-50 고등

훈련기 개발사례를 전략모형에 적용함으로써 국방연구개발 사업추진의 성

공요소를 도출하고,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및 파급효과 증대를 위한 

민・군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국방산업의 연구개발 성과 제고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이주성 외, 2009)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

험을 분석하여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 연구(이윤정, 

2015)가 수행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

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여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연구(이윤정, 2016)가 최근 발표되었다.

라. 지역혁신시스템

국가혁신시스템이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지역 내 효율과 

지역 간 형평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시스템에 관한 연구도 2000년 이후 증가

해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단 한편의 연구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2004년 연구(최지선, 2004)는 당시 공공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시화되

면서, 지역혁신체계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국

내 공공연구기관 산학연 협력의 권역 내・외 연계 실태를 공동연구와 연구

개발비 조달・지출의 패턴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내적・외적 속성이 각각의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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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세계 각국의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혁신클러

스터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리적 클러스터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과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다루는 연

구(이재훈・김기근, 2008)가 진행되었다.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자리 잡은 성남 지역의 기업 군집은 자생

적이고 자기조직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이는 복잡성 이론의 관점

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2009년 홍재근 외의 연구에서는 복잡성 이론의 

관점에서 지역의 시스템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속적 

성장과 효율적 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이후에는 한동안 지역혁신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데, 2016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상

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도적・물리적・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연구(정영철・이선제, 2016)가 수행되었다.

2) 산업 수준의 연구동향

가. 산업혁신정책

국가 수준의 산업 혁신정책을 다룬 연구는 2000년 이후 드물었다. 국가

수준에서 산업 혁신정책에 관한 연구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하는 신성장

동력이나 정책 등을 주로 다뤘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적 연구 혹은 기술적 

연구였는데, 최근 들어 통계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996년 백관호와 이규헌의 정보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전략 연구와 박병

무의 건설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 초반에는 

그 시대의 기술정책에 관한 이론 및 현실을 고찰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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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연구(한윤환 외, 2001)가 진행되었다. 인문사회－과학

기술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

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

되었다(송위진, 2012). 또한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을 위

한 국내외 전환 실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성지은・조예진, 2014)가 진행되었다.

나. 산업진화패턴

산업 수준에서는 산업의 혁신/발전 전략과 산업의 진화 경로를 다룬 연

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왔다. 2000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이나 

디지털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2000년 이

후에는 산업계의 기술추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기

술추격을 넘어 탈추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1998년 김문수 외는 

한국 제조업 세부 산업들간의 기술 지식의 흐름관계를 네트워크로 보고, 체

화지식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2002년 포항제철의 사례를 통하여 포항제철의 기술능력 발전과정을 기

술습득, 기술추격, 기술창출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한국 철강 산업

의 기술능력 발전과정을 검토하는 연구(송성수, 2002)가 진행되었다.

2003년 당시 반도체산업을 넘어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이동통신산업에

서의 기술역량 축적과정과 기술추격과정을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논의한 연

구(이재근・김한주, 2003)가 진행되었으며,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산업 분

야 기업들이 기술 추격을 할 때 제약 요인과 그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빠

지는 과정을 기술추격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김윤지, 2006)가 발표되었

다. 또한 후발업체로 선진국 기업을 모방하였지만 현재는 MIS 분야에서 선

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POSCO를 사례로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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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보시스템(MIS)의 발전과정을 기술추격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박재민 외, 

2011)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방학습 기제에 기초한 추격형 혁신체제에서 벗어나 스스

로 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탈추격형 혁신체제에 관한 연구가 최근

에 진행되고 있다. 황혜란 외(2012)는 규범적, 선언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 후

발산업국인 한국에서의 탈추격 혁신활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틀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했다.

3) 기업/조직 수준의 연구동향

가. 기업 혁신 전략

‘기술혁신연구’에 개재된 논문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기업 혁신 전략이다. 전략이란 기업의 기본적인 장기 목표나 목적

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방향과 여러 가지 자원을 배분하

는 것(chandler, 1994)으로 정의한다. 기업/조직들의 혁신전략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신생기업의 전략

적 행태를 설명하는 변수를 도출하고, 각 환경특성 중 기술발전단계가 신생

기업의 전략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백경래 외, 1996). 

또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다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기회를 포착하여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

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박상문・배종태, 1998). 

2000년대 중반에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 생산 등의 경제시스템에

서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역량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문기술인

력 확보와 독자적 지적재산권 보유가 중요하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병헌 



38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외, 2008). 또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존 및 지

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한 

탐색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정도범・곽주영, 2012). 

2010년대에는 글로벌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중소기

업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위한 중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역

량, 맞춤형 지원전략 및 글로벌 생태계 역량 강화 전략을 분석한 연구(김장엽 

외, 2012)가 있었으며, 실질적 경쟁은 기업의 R&D 투자를 감소시키지만, 잠

재적 경쟁은 R&D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연구도 있었다(구본진 외, 2016).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자원을 배분하고 조

정하는 기업경영전략과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위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전략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세부 분야들, 즉 

R&D,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등의 기능별로 특화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나. 조직간 기술협력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

해 협력이나 제휴 전략 등을 실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연구(심상완・이공래, 2000)에서는 자동차 부품기업과 완

성차기업 간에 형성된 협력관계가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정보기

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인력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는 외부협력을 통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기술이전에 관한 전략들이 이슈화 되면서 기술 정보 유통 체계 

확립,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구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김영웅 외, 2003)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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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

술이전 전략을 분석하고, 기술이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이윤준, 2008). 또한 기술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

구(옥주영・김병근, 2009)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 동안 기술이전의 성과관리, 활용 실적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저조하였

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전 성과관리, 활용 역량과 관련해서 전담조직 운영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예산이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정도범 외, 2012)가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기술이전 성공 요인을 분석하

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사업화와 관련

하여 실무적인 개선방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 연구 조직 관리

기업/조직 차원에서 연구 조직 관리의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

행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산업별의 특성에 맞게 연구조직 시스템을 설계

하는 연구(박용태 외, 1999)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문제를 개선

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업/조직에 적합한 관리통제 방식을 다룬 

2000년 이민형과 김계수의 연구에서는 결과의 측정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는 결과통제가, 과업의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는 과정통제가 적합한 관리통

제방식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후 2000년대 말에 산업, 규모별로 그룹을 세분화하여 혁신관리의 성

공요소를 다루는 연구(위정현, 2006)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2010

년대에는 탈추격 혁신 상황에 맞는 평가 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연구

(성지은, 2012)와 리더십 등 개인적인 역량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권혁



40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재・윤재홍, 2015)가 진행되었다.

라. 연구 인력 관리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기업의 R&D 인적자원관리방법을 소개하고 우

리나라와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인적자원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한인수, 1994)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관리 개선방안 등을 찾는 연구

(정진화, 1994)가 진행되어왔다.

199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조직에서 나타나는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한 임금제도와 선진국의 연봉제를 비교하는 연구(이원영・임윤철, 

1996)가 있었으며, 연구개발인력의 다양한 경력 지향성을 제시하고 리더와 

구성원 간 경력 지향성 적합도와 연구성과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

구(차종석 ・김영배, 1998)도 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산업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업/조직

들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2000년대 후반 산업기술인력 부족의 결정요인 분석을 한 연구(엄미

정・박재민, 2007)와 수급구조 특징 등을 연구하는 논문(홍성민・장선미, 2008)이 

발표되었다. 이후 2010년대에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치를 위한 보상 수

준이나 보상 만족도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민철구, 2010)등 기업/조직 

내에서 교육・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간되

고 있다.

4) 프로젝트/팀 수준의 연구동향

프로젝트/팀 수준의 연구는 대부분 R&D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규명하

는 연구들로서, 정부지원사업의 성과 영향 요인 연구와 공동기술개발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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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내부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정부지원사업의 성과 향상 요인에 대한 논문들은 총 4편이다. TDX사업

을 다룬 조국현(2004)은 정책결정조직의 개발의지, 생산업체와 구매조직의 

참여, R&D조직의 지원, 교환방식과 기종선택의 경제성, 기술이전도, Fixer

의 지원, 품질관리 등 7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 프로젝트의 정책집행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김윤선과 김병근(2009)은 수요자 차원에서 외형

적 안정성과 흡수능력, 공급자 차원에서 책임자 역량, 정책 차원에서 과제 

선정의 적절성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 장금영

(2010)은 사업 수행 주관기관의 유형(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과 

공동 연구 여부, 과제 규모, 특히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특허와 논문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고은옥 외(2014)는 정부지원금 규모가 성과에 영향을 

주며, 산업 유형과 기업 유형에 따라 개발기간이나 참여기업의 기술개발비, 

참여기관 수 등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논의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연구개발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는 2편이 있다. 

홍종원과 용세중(1994)은 아이디어 창출 유형이 신제품 성패와 어느 정도 관

련이 있는지 분석했다. 또한, 박경환(2005)은 환경 성숙도, 인지적 다양성, 정

서적 수용 등이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의 성과 영향 요인을 연구한 이광희와 김영배(1998)는 

주요의사결정 변수(과제/파트너/관리/문제해결 특성)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개발동기(기술적/수요적)와 과제제안자(자체/파트너)의 불확실성이 그 관계

를 조절함을 실증했다. 이정원(1999)은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자동화

를 도입하는 과정과 그 성과를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김성준과 용

세중(2011)은 중소기업과 대학 간 협력에서 동반자 특성과 관리 특성, 관계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했다. 분석 결과, 참여 주체에 따라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합적 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 과제관리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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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commitment)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5) 기술 수준의 연구동향

가. 기술예측

1994년도를 시작으로 기술 예측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력수

요 예측, 정보통신기술 예측, 유망통합기술 예측 등이 이루어졌는데, 1997

년 홍순기와 오정묵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4

개 국가 간의 국제비교분석을 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통신기술은 음성 혹은 단순한 데이터 전송만이 가능했던 수준에서 2000

년대 이후 화상 통화, 홈 네트워킹 등의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

에 따라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었고 소비자 선호의 움직임도 이에 맞추어 더 

좋은 제품과 혁신적인 기술로 쉽게 이동하고 있어 제품·기술의 경쟁이 심

화되었다. 컨조인트 방법을 통해 차세대 무선 이동 통신 단말기를 구성하

는 주요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연구(김연배 외, 2004)가 진행되었

고, 시장에 출현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과거의 판매량 자료가 아닌 진

술 선호(stated preference)자료에 기반해서 수요 예측 분석을 하는 연구(이철

용 외, 2005)도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미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융합

기술인 IT, BT, NT 등 신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 국제적인 최신 기

술개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망융

합기술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강희종 외, 2006)가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기술경쟁은 기업이 시장 내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다슬 외(2014)는 범선효과를 기술경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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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기술, 시장 환경, 경쟁기업을 고려한 새로운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

고, 세 가지 사례를 분석 모형에 적용해서 구기술의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를 설명했다.

나. 기술평가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R&D과제 선정은 신중히 검토되고 합리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체

계를 개발하여 확립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용세중 외의 1994년 연구에서는 평가단계 및 목적, 평가주체 및 조직, 평

가대상 과제, 평가기준 및 모형, 평가형식 및 절차의 다섯 가지 요인의 특성

을 고려하여 상호적합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대학

에서는 논문평가, 산업체에서는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기법을 도입해서 연구

평가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이병민・윤석기, 1995)도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 기술을 강조한 벤처 기업의 활발한 창업이 일어나고, 정

부나 은행에서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평가 기

준으로 재무분석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 공

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될 때 기술이용자인 기업

들은 어떠한 경우에 그들이 참여한 기술 이전 활동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

는지에 대한 기준을 도출한 연구(이진규, 2002)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중소기업 기술신용평가모델 표준화안이 개발되었

고 그것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연구(조근태 외, 2006)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이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역

량이 되면서 정보화 수준 또한 중요한 세부지표로 평가되었다. 또한 개방성 

지표를 지식원천의 활용뿐만 아니라 내부 활용체계, 투입자원, 성과 등 다

양한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비교에 적용한 연구



44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창완 외, 2012)가 진행되었다.

2010년대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분석·

평가로 나누어 제반 법·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배정희 외, 2014)가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성과평가제도가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했다는 결과를 도

출했다. 또한 실무 차원의 벤처기업 투자 평가를 위한 투자평가지표를 도출

하고, 지표별 해석을 통하여 벤처캐피탈은 물론 투자유치 희망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다. 기술기획

국가가 연구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은 기술개발계획 수립 시 연구 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적절한 세부 절차

가 필요하다(임명환, 1997).

2002년 이용길 외는 Ronde(2001)의 기술군집분석 모형을 변형하여 국내 

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연구영역을 도출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포괄하고 있는 연구영역의 기술들에 기술군집분석을 적용하여 

7개의 주요 기술그룹을 도출했다.

2008년 손권중 외는 국가 주도로 수행 중인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

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철저한 목표관리와 연구 수행자간 원활한 정

보교환이 중요하며 매개체로서 정보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도에는 민간 정보기술 활용을 위해 30개의 정보기술 분야를 선정

하고, 산·학·연·군 전문가들의 과학적·정략적 평가를 통해 국내 정보

기술의 수준을 평가하여 국방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서민우・

권경용, 2011)가 있었다.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 강국인 한국이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다



제1장  ‘기술혁신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기술혁신연구 동향과 과제  |  45

룬 연구(박시훈・정선양, 2016)도 발표되었다.

6) 개인 수준의 연구동향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R&D인력에 관해 주로 리더십

행위와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벤처

기업 CEO의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원 성취욕구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서정하, 2005)가 있다. 2012년 

차종석은 고성과 R&D인력의 특성을 규명하고, 리더-멤버 교환(LMX)과 변

혁적 리더십(TFL)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연

구 결과, 고성과 R&D인력은 인성 측면에서 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성

취욕구가 더 높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로는 이공계 대졸자가 초기 노동시장에서 과학기술인력으로 

커 나가는 경력개발 경로를 분석한 연구(홍성민・장선미, 2016)가 있다. 분석 

결과 경력개발에는 초기 안착이 중요하게 나타났고, 취업 촉진 정책이 필

요하며, 취업 보다 자격증 취득 등에 노력할 경우 과학기술인력으로서의 전

문적인 경력개발이 저해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대학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논문 성과와 공저자 관계로 나타나는 지식이전 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고윤미, 2016)에서는 포닥 기간의 경험 중 기관의 

다양성이 논문 성과와 연구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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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혁신연구’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기술혁신연구’ 1993년 제1권부터 2016년 24권 4호까지에 실

린 총 527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수준을 나누고, 분석수준별 주제를 세

분화하여 연구 현황 및 동향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각 연구들이 같은 분류

에 속할지라도 개별 연구가 내포하는 세부적인 주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연구들의 연계성이 부족함을 나타

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의 개인적 관심에 의한 주제 설정도 좋지만, 

각 시기별 정책이나 동향과 상호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발굴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 한다면 이론과 정책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이론, 개념연구 및 사례연구의 활성화

지난 20여 년 동안 ‘기술혁신연구’에서 많은 연구들이 다루어져왔지만 

이론적 연구는 다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상황에 적합

한 이론을 모색하는 연구는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사례연구의 비중을 보면, 

그 비중은 매우 작으며 증가폭 또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

년 김인수 연구에서 지적한 한국 경영학연구의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

은 것이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가 부족하면 이론과 실제 현상간의 차이를 확인하

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량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연구로는 밝히지 못하는 

사회현상을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론연구, 개념연구는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의 연구들이 어떻게 발전해야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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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제안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사례연구는 대상의 특성

을 밝히고 그것을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

이다. 단순히 그 대상만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간의 차

이를 규명하고 각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여 현상의 인과관

계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연구

자들이 이러한 부족한 면을 연구하고 보완한다면, 기존 이론의 확대・반박

을 통한 새로운 가설 및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문제점들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방안

을 제시한다면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직시적인 연구 또한 반

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상황

에 맞는 독창적인 이론을 개발하여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기업이나 정부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현실지향성 제고

본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연구’에서 기업수준의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

으로 인하여 기존에 수립한 전략으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이 목표로 삼고 추격할 대상 또한 불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기업은 기술추격을 넘어 탈추격형 기술혁신전략을 모색할 시

기가 도래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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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연구의 발전이 상당히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실에 뒤처

지는 흐름이며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연구가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수준의 연구에서는 각 연구주제들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연구들과 시대별 정책

의 연계가 다소 불분명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거나 정책이 가지는 한

계점이나 문제에 대한 분석이 꾸준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정책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부정

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관련된 연구, 제도적 

요인과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비

판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추후 더 활

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다양화

현재까지의 ‘기술혁신연구’를 살펴봤을 때 기업혁신전략, 기술평가, 조직

간 기술협력 등 몇몇의 주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어떤 연구주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기술혁신연구’가 다

양한 방면의 연구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

다. 향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인기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그

동안 거의 다루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새로운 연구를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연구주제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2차 자료에 의한 통계검증을 통해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현실의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그 현상에 관하여 심

층적인 분석을 요하는 사례연구와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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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를 밝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론연구와 개념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획일적인 방법론을 이용한 실증분석보다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사회현상을 밝힐 것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동안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어온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연구들

을 주요 이론과 연구 분야별로 종합하여 향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대상황

에 부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기술혁신 연구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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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 실행과 기술혁신연구의 정체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혁신연구라

는 학문 분야가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학문 분야가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적 

공동체가 존재하면서 그 학문이 어떤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정승환 외, 2014). 그렇지만 기술혁신 분야의 경우 국내

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체

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 기술혁신의 연구동향

을 제시하고 있는 일부 연구들(김도연, 2013; 장환영, 2014) 역시 기술적인 분석

에 그치고 있어 연구내용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을 활용하여 학

술지 ‘기술혁신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확인하고 연구내

김선영(광운대학교)

이병헌(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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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에 존

재하는 단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링크(link)로 표시하고 연계된 단어와 단

어 또는 개념과 개념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분석기법(Popping, 2000)이다.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들은 주로 전통적인 내용 분석과 같

이 사전에 설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주제들의 출현 빈도를 확인하는 방

법들을 활용하는데,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최영출・박수정, 2011). 즉,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분석대

상이 되는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나 개념들 사이의 관계 양상이나 강도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 구조를 잘 드

러내 줄 수 있다(감정기 외, 2016; 조규락・김찬희, 2016). 따라서 기술혁신 관련 

연구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연구동향 뿐만 아니라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 구조와 연구의 지향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국지적 네트워크의 분석을 의미하는 에고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하여 기술혁신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과 하위범주

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혁신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김연경 외, 2017) 국내 기술

혁신 분야의 저자 및 키워드의 커뮤니티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

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으로 기술혁신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을 규명하는 

것은 기술혁신연구 분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술혁신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 학문적 공동체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연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저자의 키워드간의 관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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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기술혁신연구의 저자 및 연구주제의 커뮤니티는 어떠

한 구조를 가지는가?

2.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한 노드와 관련된 국지적 네

트워크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확인되는 국내 기술혁신의 하위 커

뮤니티의 구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1. 분석 방법 및 절차 1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혁신의 연구동향과 하위 연구주제를 규명하기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연구논문

에 등장한 핵심어(key words)들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확인하였다. 이는 문

헌자료와 같은 텍스트를 계량적/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질적자료 분석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방법이다(김준현, 2015; 박수정・박선주, 2013; 박한

우・Leydesdorff, 2004; 김연경 외, 2017). 기존 문헌연구에서는 주요 개념과 관련

된 어휘나 서술을 빈도 분석하거나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분석하는 것에 그

쳤으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주요 핵심어와 핵심어 간 관계의 강도를 과

학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어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제시한다(이수상, 2014). 

이를 통해 주요 핵심어 파악은 물론 핵심어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정덕호 외, 2013), 관계의 근접성을 근거로 하여 자주 함께 출현하는 핵

심어를 군집화하거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파악해볼 수 있다(김혜영 외, 2011). 

국내 기술혁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그림 

2-1]과 같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및 해석의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1　 �분석 방법 및 절차는 김연경 외(2017)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을 통한 국내 수

행공학의 연구동향 탐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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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 절차

∙ 논문 정보 수집

∙ 논문 메타 정보 정리

∙ 저자와 키워드 추출

자료수집 및 가공

∙ �핵심어 및 저자 간 네트

워크 매트릭스 생성 (R)

∙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 (R)

∙ �핵심어 간 관계 이미지

화 (Gephi)

자료분석

∙ 저자 커뮤니티 구조 파악

∙ �논문 주제 커뮤니티 구

조 파악

∙ �저자와 논문 간 2-모드 

구조 파악

∙ �전체 시사점 도출

결과 및 해석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논문 정보 수집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기술경영경제학회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 서지를 

조회하였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검색한 데이터의 논문명, 논문 외국어명, 

저자, 공동저자, 학술지명, 발행년, 권(호), 페이지, 키워드(한국어), 키워드

(외국어), 주제분야 등의 정보를 저장하였다(김연경 외, 2017). 최종 수집된 학

술지 논문은 1993년-2016년까지 ‘기술혁신연구’에 발표된 총 527편이며, 

각 논문에서 추출된 저자의 수는 704명, 그리고 키워드는 1,211개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저자 및 키워드를 사용하여 코딩 구조를 설정하였고 이에 대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저자 및 키워드 추출 코딩

527편의 논문에서 추출된 저자는 국문과 영문이 혼용되어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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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자는 모두 국문으로 통일하였고, 동명이인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동명이인은 없었다. 추출된 키워드는 같은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표

현되거나, 비슷한 개념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정제

작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 해당된 키워드 코딩기준은 <표 2-1>과 같다. 

본 연구의 데이터 정제 결과, 판단근거와 상세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사용

되어 <표 2-1>에서는 해당 기준과 예시만 정리하였다.

3) 네트워크 자료 구성 및 네트워크 분석

코딩작업으로 저자 및 키워드가 엑셀에 정리 및 도출되었고, R 언어를 이

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에 맞는 포맷으로 정형화하였다. 즉, 엑셀 파일을 R에

서 읽어 들이고, igraph 패키지를 이용하여, vertex(node) 및 edge(link) 목록 

및 인접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오픈 소스 네트

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Gephi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네트워크 지표 및 네

트워크 구조의 시각화에 이용하였다. 이렇게 프로그래밍(R)을 통한 분석 처

리 과정은 연구자가 데이터를 처리하여 자료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작업 시

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망 분석 및 서지 

분석이 필요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영환 외, 2015; 손미 외, 2016; 조

규락・김찬희, 2016).

분석 절차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추출된 저자 및 키워드

에서 큰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전체 네

트워크를 분석하여 저자 및 키워드의 커뮤니티 구조를 시각화 하였다.

다음으로 2모드(bipartite)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실시한 단일 

노드(예를 들면 저자)의 커뮤니티 구조 확인과 같은 분석은 단일 모드 네트워

크 분석으로 저자의 키워드라는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논문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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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자만을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키워드 속성을 고려한 2모드 네

트워크를 실시하면 주요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저자들의 관계 구조나 반대

로 특정 연구자와 관련된 키워드의 관계 구조를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analys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이란 특정한 노드와 관

련된 국지적 네트워크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구성요소들 간의 특성을 확

인하는 기법이다(김연경 외, 2017). 에고 네트워크는 개인 네트워크라고도 하

는데 여기서 에고(ego)는 개인, 집단, 조직, 커뮤니티 등을 의미한다(이수상, 

2013). 에고 네트워크는 연구자가 보려는 핵심어에 해당하는 초점 노드(focal 

node)와 이들과 이웃한 타자 노드(alter node) 간의 링크로 형성된다. 그리

고 타자 노드들 중 초점 노드와 연결거리가 1이하인 집합을 이웃(neighbor-

hood)의 개념으로 묶어 형성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다(김연경 외, 2017).

3.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저자 및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주요 저자 및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 워드클라우드를 통한 시각화를 실

시하였다. 저자에 대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저자의 수는 총 704명으

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투고한 저자는 180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논

문을 투고한 저자 10명은 정선양(빈도 수: 13), 김병근(12), 박용태(12), 송위진

(12), 조성표(11), 김영배(10), 성태경(10), 조근태(9), 박상문(7), 배종태(7)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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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총 

키워드의 종류는 1,211개, 2번 이상 언급된 키워드는 232개 이다. 투고 시 

가장 많이 연구된 키워드 순위 10개는 특허(빈도 수: 22), 기술 혁신(21), 중

소기업(16), R&D 투자(15), 혁신(13), 기술 이전(13),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NRDPs)(13), 사례연구(10), DEA(10), R&D 성과(10)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저자 및 키워드의 커뮤니티 구조

어떠한 연구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공저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였다. 저자의 커뮤니티 구조에 대한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단, 가장 큰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소집단의 커뮤니티는 제

외하였다. 분석 결과, 녹색 연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저자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그림 2-3 키워드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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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저자의 주요 커뮤니티 구조

그림 2-5 키워드의 주요 커뮤니티 구조

그 다음으로 어떤 키워드들이 함께 연구되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요 커뮤니티에 연결되지 않는 소규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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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는 제외하였다. 기술 협력, 흡수 역량, R&D 성과 등의 키워드는 커뮤

니티를 서로 연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제 간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키워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 저자 및 키워드의 2모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저자 및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는 두 속성의 관련성을 배제하

고 오직 단일 액터(노드) 중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저자와 키워드를 동시한 고려한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2모

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원 자료인 엑셀의 서지 정보는 [그림 2-6]과 

같다. 이를 bipartite 형태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그림 2-6 저자 및 키워드 서지 정보

첫째로, 엑셀에서 키워드 변수를 엑셀 기능 중 텍스트 나누기를 적용하

면, 키워드 변수가 가장 많은 키워드 수만큼 변수가 [그림 2-7]과 같이 확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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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텍스트 나누기 적용 후 키워드 자료

둘째로, 확장된 변수의 자료를 R로 가져와 melt함수를 이용하여 [그림 

2-8]과 같은 long-format으로 변환한다.

그림 2-8 R에서 melt적용 후의 long-format 자료

세 번째로, 다시 결과를 엑셀로 불러오고 저자 변수를 콤마(,)로 텍스트 나

누기를 적용하여 저자 변수를 확장한다. 위의 과정과 동일하게 long-format

으로 변환한다. 이렇게 2번에 걸친 melting 작업으로 2-mode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 자료 형태를 완성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마지막으로, 엑셀로 완성한 목록을 R의 igraph 패키지의 객체로 불러와 

bipartite 형식으로 바꾸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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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모드 자료를 위한 edges 테이블 자료

가장 큰 규모의 2-모드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는 [그림 2-10]과 같다. 그

리고 간명성을 위해 연결정도가 6이상인 노드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네

트워크 레이아웃은 Gephi의 모듈 중 ‘Force Atlas 2’2를 이용하였다. 본 연

구의 2모드의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패

턴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림 2-10]은 가장 큰 네트워크만을 선별

한 것이며,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작고 고립된 네트워

크는 표시하지 않았다.

2　 �Force Atlas 2는 연결 정도(Degree)를 전하 입자로 간주하고, 노드와 노드끼리는 밀어 내며, 연결

(edges) 강도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균형을 꾀하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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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모드 네트워크의 거대 컴포넌트(giant component)

우선,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 논문 편수가 높은 순으로 5개를 <표 

2-1>과 같이 제시하였다. 더불어 키워드 노드에 대한 가중 연결 강도도 표

시하여 키워드가 얼마나 다른 연구자로부터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용이

하게 하였다.

표 2-1 주요 키워드 (논문 편수 순)

키워드 논문 편수 가중 연결 정도

특허 22 275

기술혁신 21 359

중소기업 16 209

R&D 투자 15 245

혁신 13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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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혁신’ 및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특허라는 키워드를 가지는 논문 편수가 22편으로 가장 많지만, 가중 연결 정

도는 ‘기술혁신’ 및 NRD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특허가 투고 편

수는 많지만 다른 연구자에 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 후 각각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세부 네트워

크, 즉 에고 네트워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가중 연결 정도와 관계 강

도를 함께 제시하여 서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표 2-2 ‘특허’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키워드 관계 강도 가중 연결 정도

박규호 3 17

신준석 2 26

서환주 2 23

최석준 2 11

김상신 2 8

첫째로 ‘특허’ 액터(키워드)에 대한 저자 알터(alters)와의 관계 강도 및 가

중 연결 정도를 <표 2-2>에 제시하였다. 저자 박규호의 관계 강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조성표, 김준모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특허’ 

키워드는 연구자 박규호와의 관계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박규호의 가중 연

결 정도는 신준석, 서환주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자 박규호가 다른 저자에 비하여 특허 연구에 관심이 편중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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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에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특허’의 에고 네트워크

둘째로 ‘기술 혁신’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알터들(alters), 즉 다른 노드

들의 순위를 <표 2-3>에 제시하였다. 연구자 성태경의 연결 정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박재민, 홍장표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김병근은 관계 강

도가 1로 낮게 나타났지만, 가중 연결 정도는 53으로 다른 저자에 비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혁신 이외의 연구에 더 관심이 많다

고 할 수 있다. 연구자 홍장표의 경우에는 관계 강도가 2이지만, 가중 연결 

정도가 10으로 많이 낮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술 혁신 연구에 더 집중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3 ‘기술 혁신’ 키워드와 관련된 주요 연구자

키워드 ‘기술 혁신’ 관계 강도 가중 연결 정도

성태경 2 38

박재민 2 25

홍장표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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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 혁신’ 관계 강도 가중 연결 정도

김병근 1 53

조성표 1 27

‘기술 혁신’의 에고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면 [그림 2-12]와 같다.

그림 2-12 ‘기술 혁신’의 에고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의 알터들(alters)의 순위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저자 박선영의 연결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선양, 송위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박선영 간의 관계는 2로 저자 중에 

가장 높지만, 가중 연결 정도가 다른 저자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

문에 ‘중소기업’ 주제의 연구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중소기업’ 키워드와 관련된 주요 연구자

키워드 ‘중소기업’ 관계 강도 가중 연결 정도

박선영 2 17

정선양 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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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소기업’ 관계 강도 가중 연결 정도

송위진 1 39

신준석 1 26

이병헌 1 19

‘중소기업’의 에고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면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중소기업’의 에고 네트워크

그 다음으로, ‘저자’ 관점에서의 2모드 네트워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 주요 저자를 확인하기 위해 <표 2-5>와 같이 투고 논문 편수가 높은 순

으로 5명의 저자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중 연결 정도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2-5 주요 저자 (논문 편수 순)

저자 논문 편수 가중 연결 정도

정선양 13 48

김병근 12 53

박용태 12 20

송위진 12 39

조성표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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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양, 김병근, 박용태 순으로 투고 논문 편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상위 3명의 저자를 중심으로 에고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으며, 관계 

강도 순으로 정렬을 하였다. 더불어 가중 연결 강도도 함께 표시하여 관계 

강도와 서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연구자 정선양의 에고 네트워크인 주요 키워드를 <표 2-6>과 같

이 제시하였다.

표 2-6 ‘정선양’ 저자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저자 ‘정선양’ 관계 강도 가중 연결 정도

RIS 2 11

중소기업 1 37

NRDP 1 31

기술 사업화 1 25

NIS 1 26

그림 2-14 ‘정선양’의 에고 네트워크

‘정선양’ 연구자는 RIS, 중소기업, NRDP 등등의 핵심 주제에 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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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정선양 저자와 RIS의 관계 

강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RIS의 가중 연결 정도가 제시된 상위 키워드 중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RIS 주제는 다른 연구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정선양’ 저자가 다른 저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연구되

어 전문성을 더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선양’ 저자의 에고 네트

워크는 [그림 2-14]와 같다.

둘째로, ‘김병근’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 주요 키워드를 <표 2-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7 ‘김병근’ 저자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저자 ‘김병근’ 관계 강도 가중 연결 정도

기술 혁신 2 39

NIS 1 26

정책 평가 1 15

과학기술 정책 1 14

한국 1 13

그림 2-15 ‘김병근’의 에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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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 연구자는 기술 혁신, NIS, 정책 평가 순으로 핵심 주제를 연구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15]와 같다.

마지막으로, ‘박용태’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 주요 키워드를 <표 2-8>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8 ‘박용태’ 저자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저자 ‘박용태’ 관계 강도 가중 연결 강도

NIS 2 26

DEA 1 20

요인분석 1 18

클러스터 1 11

QFD 1 6

‘박용태’ 연구자는 NIS, DEA, 요인분석 순으로 핵심 주제를 연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16]과 같다.

그림 2-16 ‘박용태’의 에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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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드 네트워크 자료를 단일 모드 분석으로 접근하면, 관심이 되는 단일 

모드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즉, 직접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의 관계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7 저자 거대 네트워크

우선, 저자를 중심으로 한 1모드 변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저자 

관점 1모드 네트워크의 분석 결과의 의미는(앞서 분석한 저자 간 네트워크는 공

동 저자의 관계를 도출) 특정 저자와 같은 주제들로 관심이 많은 연구자를 탐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모드 변환 결과 [그림 2-17]과 같은 거대 컴포

넌트(giant component) 네트워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간명성을 위해 연결정

도가 20이상인 노드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레이아웃은 Gephi의 

Force atlas2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른 커뮤니티 구조를 바탕으로, 연구 논

문의 실제 협업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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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의 연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에 대한 1모드 변환 네트워크의 

유형을 살펴보면 6개의 큰 커뮤니티3(모듈)가 형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중앙에 있는 저자들은 서로 다른 커뮤니티를 연결해 주는 매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선양, 신준석, 김병근, 성태경, 조성표, 노민선, 조

근태 등의 저자가 연구자 커뮤니티의 중앙에서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주요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중 연결 정도가 높은 

주요 저자 5명을 <표 2-9>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논문 편수도 표에 제시

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9 연결 정도가 높은 주요 저자

저자 가중 연결 정도 논문 편수

정선양 252 13

신준석 230 5

김병근 216 12

성태경 206 10

조성표 180 11

연구자 ‘신준석’ 은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주제(키워드)가 다른 연구자로부터 많이 연구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는 상위 순위를 가지는 ‘특허’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를 기술

한 <표 2-2~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준석’ 저자와 각 ‘특허’ 및 ‘중소기

업’의 연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고 편수가 적은 데 비해 연결 정도

3　 �Modularity: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은 것끼리의 그룹을 형성해 주는 알고리즘이며, 클러스터 혹은 커뮤니

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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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세부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가중 연결 정도가 높은 순으로 

3명의 주요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정선양’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18]과 같다.

그림 2-18 ‘정선양’의 에고 네트워크

‘정선양’ 저자는 3개의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준

석, 노민선, 서환주, 장선미 등등의 저자가 최근접하고 있어, 이들이 공통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그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신준석’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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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신준석’의 에고 네트워크

‘신준석’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 경우에는 4개의 뚜렷한 커뮤니티가 있음

을 확인 하였고, 조근택, 박용태, 이강택, 배종태, 이창양 등등의 저자가 근접

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공통의 관심 주제를 가지는 그룹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병근’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20]과 같다.

그림 2-20 ‘김병근’의 에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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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 저자의 경우에는 3개의 뚜렷한 커뮤니티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선양, 신준석, 박규호, 성태경, 조성표 등등의 저자가 근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공통의 주제를 가진 저자 그룹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10 연결 정도가 높은 주요 키워드

키워드 논문 편수 연결 정도

특허 275 47

기술 혁신 359 39

중소기업 330 37

기술 이전 245 34

NRDP 304 31

그림 2-21 1모드 변환 키워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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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이어서, 키워드 중심의 1모드 변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그림 2-21]과 같다. 이는 어떤 키워드가 저자들에게 함께 연구되는가

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주요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 정도가 높은 

주요 키워드 5개를 <표 2-10>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 간명성을 위하여 연

결 정도가 20이상인 노드만 표현 되도록 필터 처리하였다. 분석 결과, 키워

드 중 ‘특허’가 가중 연결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키워드들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술 혁신’, ‘중소기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키워드 상위 3개의 에고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연결 

정도가 20이상인 노드만 표시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특허’ 키워드의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22]와 같다.

그림 2-22 ‘특허’의 에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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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키워드는 가중 연결 정도가 큰 ‘기술 혁신’, ‘NIS’, ‘효율성’, ‘한국’ 

키워드와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크게 4가지의 주제 커뮤니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주제들을 특허가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기술 혁신’ 키워드의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23]와 같다.

그림 2-23 ‘기술 혁신’의 에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 키워드는 ‘특허’, ‘NIS’, ‘지적 재산권’ 그리고 ‘R&D 활동’ 순

서로 연관이 깊으며, 4개의 뚜렷한 커뮤니티가 형성 되어 각 주제를 연계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키워드의 에고 네트워크는 [그림 2-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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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중소기업’의 에고 네트워크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 ‘DRDP’, ‘NIS’ 및 연결정도가 작은 군소 주제

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뚜렷하게 구분되는 4개의 주제 커뮤니

티를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 ‘기술혁신연구’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

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기술혁신 분야의 연구방향에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주제들과 저자들

에 대해 관계론적 측면에서 탐색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 기준을 도출

하여 해당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하위 범주와 주요 핵심어, 주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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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은 기존

의 기술적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의 대안으로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학문 분

야 내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논문에서 사용된 핵심

어(주요 개념 혹은 주제)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다(조규락・김찬희, 2016).

연구문제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국내 기술혁신 분야의 연구동

향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핵심어에서 총 키워드의 종류는 1,211개 이며, 2번 이상 언급된 키

워드는 232개 이다. 투고 시 가장 많이 연구된 키워드 순위 10개는 특허(22), 

기술 혁신(21), 중소기업(16), R&D 투자(15), 혁신(13), 기술 이전(13), Nation-

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NRDPs)(13), 사례연구(10), DEA(10), 

R&D 성과(10) 순으로 나타났다. 저자의 수는 총 704명으로 나타났으며, 2

회 이상 투고한 저자는 180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논문을 투고한 10위 

저자는 정선양, 김병근, 박용태, 송위진, 조성표, 김영배, 성태경, 조근태, 박

상문, 배종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들 간에 공저 관계를 확인해보니 

‘권선국, 김병금, 김영배, 류태수, 박규호, 박주선, 배종태, 성태경, 이공래, 임

채성, 조성표, 차종석, 황정태(이상 가나다순)’를 중심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되

고 있었다. 키워드 간에 연결성을 확인한 결과, 기술 협력과 흡수 역량이 학

제 간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키워드임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에고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연구 분야에서 중요

하게 다루는 하위 범주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특허’가 가장 

많은 연구자에게서 연구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R&D 투자’ 및 ‘중소기업’ 

순으로 주요 연구가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방법론상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 첫

째,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술혁신연구의 연구동향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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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를 위해 게재한 논문들의 핵심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초록을 활용하거나 인용한 논문들에 대한 연

결을 분석하는 연구 정교화와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자가 핵심어를 코딩, 정제, 범주화하는 방법에 따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김연경 외, 2017).

셋째로,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분석한 키워드 네

트워크의 경우에, 군집한 주제들의 토픽분석을 실시하여 큰 범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나, 그 단계까지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군집을 이루는 토픽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학제간 시사점을 도출하는 논

의가 필요하다.

넷째로, 서브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도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

의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2모드 네트워크에서 저자의 에고 네트워크를 활

용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논문 심사자를 선정하거나 저자에 대한 1모드 변

환 네트워크에서 향후 협업이 가능한 저자를 탐색한다면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

술혁신 연구의 동향에 초점을 두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제어 간의 구조

적 공백(structure hole)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진 연구주제를 확

인하고,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연경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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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고속 경제성장은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기술경쟁

력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에 기인하고 있다. 기술적 기반

과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빠른 추종자 및 기술추격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자리 잡

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기술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은 국

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관련 지식과 이론

을 개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혁신 환경은 기존 

지식을 넘어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지식들을 창출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박상문(강원대학교)

이병헌(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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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의 주요 현황과 특징을 리뷰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설정한

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배종태 

・차민석, 2005), 거시조직 및 전략경영(신동엽・김영규, 2015), 경영학(김희천 외, 

2016; 현정석 외, 2016) 등의 분야에서 선행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학문분야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혁신과 기술경영 분야에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향후 연

구 아젠다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기술경영 측정(Adams et al., 2006), 기술혁신의 투자 및 결과 영향요인

(Ahuja et al., 2008), 동태적 역량관점에서의 기술경영(Cetindamar et al., 2009), 

가족기업에서의 기술혁신(De Massis et al., 2013), 마케팅 관점에서의 기술혁

신(Hauser et al., 2006), 기술경영 주요 주제(Pilkington & Teichert, 2006; Shafique, 

2013)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최근 기술경영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리

뷰 논문들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연구영역에 대한 리뷰보다는 특정 세부

주제 수준에서의 리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R&D 아웃소

싱(Hsuan & Mahnke, 2011), 비즈니스 모델 혁신(Schneider & Spieth, 2013), 급진

적 기술혁신(Slater et al., 2014), 특허(Somaya, 2012), 개방형 혁신(West & Bogers, 

2014), 파괴적 기술혁신(Yu & Hang, 2010)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국내 연

구자들도 기술경영 및 기술혁신 연구동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해외 기술경영 연구(정효정, 2016),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한 해외 기술경영 연구동향(고재창 외, 2013)이 대표적이다. 기

술혁신 관련 선행 리뷰논문들은 대부분 기술혁신 전반이나 특정 세부주제

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

원에서는 유용하나, 대부분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기업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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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인 기술혁신 연구에 특화하여 살펴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 전략들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

의 현황들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기업 기술혁신 연구의 주요 연구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논문으로는 「기술혁신연

구」가 창간된 1993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기업단위의 학술연구와 해외

논문으로는 2016년 말까지 SSCI 해외저널에 게재된 국내 기업대상의 학술

논문들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연구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향

후 기업단위 기술혁신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국

내 기업대상 기술혁신 연구들의 연구방법론적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

를 보이고 있는가? 둘째, 국내 기업수준 기술혁신 연구들의 주요 연구주제

는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셋째, 국내와 해외에 게재된 학술

논문들의 특성 차이는 무엇인가? 넷째, 향후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 연

구가 나아갈 방향과 아젠다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한국 기업수준의 기술혁신 연구들

에 대한 리뷰를 위한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자료수집 및 세부적인 분석방

법을 제시한다. 주요 분석의 내용으로 기업수준 기술혁신전략 연구들의 방

법론적 특성과 연구주제, 현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수준 기

술혁신 연구를 위한 향후 연구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1. 기술혁신전략연구 분석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전략을 다룬 학술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대상은 국내학술지와 SSCI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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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술논문이다. 국내 논

문은 기술혁신 연구에 대한 국내 최초 전문학술지인 「기술혁신연구」의 창

간호인 1993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기업수준의 

연구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24년간 「기술혁신연구」는 연간 2-3회 학술지를 

발행하였으며 창간이후 2016년까지 390편의 기업 수준 연구 논문이 게재

되었다. 이중에서 제목, 키워드 및 요약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총 125편의 

학술논문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

이더라도 국내 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외 기업들을 연구대상

으로 한 학술논문들을 제외하였다.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글로벌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Proquest와 ABI/INFORM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논문들을 1차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기간은 해당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1946년부터 2016년까지를 설정하고 논문의 제

목과 요약 및 키워드에서 특정조건1을 충족하는 학술논문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1차적으로 검색된 학술자료들은 총 4,387건이며 이중에서 비

영어권 학술자료와 학술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책 소개 자료 등을 제외하고 

4,266건을 산출하였다. 이들 학술논문들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기준으로 

경영 및 경제분야 SSCI 저널리스트에 포함된 학술논문들을 추가적으로 선

별하여 총 2,219편의 학술논문들을 확인하였다. 해당 학술논문들이 국내 기

업들의 기술혁신전략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논문 제목과 연구 

저자 및 요약문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총 148편의 학술논문들을 선별하

1　 �학술논문의 검색을 위해 국가와 기술혁신 및 기업특성을 고려한 검색조건을 AB(korea OR korean) 

AND (innovation OR technology OR Research) AND (firm OR firms OR organization OR 

organizations OR venture OR SME OR start OR chaebol OR business))와 같이 검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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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기술경영경제학회에 SSCI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에 게재된 국내 연구자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연구

주제를 다룬 37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SCI급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 총 185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기업들을 연구대상으

로 하더라도 해외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논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내 및 해외학술지에 게재되어 본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은 최소 1명 이

상의 한국 연구자들이 저자로 포함되어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기

술혁신전략을 다룬 연구들로 국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국가차원의 

기술혁신을 다룬 논문들이나 해외연구자들만이 작성한 논문들과 국내 연

구자들에 의한 해외 기업들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림 3-1 기업수준 기술혁신전략 학술논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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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기술혁신연구」와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학술논문들의 연도별 발표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

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1980년대부터 해외학술지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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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내 기술혁신 전문학술지인 「기술혁신연구」의 

창간이전부터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가 상당기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이전까지는 국내 게재 학술논문의 수와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수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국내보다

는 해외학술지에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전략 관련 학술논문들이 더 많이 

게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및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에 대한 분석은 크게 연구자들과 

관련된 서지적 특성, 연구방법론적인 특성, 연구주제로 나누어 수행했다. 서

지적 특성은 해당 학술논문의 저자의 수, 저자소속기관 수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방법론 특성에서는 연구형태(실증연구, 사례연구, 이론연구), 자료

원천(사례, 1차자료, 2차자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료의 속성(횡단자료, 종단

자료), 분석업종(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규모(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및 분

석방법(단순통계/집단분석, 회귀분석, 범주형분석 및 패널분석)과 같은 연구방법론

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주제의 경우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주제가 광범위하고 연구자들

마다 다양한 세부 연구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보편적인 연구주제를 설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시한 주요 연구

주제들을 참고하여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주제를 크게 투입(Input), 과정

(Process) 및 결과(Output)로 나누고 하위 10개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투입

요소에는 R&D투자영향요인 관련 연구들을 포함시켰다. 과정에 대한 연구

는 7개의 세부주제들을 구분하였으며 혁신전략, 기술추격 및 기술학습, 지

식탐색과 창출, 혁신 및 사업화역량, 혁신조직운영, 기술협력 및 신제품개발

에 대한 주제로 세분화하였다.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기

업가치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류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혁신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특성으로 정부지원정책과 관련된 주제들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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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논문들은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 연구목적이나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주제로 분류하였다.

그림 3-2 기업수준 기술혁신전략 연구주제 분석틀

∙ R&D투자

Input

∙ �혁신전략

∙ �기술추격 및 기술학습

∙ �지식탐색과 창출

∙ �혁신 및 사업화 역량

∙ �혁신조직운영

∙ �기술협력

∙ �신제품개발

Process

∙ �(혁신 성과)

∙ �기업 성과/가치

Output

∙ �정부지원정책

제도적 특성

∙ �(산업 및 지역별 특성)

산업 및 지역특성

2. 분석결과

1) 서지적 특성 분석

국내 기업 기술혁신전략 논문들의 저자구성은 <표 3-1>과 같다. 국내외 모

두 2인 공저 논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논문들의 경우에

는 2인 이하 저자들이 작성한 논문들이 많은 반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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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경우에는 3인 이상 저자들이 참여한 논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저자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보다는 해외학술지에서 저자수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외학술

지의 경우 단독 저자가 작성한 논문의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1 논문 저자수

구분 저자수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기술

혁신

연구

1명 3 17.6% 12 27.9% 10 15.4% 25 20.0%

2명 8 47.1% 22 51.2% 37 56.9% 67 53.6%

3명 5 29.4% 6 14.0% 15 23.1% 26 20.8%

4명이상 1 5.9% 3 7.0% 3 4.6% 7 5.6%

합계 17 100.0% 43 100.0% 65 100.0% 125 100.0%

평균저자수 2.29 2.00 2.18 2.14

해외

논문

1명 7 31.8% 6 15.4% 10 8.1% 23 12.4%

2명 8 36.4% 17 43.6% 55 44.4% 80 43.2%

3명 7 31.8% 10 25.6% 46 37.1% 63 34.1%

4명이상 0 0.0% 6 15.4% 13 10.5% 19 10.3%

합계 22 100.0% 39 100.0% 124 100.0% 185 100.0%

평균저자수 2.00 2.41 2.56 2.45

공동연구로 작성된 연구논문의 경우 저자들의 동일기관 소속여부는 다

음과 같다.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공동연구 중에서 동일기관 소속 연구

자들의 논문은 1990년대 35.7%에서 2000년대에는 41.9%, 2010년대에는 

47.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공동연구의 동일기관 소속비중은 1990년대 53.3%에서 2000년대 33.3%, 

2010년대에는 28.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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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론적 특성 분석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반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는 기술혁신연구에서는 최

근 들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나, 해외학술지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기술혁신 관련 이론적 연구들은 기술혁신연구 및 해외학술지 게재 

논문 모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전

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연구 유형별 분류

구분 유형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기술

혁신

연구

사례연구 3 17.6% 9 20.9% 16 24.6% 28 22.4%

해외논문 13 76.5% 32 74.4% 49 75.4% 94 75.2%

이론연구 1 5.9% 2 4.7% 0 0.0% 3 2.4%

합계 17 100.0% 43 100.0% 65 100.0% 125 100.0%

실증

연구

사례연구 7 31.8% 13 33.3% 10 7.4% 30 18.2%

해외논문 14 63.6% 26 66.7% 114 8.1% 154 16.2%

이론연구 1 4.5% 0 0.0% 0 91.9% 1 83.2%

합계 22 100.0% 39 100.0% 124 0.0% 185 0.5%

자료원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1차자료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2차자료들

을 활용한 논문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들은 2009년까지는 1차자료를 활용한 논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2차자료를 활용한 논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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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구자료 속성별 분류

구분 유형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기술

혁신

연구

1차자료 9 69.2% 8 25.0% 12 26.1% 29 31.9%

2차자료 4 30.8% 24 75.0% 34 73.9% 62 68.1%

합계 13 100.0% 32 100.0% 46 100.0% 91 100.0%

해외

논문

1차자료 14 100.0% 20 74.1% 43 37.7% 77 49.7%

2차자료 0 0.0% 7 25.9% 71 62.3% 78 50.3%

합계 14 100.0% 27 100.0% 114 100.0% 155 100.0%

기업의 기술혁신전략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2차자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연구와 해외학술지 모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2차자료들은 STEPI에서 실시하고 공유하는 ‘기술혁신조사’와 상장기업들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부사업조사 및 평가관련 데이터로 조사되고 있다. 

2차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중에서 상위 3개 자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

술혁신연구에서는 72.1%, 해외학술지에서는 81.7%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사업 관련 데이터는 비공개 성격이 대부분이고 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는 

공시된 자료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성격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STEPI의 기

술혁신조사는 기술혁신에 특화된 데이터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전략 연

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특허, 연구개발활동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인적자본기

업패널, 통계청기업활동조사, 공장등록정보 등과 같이 다양한 2차자료들이 

기술혁신전략 연구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2차자료들은 공개

되어 외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일부 데이터들은 비공개

로 외부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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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차자료 원천별 분류

기술혁신연구 해외학술지

2차자료 종류 논문수 비율 2차자료 종류 논문수 비율

기술혁신조사 19 31.1% 상장사D/B 28 37.8%

상장사D/B 15 24.6% 기술혁신조사 25 33.8%

정부사업 10 16.4% 정부사업 6 8.1%

연구개발활동조사 3 4.9% 민간D/B 4 5.4%

중소기업기술통계 3 4.9% 특허 4 5.4%

벤처실태조사 2 3.3% 벤처실태조사 3 4.1%

산업기술진흥협회 2 3.3% 공장등록정보 1 1.4%

특허 2 3.3% 업종특화 1 1.4%

민간D/B 2 3.3% 인적자본기업패널 1 1.4%

STEPI 바이오패널 1 1.6% 중소기업기술통계 1 1.4%

인적자본기업패널 1 1.6%

통계청기업활동조사 1 1.6%

합계 61 100.0% 합계 74 100.0%

기술혁신전략 실증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활용한 논문의 비중이 기술혁

신연구와 해외학술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종단

적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증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횡단적인 자료로 구성되고 있으며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상장기업들의 데이터는 종단적으로 구성된 데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3-5 연구자료의 시간적 분류

구분 유형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기술

혁신

연구

종단자료 2 15.4% 7 21.9% 16 33.3% 25 26.9%

횡단자료 11 84.6% 25 78.1% 32 66.7% 68 73.1%

합계 13 100.0% 32 100.0% 48 100.0% 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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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전략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측면에서는 전산업 또는 제

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혁신연구에 게

재된 논문들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에는 전산업의 데이터 활용비율이 높

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는 제조업

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전산업에 대한 연구비중도 높

아지고 있다. 전산업이나 제조업의 기술혁신연구가 활발한 것에 비해, 서비

스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 증가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6 분석대상 업종별 분류

구분 유형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기술

혁신

연구

전산업 9 60.0% 11 30.6% 21 34.4% 41 36.6%

제조업 5 33.3% 24 66.7% 35 57.4% 64 57.1%

서비스업 0 0.0% 0 0.0% 4 6.6% 4 3.6%

기타 1 6.7% 1 2.8% 1 1.6% 3 2.7%

합계 15 100.0% 36 100.0% 61 100.0% 112 100.0%

해외

논문

전산업 5 33.3% 9 29.0% 48 39.7% 62 37.1%

제조업 9 60.0% 19 61.3% 62 51.2% 90 53.9%

서비스업 1 6.7% 3 9.7% 10 8.3% 14 8.4%

기타 0 0.0% 0 0.0% 1 0.8% 1 0.6%

합계 15 100.0% 31 100.0% 121 100.0% 167 100.0%

구분 유형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해외

논문

종단자료 0 0.0% 3 11.1% 40 35.1% 43 27.7%

횡단자료 14 100.0% 24 88.9% 74 64.9% 112 72.3%

합계 14 100.0% 27 100.0% 114 100.0% 15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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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분류에서는 국내외 논문 모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규

모의 기업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연구에 게재

된 논문들에서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에서는 중소기업 연구논문 비중의 변화는 없

다.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혁신 연구의 증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료접근에 기인

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3-7 분석대상 기업규모별 분류형

구분 유형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기술

혁신

연구

모든 규모 9 60.0% 25 69.4% 25 42.4% 59 53.6%

대기업 2 13.3% 0 0.0% 8 13.6% 10 9.1%

중소기업 4 26.7% 11 30.6% 26 44.1% 41 37.3%

합계 15 100.0% 36 100.0% 59 100.0% 110 100.0%

해외

논문

모든 규모 10 62.5% 21 63.6% 79 66.4% 110 65.5%

대기업 2 12.5% 5 15.2% 12 10.1% 19 11.3%

중소기업 4 25.0% 7 21.2% 28 23.5% 39 23.2%

합계 16 100.0% 33 100.0% 119 100.0% 168 100.0%

기술혁신전략 분석방법론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연

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경우 회귀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단순통계분석이나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둔 논문비중이 높았으

나 이후 회귀분석이나 범주형 데이터 분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학

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국내논문들과 유사하게 단

순통계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논문들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회귀분석

을 포함한 계량분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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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분석을 이용한 논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범주형 데이터 분석이

나 패널분석의 증가는 관련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

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방

법론이 최근 들어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정교한 분석기법을 활용하

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표 3-8 분석방법론 분류

구분 유형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기술

혁신

연구

기초(집단) 9 69.2% 4 12.5% 2 4.1% 15 16.0%

구조방정식 0 0.0% 3 9.4% 5 10.2% 8 8.5%

회귀분석 3 23.1% 9 28.1% 16 32.7% 28 29.8%

범주형분석 0 0.0% 8 25.0% 15 30.6% 23 24.5%

패널분석 1 7.7% 5 15.6% 8 16.3% 14 14.9%

기타 0 0.0% 3 9.4% 3 6.1% 6 6.4%

합계 13 100.0% 32 100.0% 49 100.0% 94 100.0%

해외

논문

기초(집단) 11 78.6% 6 21.4% 8 7.1% 25 16.1%

구조방정식 0 0.0% 5 17.9% 19 16.8% 24 15.5%

회귀분석 3 21.4% 9 32.1% 31 27.4% 43 27.7%

범주형분석 0 0.0% 5 17.9% 26 23.0% 31 20.0%

패널분석 0 0.0% 2 7.1% 22 19.5% 24 15.5%

기타 0 0.0% 1 3.6% 7 6.2% 8 5.2%

합계 14 100.0% 28 100.0% 113 100.0% 155 100.0%

3) 연구주제 특성 분석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전략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전체 논문들 중에서는 기술협력과 관

련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식탐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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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혁신조직운영, 정부지원효과 관련 주제들이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

져 왔다. 발표논문들은 전체 10개 세부주제 중에서 상위 3개 주제에 42.5%, 

상위 5개 주제에 62.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기술협력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

었으며, 2000~2009년까지는 기술추격과 기술학습, 지식탐색과 창출, 기업

가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기술협력과 혁신

전략, 지식탐색과 창출에 대한 주제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국내에 발표된 기술협력에 대한 논문들의 상당수는 산학연 협력에 대한 

논문들이다. 해외 기술혁신연구들이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다룬 논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식탐색과 

창출에 대한 논문들은 200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개방형 혁

신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9 기술혁신연구 게재된 연구주제별 분류

영역 구분 세부연구주제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과정 (Process) 기술협력 6 5 12 23

과정 (Process) 지식탐색/창출 0 7 9 16

과정 (Process) 혁신조직운영 4 2 8 14

상황 (Context) 정부지원효과 1 4 8 13

과정 (Process) 혁신전략 1 2 10 13

과정 (Process) 혁신/사업화역량 1 3 8 12

투입 (Input) R&D투자영향요인 2 2 7 11

과정 (Process) 기술추격/기술학습 0 7 2 9

결과 (Output) 기업가치 0 7 0 7

과정 (Process) 신제품 개발 2 4 1 7

합계 17 43 6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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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기술혁신 전략 연구에서 정부지원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효

과성에 대한 관심때문이다.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기술혁신전략 연구들에서는 혁신전략, 지식탐색과 

창출, 기술협력, 기술추격과 기술학습 및 신제품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

고 있다. 전체 논문을 기준으로 10개 세부주제 중에서 상위 3개 주제와 관련

된 논문비중은 49.7%, 상위 5개 주제에 대한 논문은 전체의 69.7%를 차지

하고 있다.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국내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

문들보다 세부주제의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혁신전략과 혁신조직 운영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2000~2009년까지는 혁신전략, 신제품 및 기술추격과 

기술학습 대한 주제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지식탐색과 창

출, 혁신전략 및 기술협력에 대한 주제들이 다수 다루어졌다.

해외학술지에 발표된 혁신전략과 관련된 논문들은 혁신성과의 영향요인

이나 기술혁신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슈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단위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지식탐색과 창출에 대한 주제들은 국내 학술논문들과 유사하게 개

방형 혁신 하에서의 기술혁신 활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술협력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역시 국내 학술논문들과 유사하게 기업 간 

전략적 제휴보다는 산학연 협력 관련 주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신제품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 학술논문보다는 해외학술지에서 다

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가 간 신제품개발활동에 대한 비교논문들

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지원효과를 다룬 해외학술논문은 국내 학술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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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해외학술지 게재된 연구주제별 분류

영역 구분 세부연구주제 ~1999년 2000-2009 2010-2016 전체

과정 (Process) 혁신전략 5 9 26 40

과정 (Process) 지식탐색/창출 1 2 26 29

과정 (Process) 기술협력 2 5 16 23

과정 (Process) 신제품 개발 3 7 10 20

과정 (Process) 기술추격/기술학습 5 6 6 17

투입 (Input) R&D투자영향요인 0 3 12 15

과정 (Process) 혁신/사업화역량 1 4 10 15

과정 (Process) 혁신조직운영 5 1 9 15

결과 (Output) 기업가치 0 2 5 7

상황 (Context) 정부지원제도 0 0 4 4

합계 22 39 124 185

주요 시기별 국내 기업 기술혁신 연구들의 세부 연구주제와 방법론적 특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국내연구들에서는 기술협력이나 혁

신조직운영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기술협력 연구들의 대부분은 산학연 

기술협력에 대한 연구들로 동기요인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

고 있다. 혁신조직운영 연구들에서는 주로 R&D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연구

들을 수행하였다. 동 시기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주로 국내기업들

의 기술추격과 기술학습, 혁신전략에 연구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한국기

업 및 주요 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 증가로 기술

추격과 기술학습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혁신전략 연구에서는 전략

유형 특성 및 중소기업들의 혁신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소개되었다. 이 

시기 학술논문들은 대부분 소규모 표본의 설문조사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분석기법에 있어서도 기초분석이나 집단 간 차이분

석 및 회귀분석을 활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 국내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기술추격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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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업가치에 대한 이슈들을 논의했다. 기술추격과 기술학습에 대한 논

문들은 1990년대 연구들이 주로 기술추격과 기술학습의 거시적 시각을 제

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00년대에는 세부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와 다

양한 업종과 제품시장영역에서의 기술추격과 기술학습에 대한 연구로 확장

되었다. 기업가치 연구에서는 혁신활동과 기업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눈문

들이 증가하였다.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에서는 혁신전략, 신제품 개

발 및 기술추격과 기술학습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혁신전략에서는 기

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의사결정 특성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졌다. 기술추격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처럼 보다 세분화된 특정 

제품시장 내에서의 기술추격과 기술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신제품개발과정에 대한 연구나 다른 국

가들과의 국제비교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들에

서는 STEPI 기술혁신조사를 활용한 연구결과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

작했으며,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여전히 1차자료를 활용한 연구들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기법 측면에서는 다변량 회귀분석이 활발

하게 사용되었으며 범주형 데이터 분석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연구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는 기술협력, 혁

신전략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협력에

서는 대학, 연구소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기술협력 파트너의 선정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혁신전략에서는 기술혁신과정이나 조직

특성과 혁신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해외 연구에서는 지

식탐색과 창출 및 혁신전략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지식탐색과 창출연

구에서는 조직 내 지식탐색과 창출 영향요인 및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였으며 혁신전략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혁신, 시장진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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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같이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 이슈들이 다루어졌다.

이 시기 주요 방법론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 및 해외연구 모두에서 2차

자료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석기법에 있어서도 회귀

분석이나 범주형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널

분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기술혁신전략 연구현황 분석결과

지난 20여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전략 연구에서는 다양

한 주제들에 대해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국

내 기업대상 기술혁신전략 연구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적 기술혁신 이론개발과 연구가 제한적이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

신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는 국내 기업 및 산업의 기술학습이나 기술추격에 

대한 현상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기술혁신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

았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이러한 한국기업 특유의 기술혁신 모

델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

술혁신에 대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

당수의 연구들이 해외 연구모형들을 국내 기업데이터로 재검증하거나 부

분적으로 변형 또는 확장된 연구모형을 반복 연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제한적인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법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술혁신 연구들에서는 2차자료를 토대로 계량적 분석기법을 활

용한 실증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STEPI에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는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는 국내 기술혁신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대규모 설문조

사자료는 해당 데이터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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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본 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2차자료는 자료들의 외부공개나 접근이 가능

해지면, 기술혁신연구의 양적 확대와 연구기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계량적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그동안 연구가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도 실증적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

술혁신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새로운 기업사례나 산업차원의 동태적 데이터 개발이 미흡하다. 정

량적 분석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혁신의 심층적 사례나 프

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정 제품시장이

나 산업수준의 동태적 기술혁신 변화과정에 대한 데이터 개발이나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3. 국내 기술혁신전략 주요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국내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들

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그림 3-2]와 같이 기술혁신을 투입요소

(input), 과정(process), 결과(output) 및 상황여건(context)으로 구분하고, 10가

지 연구주제 영역에서 국내 기술혁신연구와 SSCI 학술지에 게재된 주요 국

내 기술혁신전략 연구들을 살펴본다.

1) 기술혁신 투입요소 측면에서의 연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구조와 기업규모간의 관계에 대한 

Schumpeter 가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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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상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이

러한 연구에 포함된다. 이지훈과 서환주(2013)는 서비스 업종에서 기업규모

와 기술혁신 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제조업중심

의 논의를 확대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비스분야의 세부업종

에 따라 기술혁신활동의 특성이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규모

는 측정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최근 기술혁신활동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기업규모 중심의 

틀을 벗어나 기업의 내부적 특성이나 상황여건을 다루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기업내부 특성변수와 관련해서 현금과 같은 재무적 여유자원과 R&D

투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Kim et al.(2008)은 1998

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집약적 국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들의 

주주구성에 따른 재무적 여유자원과 R&D투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

펴보았다. 재무적 여유자원과 R&D투자 간의 역U자형 관계가 있음을 보였

다. 나아가 주주구조에 따라 재무적 여유자원과 R&D투자 간의 관계가 달

라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재무

적 여유자원과 R&D투자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조절관계가 나타남을 논의

하고 있다.

기술혁신 투입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향후 다양한 기업 내부적 특성요

인들과 기술혁신활동 간의 관계 및 상황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술혁신 과정 측면에서의 연구

기술학습과 기술추격에 대한 연구들은 기술학습과 빠른 기술추격에 성

공한 국가수준(Lee et al., 1988) 및 국내 산업 또는 대표기업들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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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1997)를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기술추격의 경로와 패턴들을 살펴보고 

여러 업종과 제품시장으로 일반화를 추구하였다(Lee & Lim 2001). Park and 

Lee(2006)는 한국과 대만의 미국특허등록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술적 레짐

(technological regime)의 세부 차원들과 기술추격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

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이 성공적 기술추격을 살펴본 것에 비해 Lim(2007)과 

곽기호와 김원준(2016)은 기술후발국가의 기업들이 기술추격에 항상 성공

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기술의 모듈화 및 제품아키텍쳐의 특성

에 따라 성공적인 기술학습과 빠른 기술추격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공작기계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기술학습과 기술추격의 다양성을 논의하고 있

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후발 기업들의 기술추격 현상이 증가하면서 후발

기업들의 기술학습과 기술추격 일반 모델에 대한 논의가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여겨진다.

개방형 혁신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는 다양한 관련 연구들로 나타나고 있

다. 초기 국내 개방형 혁신 연구들은 Laursen and Salter(2006)의 연구에 따

라 외부정보의 폭(breadth)과 깊이(depth)가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

황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내부 R&D 활동과 외부 R&D

활동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즉, 내부 R&D투자와 외

부 R&D협력은 상호 대체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보완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은영과 박정수(2015)는 국내 기술혁신조사 데이

터를 활용하여 내부 R&D투자와 외부 R&D협력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내부 R&D투자와 외부 R&D협력은 모두 제품혁신을 촉

진시키며, 내부 R&D투자와 외부R&D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였다.

김선영과 이병헌(2016)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외부

자원활용과 흡수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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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흡수능력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외부자원의 활용방법에 따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내 역량특

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ee et al.(2010)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협력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논의를 넘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협력 네트

워크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Choi and Phan(2014)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업특성이 탐색과 활용 및 

신제품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생기업일수록 탐색적인 

혁신을 하며 기술학습의 균형성이 높을수록 신제품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업력과 환경특성에 따라 혁신활동과 신

제품개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기술전략

의 상황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Kim et al.(2015)은 R&D 프로젝트 단위에서 개방형 혁신의 인바운드와 아

웃바운드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프로젝트 팀의 특성과 프

로젝트의 과업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기업 수준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개방형 혁신의 특성을 살펴보

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품시장 및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기술혁신의 특성과 혁신전략의 변

화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다. 그러나 국내 제품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유재홍과 김병근(2010)은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을 대상으

로 산업 진화과정이 기업의 제품혁신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진화과정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전략과 역량의 변

화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Kim and Lee(2016)는 신생기업들의 진입시기, 진입규모 및 진입 후 학습

노력이 이후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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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레짐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였다. 기술적 기회가 적고 전유

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진입규모가 생존확률을 높이는 반면, 기술적 기회가 

많고 전유성이 낮은 산업에서는 진입 후 학습노력(R&D투자)이 생존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제휴, 기술협력과 산학연 협력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술혁신전략으로 다루어져왔다. 해외연구에서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전략적 제휴 연구는 미미하며, 산학연 기술협력 상황에 대한 연구가 많다. 

공공연구기관을 포함하여 기술협력 파트너의 선정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공공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연구

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in and Kim(2014)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민

간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연구자의 추가적 노력, 이전기업의 흡수능력, 이전 

R&D협력 경험이 이전 기술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성과나 중개기관의 참여는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개발에 대한 연구는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마케팅 분야에서도 오

랫동안 연구되어온 주제중의 하나이며 신제품 성공요인, 신제품개발단계, 

R&D와 마케팅 통합 등이 대표적인 연구주제로 여겨져 왔다. 최근 해외 신제

품개발에 대한 연구에서는 급진적 신제품개발과 개발역량, 신제품개발과정

에서 사용자참여, Fuzzy Front End와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의 이러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Kim and Shim(2016)은 국내 신제품개발

팀에서 챔피언의 역할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신제

품개발에서의 챔피언의 역할구조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있음

을 보이고 챔피언 역할구조의 다양성과 상황적 효과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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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혁신 결과 측면에서의 연구

기술혁신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기업차원에서는 기술적 성과나 재무적 성

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기업들의 R&D투자와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업종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결과들을 제시해 왔다. 정

의영과 백철우(2015)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적정 R&D 투자수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의 경우 R&D투자와 성과간의 관계가 비

선형적 관계임을 확인하고, 시차효과를 고려해서 적정 R&D투자수준을 실

증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R&D투자와 성과 사이의 비선형

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적정 R&D 수준을 추정하였다는 데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Sohn et al.(2010)은 국내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R&D투자와 특허가 재

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R&D투자는 매출액 증가율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성에 대해서는 R&D투자와 특허 모두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혁신활동과 기

업의 재무적 성과간의 관계가 일관되거나 단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황

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ee et al.(2012)은 기업들의 외부기술획득 활동이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술도입이나 

Joint R&D활동 정보발표는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업종보다는 동종업계 기업들과 기술협력을 할 때 주가수익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특성과 내용

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혁신은 기업의 생존여부나 해당 제품시장에서의 진입과 퇴

출과 같은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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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술혁신 상황 측면에서의 연구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이나 기술혁

신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외부 상황적 특성들도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Kim and Lee(2011)는 정부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정부 R&D지원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으

나, 혁신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혁신특성의 관계가 일반적인 기대나 방향성과 다른 모

습을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노용환과 홍성철(2016)은 정부 R&D지원사업의 효과를 개별 기업 수준

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투자는 국내 특허등록에 정의 영향

을 미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허성과가 높으며 주관기업의 경우에는 특

허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투자는 민간 R&D를 유인하며 

고용효과에 있어서는 기업규모와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다양한 R&D지원사업들의 효과성에 대한 분

석이 늘고 있으며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분석방법론들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특성과 산업특성이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들은 산업

혁신시스템이나 지역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기술혁신전략과 지역 특성, 산업 특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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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혁신전략 연구의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수준 기술혁신전략 연구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

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기술혁신 주제별 심화연구, 이론기반 연구 활성화, 한

국형 기술혁신 이론 개발, 새로운 데이터와 연구방법론 개발 등 4가지 관점

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혁신의 주제별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투입, 과정 

및 결과의 영역으로 구분할 때 각 영역에서 주요 해외 연구흐름과 최근 연

구동향을 고려한 심화된 연구들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투입관련 연구들에

서는 기업의 행태적 관점(behavioral perspective)을 반영한 성과피드백(perfor-

mance feedback),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와 같은 다양한 조직특성에 대

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은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 및 지역 내 내재화된 지식기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이나 

지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술혁신 과정(process)연구에서

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대한 연구가 해외연구에서는 활발한 것에 비해 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기업 간 제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

이 요구된다. 개방형 혁신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외부지식탐색에 대한 연

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지식과 내부지식의 조화나 활용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술혁신 결과(output) 측면에서는 기술혁신 성과에 대

한 변수측정과 영향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혁신과 관련된 이론기반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기

술혁신 연구의 상당수가 명확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지 않고 현상중심의 

연구나 해외 선행연구들을 반복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하다. 해외에서는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이론들이나 현상들이 출현하고 이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에 비해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



제3장  한국 기업 기술혁신전략 연구의 현황과 과제  |  115

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이나 파괴적 기

술(disruptive technology), 사용자혁신(user innovation), 보완자산(complementary 

asset),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비즈니스 모델 혁신(business model 

innovation)과 같이 다양한 기술혁신 관련 개념과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나아가 기술혁신 현상에 대

한 타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나 이론들을 활용한 접근들도 나타날 수 있으나 

학제 간 이론기반 기술혁신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 기존 국내기업

들에 대한 기술혁신 이론들을 확장하는 연구도 취약한데 국내기업들의 기

술학습 및 기술추격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일반화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형 기술혁신 연구 및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0

년대 중반까지 국내 기업들의 기술학습과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

이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한국형 기술혁신 연구에 대한 연구가 교착

상태에 있다. 지난 10여년간 담론수준에서 많이 제시된 탈추격 전략의 구

체적인 이론이나 실무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한 재벌구조나 가족기업과 같은 한국 기업의 경영특성과 기술혁신의 관계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술창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한 고

유한 이론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기술혁

신이 출현하고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엑설러레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

술혁신 방법론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

치는 정부정책이나 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은 지원규모나 범

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양하고 규모가 크다. 이러한 지원정책들

과 기술혁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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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연구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개발과 연구방법론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혁

신 관련 데이터들의 공개와 연구목적에서의 접근허용이 필요하다. 기술혁

신에 대한 이해증진이나 새로운 이론 개발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의 수

집과 활용이 중요하다. 기존 공공데이터의 광범위한 개방은 국내 기술혁신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변수개발과 측정은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

에 매우 중요하다. 지식탐색에 대한 국내외적 연구들의 양적 확대는 CIS데

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변수개발과 측정 방법론 개발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

존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변수와 측정도구 개발은 기술혁신 연구의 새

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론개발과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혁신 관련 데이터 개발이 중요하다. 새

로운 기술혁신 이론들은 대부분 기업내부 또는 제품시장이나 산업수준에서 

양질의 신규 데이터를 개발하고 활용한 연구들에 기인하고 있다. 국내 기업

들의 기술혁신 연구에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에 대

한 새로운 심층적 사례연구나 산업수준에서의 데이터 개발이 필요한 상황

이다. 기술혁신 관련 신규 데이터 개발은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필요

하므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수행된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전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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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흐름과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 기

업수준 기술혁신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대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도 정교한 분석기법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기술혁신 모델과 같은 

이론개발 측면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연구모형들의 반복연구나 대규모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계량분석 논문

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

게 출현하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지

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설립과 같이 관련 연구

기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기술혁신 연구가 질적 측면에서 정체되

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연구 활성화와 질적 도약을 위

해서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의 세부 주제에 있어서 심층

적 연구, 이론기반 연구 활성화, 한국형 기술혁신 이론 개발, 새로운 데이터 

개발의 주요 방향과 세부적인 이슈들을 제시하였다.

기술혁신 관련 연구들은 기업이나 산업수준에서의 실천적 이슈들에 대

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 기업이나 산업

에서의 기술혁신 활동이 새로운 특성을 보일 때 관련 이론의 개발과 연구

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이나 기술기

반 창업 및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최근 직면하는 이슈에 대한 경영자들

과 학술연구자들간의 정보공유와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관련 분야 연

구를 확대하고 이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도 유용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업수준의 기술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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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있으나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논문이 제한적

이다. 국내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다수의 기술혁신 관련 연구들을 함께 검

토하지 못했다.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서도 분석에서 누락되거

나 제외된 논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을 학술지에 게재된 논

문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위논문, 단행본이나 관련 연구보고서들을 포괄하

지 못했다.

둘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을 해외 기업수준 기술혁신 연구

들과 비교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만을 살펴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들의 일반화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들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심층적으로 다루

지 못하고 있다. 학술논문의 방법론적 특성과 연구주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시기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의 일관성과 같은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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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개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

다. 2016년 현재 GDP 규모 세계 11위, 수출 8위, 무역 9위를 차지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산업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산업고도화 

과정을 통해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으로부터 중화학공업, 석유화학,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집약형 산업으로까지 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는 혁신능력이 기반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재빨리 습득하고 이를 개

선, 개량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고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추

격 혁신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혁신시스템은 한국의 산업화를 성공으로 이

끈 독특한 산업발전 모델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의 비약적 성장은 국내·외 혁신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1980

년대 세계은행에서 수행한 후발국 정책연구의 주요 성공사례로 한국이 거

정재용(KAIST)

황혜란(대전세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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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된 이래 한국의 성공적 추격은 혁신연구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 왔

다. 한국 산업기술 발전과정에서의 진화적 특성과 학습 메커니즘은 초기 혁

신연구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혁신의 블랙박스를 이해하는 주요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이들이 천착한 연구 질문은 한국을 비롯한 특

정국가의 성공적 산업 추격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

은 기술능력축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산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달성했

는가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성공적 추격을 달성한 대량생산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들은 선진국으로부터 도

입된 기존 기술적 지식의 효율적 습득, 활용, 개선을 통한 제조 기술능력의 

축적이 주요한 성공요인임을 밝혀내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혁신 환경은 단순 생산역량으로부터 기술적 

지식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역량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주요한 지

식생산 지표의 하나로 간주되는 미국특허 등록에서 한국은 1990년에 225

건으로 등록 국가 순위 16위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현재 17,924건으로 3

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성장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격형 산업혁신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0~1980년대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

락하였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2%에 고착화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조차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

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11~15년 기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가전 등 다수의 업종에

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조철 외, 2016).

이러한 성장률의 정체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구조적 저성장 기조, 국내 거

시경제환경의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 정체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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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산업혁신의 관점에서도 재조명될 필요가 있

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 증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GDP 대비 R&D투자집약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 

혁신주체 간 기술이전 및 협력, 사업화 성과 등에 있어서 정체 현상을 보이

는 ‘한국형 패러독스’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혁신을 

둘러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의 주요 한국 산업혁신 연구가 어떻게 변화되

어 왔으며, 주요 연구주제별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가를 리뷰하고, 

한국 산업혁신 진화과정에 비추어 어떤 연구쟁점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비

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최근의 산업경

쟁력과 혁신능력 정체 현상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연구 주제가 더 탐구되어

야 하고, 어떠한 연구 방향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의 기술혁신 관련 주요 학술지인 「기술혁신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지」의 모든 권·호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산업연구원 등 산업혁신관련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

서, 이 외에 네이버 전문정보, 구글 Scholar등의 학술정보전문 포털사이트에

서 ‘한국’, ‘산업’, ‘혁신’ 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한 서지 정보를 기반으

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의미 있는 주요 논문과 보고서들을 리뷰하

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에서 한국 산업혁신 연구 리뷰의 관점

을 제시하고 주요한 연구 질문들을 정리한다. 2절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한

국 산업혁신 연구의 주요 성과를 핵심 연구 이슈별로 정리한 후, 3절에서 주

요 쟁점별로 연구성과들을 대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마지막 4절에서 향후 산업혁신 이론의 발전과 정책적 차원에서 탐구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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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 주요 연구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산업혁신연구 리뷰의 관점과 주요 질문

1) 한국의 산업혁신연구 리뷰의 관점

산업별 혁신의 패턴은 혁신연구의 흐름 중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로 다

루어져 왔다. 혁신과정의 블랙박스에 대한 탐구를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혁신연구 진영은 각 산업의 혁신과정과 기술적 레짐의 특성, 혁

신 원천의 차별성 등에 관심을 두고 산업혁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산업별 

기술혁신패턴의 차이를 분석한 Pavitt(1984)의 연구, 산업별 혁신패턴 차별성

의 원인을 기술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도출한 Malerba and Orsenigo(1997)의 

연구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산업혁신연구는 혁신연구의 시스템적 관점

을 기반으로 ‘산업혁신체제(Sectoral Innovation System)’ 론으로 발전하면서 이

론과 정책적 함의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혁신체제론은 특정 산업 내 기업, 

기업 외 혁신주체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제도의 영향을 분석한다(Malerba, 2004; Malerba and Mani, 2009). 산업혁신체제

론은 기본적으로 각 산업부문의 기술적 특성, 즉 기술레짐(technological re-

gime)이 산업의 조직과 구조, 변화의 동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산업혁신체제 관점의 산업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

공한다. 첫째, 혁신은 개별 혁신주체의 활동일 뿐 아니라, 혁신주체 내・외

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정책은 개별 주체의 

혁신활동을 고무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주체 간 상호작용의 촉진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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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혁신활동은 이를 둘러싼 조직과 제도를 포함한 시스템 내에서의 상

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뿐 아니라 비시장 제도에 의해 조정, 통제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정책은 시장의 효율적 기능

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혁신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의 수립과 개선

을 통해 혁신활동을 고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혁신체제론은 개별 산업/제품은 기술적 레짐, 지식기반, 학습

과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데 주목한다. 특히 한 섹터의 지식기반은 혁신

활동의 조직과 네트워크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Malerba and Mani, 2009). 따라

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혁신주체의 특성, 혁신지원제도 설계에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발국의 산업연구는 선진국의 산업연구와 다른 환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산업연구에 더해 ‘추격’의 관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혁신을 위한 자원과 능력의 한계라는 후발국의 맥락을 반영

하여, 후발산업국의 산업발전을 연구할 때에는 ‘학습’과 ‘능력 축적’이 주요

한 관심사로 자리 잡아 왔다. 선진국의 산업과 기술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능력이 축적되고, 어떠한 학습 메커니즘이 주효하게 작동되어 왔는

지에 대한 탐구가 추격의 블랙박스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

루어져야 한다.

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도 후발산업국들은 자원과 역량 부족에 따라 혁

신시스템의 형성이 미흡할 수도 있으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성

숙의 단계나 특성에서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에 따라 선진국의 혁신시스템이 후발국에 직접 적용가능하지 않으며(Viotti, 

2002), 오히려 ‘시스템 구축’ 자체를 위한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Arocena and Sutz, 2000). 따라서 후발국의 산업혁신시스템 연구는 

어떻게 산업별 혁신시스템이 등장하며, 어떤 환경 하에서 조성되는가, 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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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신시스템은 어떻게 진화하고, 어떤 환경이 진화를 촉진하거나, 단축시

키는가 등의 연구질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발전을 고려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시장 메

커니즘에 의해 조정되는 자원의 투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과정

과 정치, 사회적 제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후발산업국 경제성장 논의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장하

준, 2010; 로드릭, 2011)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산업혁신시스템이 발전경제학에 주는 주요 함의는 급속한 성장과정이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는 것이다. 후발산업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섹터를 이해하는 것이 국

가성장과 혁신활동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중요(Malerba and Mani, 2009)하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연구질문

이상에서 살펴본 산업시스템적 관점과 후발국 추격의 두 가지 관점으로

부터 도출될 수 있는 주요한 연구 질문은 아래 [그림 4-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산업혁신시스템 관점에서는 산업별 핵심 혁신주체와 혁신주체 간 

관계의 특성, 산업별 기술지식기반의 특성, 기술지식의 특성이 혁신조직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시스템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혁신에 영향

을 미치는 제도의 역할, 산업시스템의 진화와 변환 등이 핵심적인 연구질문

이라 할 수 있다. 추격 관점에서는 추격국 기술능력 축적의 메커니즘은 무

엇이며, 어떤 패턴으로 능력축적이 일어나는가, 추격 성과에 차별성을 가져

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추격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추격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동학 창출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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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등이 주요한 연구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연

구질문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한국의 산업혁신 연구를 리뷰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추격국 산업혁신 과정에서 능력축적 과정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패턴으로 일어났는가? 둘째, 제품 및 산업의 기술적 

지식기반의 특성이 추격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추격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추격을 넘어선 성장동

학(Growth Dynamics) 창출은 어떠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4-1 한국 산업혁신 리뷰연구의 주요 질문

추격혁신과 제도

성장동학의 형태

추격국의 산업혁신의 특성 및 패턴

기술적 지식과 추격과정

혁신주체간 관계
혁신

시스템

기술
추격

기술능력 학습 / 축적

2. 한국 산업혁신 연구의 진화과정과 주요 이슈별 검토

한국 산업혁신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산업혁신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 속에 변화되어 왔다. 첫

째, 한국 산업혁신 연구는 주요 산업에서의 기술능력 축적과정과 제품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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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에 따른 진화 패턴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산업혁신 연구 

초기에는 기술도입, 도입된 기술의 습득과 개량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

며, 이후 기술학습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산업에서 기술창출 단계 까

지 진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많은 연구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

히 제품주명수기 상 성숙기에 있는 제품에 진입하여 기술학습을 통해 점차 

유동기까지 진화해 나가는 역제품수명주기 모델이 한국 산업발전의 주요한 

모델로 제시되었다. (Kim, 1997a; Lee et al., 1988)

둘째, 한국의 산업혁신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시스템적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혁신시스템의 관점이 도입되면

서 산업발전의 패턴 또한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산업의 기술적 지식기반에 따라 혁신조직, 경영전략, 

혁신 정책에 나타나는 차별성에 주목하게 된 것도 이 시기 이후의 일이다.

셋째, 한국의 산업혁신 발전에 따라 전통적 전략산업부문에서의 성공을 

넘어 다양한 산업부문으로의 다각화가 일어나면서, 산업혁신 연구에서도 

부문의 확대가 일어난다. 초기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의 연구

에서 소프트웨어, 복합시스템제품(Complex product systems), 서비스, 지속가

능성 관련 산업 영역까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산업연구의 부문 다각화와 확

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추격형 혁신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

한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산업혁신연구에 있어서도 탈추격으로의 전환 시

기에 나타나는 조직 및 전략변화, 시스템 성공과 실패 요인 등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연구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주요 연

구질문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리뷰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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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격국 산업진화의 메커니즘: 학습과 능력축적

한국 산업기술혁신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업기

술 능력의 축적과정과 발전경로의 패턴에 관한 연구 흐름이다. 서구 학자

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남미와 아시아의 두 축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의 경험

에 집중되어 진행되었으며(Westphal el al., 1981; Kim, 1980), 세계은행의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되었다(Dahlman et al., 1985; Amsden and Kim, 1985). 

혁신연구자들은 후발국의 추격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인으로 학습과 

기술축적과정에 관심을 두어왔다.1 기술능력은 좁은 의미로는 기존 지식을 

습득, 활용, 채택, 변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술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더 나아가 신제품과 공정을 개발하여 신기술을 창출하는 능력(Kim, 1997a)으

로 정의되는 반면, ‘기술변화를 창출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원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숙련, 지식 및 경험, 제도적 구조와 연계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Bell & Pavitt, 1997).

한국 산업의 기술학습과 능력에 대한 연구는 점진적 추격을 가능하게 한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의 증대와 사전적 지식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연

구가 시작되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술발전과정(김견, 1994), 반도체 산업

에서의 기술능력 축적 과정에 대한 연구(최영락, 1991; 배용호, 1995; Kim, 1997b; 

조현대, 2000), 한국 주요 산업의 기술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박용태 외, 1995), 

포항제철 사례연구를 통한 철강산업에서의 기술능력 축적 과정에 대한 연

구(송성수, 2002), 신발산업에서의 기술학습 메커니즘(김석관, 2000), CDMA 기

술개발 사례연구(송위진, 2001), Sung and Carlsson(2003)의 기계산업, 제약산

1　 최근 후발국의 학습이론에 대한 리뷰는 Bell and Figueiredo(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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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기술혁신패턴과 발전전략(김석관, 2004) 등 산업별로 기술축적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학습과 능력축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식경영의 관점에서 조직능력과 조직학습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 

흐름도 있었다. 제약산업 항생제 개발 사례에서의 효과적 지식창출을 위한 

조직능력(이춘근·김인수, 2001), 현대자동차 사례를 통한 조직학습 과정(Kim, 

1998; 이홍, 2003), 중소반도체 장비제조업체의 기술능력 축적과정(김왕동·김

인수, 2002) 등이 산업별 기술능력 축적 과정에서 조직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한 대표적 연구 성과이며,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한 『지식과 학습, 그

리고 혁신』이라는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한편, 학습과 기술능력 축적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성공적

인 추격을 가능하게 한 학습의 메커니즘 규명을 들 수 있다. Mathew and 

Cho(1999)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후발국이 도입된 기술의 

일차적 ‘실행학습(learning-by-doing)’을 과정을 거쳐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결합능력(combinative capability)’을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Amsden and Hikino(1994)에서는 한국 재벌 대기업의 다

각화 과정에서 ‘프로젝트 실행능력(project execution capability)’이 도입된 기술

을 경쟁자산을 변환시키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학습과 능력축적의 메커니즘 탐구의 일환으로 지식흡수와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우선, 한국의 산업

기술 추격과정에서 글로벌 지식원천에의 접근의 중요성을 주장한 일군의 

연구들이 있다. 산업에의 초기 진입 및 기술능력 축적에 있어 선진국으로부

터의 기술이전 및 이전된 기술의 습득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Kim, 1997a; Lee and Lim, 2001; Lee et al., 2005). 한편, 기술추격 과정에서 활용되

는 지식네트워크는 기술의 특성 및 성숙도에 기반하여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Cho and Lee, 2003; 이근, 2007; 홍장표·김은영, 2009).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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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혁신주체 간 지식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선산업에

서의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기술협력네트워크를 다룬 우연섭(2003)의 연구

와 기계제어컴퓨터 산업에서의 사용자-생산자 관계를 통한 기술축적과정

(임채성, 2001)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추격국 산업진화의 패턴: 추격의 경로와 주기 이론

학습과 능력축적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연계하여 한국 산업혁신 연구의 

주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제품사이클과 추격국 산업진화 패

턴에 관한 연구이다. 기술혁신연구의 1세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

라의 주요 전략산업에서의 기술능력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Utterback and Abernathy(1975)의 제품사이클 이론에 입각하여 발전도상국 

기술발전 경로의 모형화를 시도한 이래 제품사이클론에 입각한 추격과정의 

산업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등 다

양한 산업을 사례로 기술발전 경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고, 이의 종합으

로 Kim(1980, 1997a, 1997b)과 이진주 외(1989), Lee et al.(1988)의 역제품사이

클 이론이 탄생하였다.

역제품사이클 이론은 후발국의 기술발전은 제품수명주기의 역방향으로 

일어난다는 논의이다. 즉 선진국의 제품수명주기는 새로운 제품 개발 후 지

배적 모델이 출현하기 이전까지의 유동기(fluid stage), 지배적 모델 출현 후 공

정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도기(transition stage), 시장이 완전히 성숙한 경

화기(specific stage)의 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과정이 역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김인수는 한국의 기술개발단계는 획득기(Ac-

quisition)→소화기(Absorption)→개선기(Improvement)로 구분하였다(Kim, 1980). 

이후 연구성과의 종합을 통해 한국의 기술발전 단계를 복제적 모방,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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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혁신의 단계로 재구성하였다(Kim, 1997a).

이와 같은 역제품사이클 이론은 Lee et al.(1988)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다

차원적으로 정교화된다. 이들은 개발도상국 기술발전의 동태적 특성을 국

가, 산업 및 단위기술 차원에서 구분하여 모델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

우 산업 및 기업차원에서는 도입기→내재화기→창출기, 단위기술의 차원에

서는 획득기→모방기→개량기, 국가차원에서는 저개발국→신흥공업국→선

진국으로 각각 발전한다는 것이다. 도입기(initiation) 단계에서 저개발국 기업

은 공식적 경로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성숙기술을 도입하는데 이 때 가장 

효율적인 기술개발 방법은 모방이다. 내재화기(internalization) 단계에서 기업

은 습득된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설비, 플랜트엔지니어링 등 생산관련 

기술과 설계 기술에 습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기술능력을 바탕

으로 기존 제품을 급속히 개량할 수 있게 되며, 내재화 단계 후기에 이르면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축적하게 된다. 창출기(generation)에는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확립하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그 국가는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Hobday(1995)는 동아시아 후발기업의 추격과정을 제품수명

주기이론과 수출전략을 결합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후발기업의 기술능력이 

진화해가는 과정에 따라 수출전략도 변화한다. 단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에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최종적으로 OBM(Original 

Brand Manufacturer)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송위진 외, 2006). 즉 생산기

술의 습득에서 설계능력의 획득, 자체 설계와 브랜드에 의한 제품개발과 생

산으로 진화한다는 것으로, 역제품사이클 이론과 맥락을 함께 하는 주장이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제품사이클 이론과 후발국 기업의 추격전략을 연계하여 유형화하

려는 일련의 시도들 또한 한국 산업혁신연구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Lee and Lim(2001)에서는 후발자의 추격전략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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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로추종형 추격(Path following catch-up)으로, 선발주자가 거쳐 간 경로

상의 단계를 후발자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한국의 PC산업, 일부 소비

재, 기계산업을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단계생략형 

추격(Path skipping catch-up)으로 이는 후발자가 선발자가 거친 경로상의 단

계 중 일부를 생략함으로써 추격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한국 현대자동차의 엔진개발, 삼성전자의 DRAM개

발, 중국의 디지털 전화교환기 개발 등을 들고 있다. 셋째, 경로창출형 추격

(Path creating catch-up)으로 후발자는 처음에는 선발자의 기술경로를 따라가

다가 어느 시점부터 선발자의 기술경로와 다른 경로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때 후발자의 기술은 선발자의 기술에 경쟁적인 대안기술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사례로 한국의 CDMA와 디지털 TV 개발을 예로 들고 

있다2. 후속연구인 이근(2007, 2014)에서는 두 번째 단계인 단계생략형 추격

부터 기술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로창출형 추격전략은 선발주자

가 갔던 길과는 다른 경로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선진국의 경로인 A단계 

→ B단계 → C단계 → D단계가 아닌 A단계 → B단계 → C’단계 → D’3단계

로 진화하는 것이다. 즉 선발주자의 기술을 습득한 후 이를 응용하여 선발

주자와는 다른 변형된 경로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추격으

로 파악할 수 있다.

수명주기이론에 근거한 후발주자의 추격 경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산

업군 사례연구와 추격 경로의 다양성에 대한 발견적 연구로 이어져 왔다. 한

재민·이홍(1999)은 현대자동차 사례연구를 통해 역제품사이클 이론에 입

각하여 기술진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재근・김한주(2003)에서는 한국 이

2　 후발기업의 추격전략에 관해서는 Lee & Lim (2001), 이근(2014). 

3　 C 단계에서 두 개의 기술 C와 C’는 경쟁적・대안적 기술을 나타낸다(이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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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신산업을 사례로, 추격국 기술진화의 경로가 경로모방적 단계→경로이

탈적 단계→경로발생적 단계로 이전해 왔음을 주장했다. 송성수・송위진 

(2010)에서는 포스코의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경로추종형 기술혁신과 경로

창출형 기술혁신의 중간단계이자 독자적 유형으로 경로실현형(Path-reveal-

ing)4 기술혁신 유형을 제출하고 있다. 최영락 외(2008)에서는 그간의 후발국 

산업혁신의 진화 유형을 종합하여 경로추종형 → 경로실현형 → 경로창출

형으로 유형화하였다.

3)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의 용이성: 추격국의 산업특화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특화 논의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전개

되었다. 자원과 기술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저임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군에 특화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비교우위

론을 제품수명주기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면 개발도상국은 제품수명주기

의 성숙기 기술분야에 특화하는 산업전략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다. 그러나 앞서의 추격 사이클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격국은 저위, 

성숙기 기술에 특화한 산업발전에 고착화되지 않고, 역동적 기술능력의 축

적을 통해 점차 기술과 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간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

발도상국의 산업특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후발국의 산업고도화 과정

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특화를 설명하

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전략을 연계시킨 시도로서 송위진 외(2004)와 

4　 �경로추종형 기술혁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모두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의 기술혁신이고, 경로창출형 기술혁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

안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기술혁신이라면, 경로실현형 기술혁신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는 알

고 있지만 그 대안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이다(송성수·송위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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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2005)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누적적 특성을 갖는 자동차나 기계산

업에서는 기존 기술패러다임 내에서 기술추격이 이루어지면서 이행기에서 

유동기 단계로 진화하는 반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급진적 혁

신기의 경우, 후발국이 유동기에 진입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보고 있

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급진적 혁신의 시기에 오히려 이런 기

술적 불확실성이 추격국에게는 기회의 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추격과정에서의 산업특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일군의 연구도 있

다. Choung(1998)과 박규호(2003)에서는 우리나라의 추격과정에서 반도체, 

정보저장, 전기조명 등을 중심으로 기술적 전문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을 특허 RTA(Revealed Technology Advantage) 지수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Choung and Hwang(2013)에서도 특허분석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정보

저장, 능동고체소자, TV, 자기저장장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혁신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후발산업국 맥락에서 왜 특정산업분야에의 특화가 일어나는가를 연구한 

일련의 성과들도 있다. 황혜란(2005)에서는 한국 IT산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특정 후발국의 추격과정에서 산업적 특화현상이 발견되며, 이는 해당 국가

의 혁신시스템 특성과 특화된 산업의 기술적 기반 간에 선택적 친화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Hwang and Choung(2014)에

서는 기술의 특성과 해당 후발산업국의 산업구조와 기업조직 특성 간의 공

진화 현상으로 인해 후발국의 산업특화 현상과 추격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추격국의 국가 수준에서의 혁신시스템의 특성은 특정 산업군

에의 특화와 산업적 성과의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다. 몇몇 산업에서 나타

나는 추격 실패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추격국 산업특화에 대한 흥미로운 논

점을 제공하고 있다. 추격실패의 사례들은 특정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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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격모델의 형태와 추격의 성공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김윤지, 2006; 임채성, 2006).

한편, 추격이론에서 검토된 대량생산 제품이 아닌 복합제품시스템(Com-

plex product systems)에서의 불균형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일련

의 연구 시도들도 있다. 송위진 외(1999)에서는 우리나라 복합시스템 제품 

개발의 한계는 시스템 개발의 조직과 활동의 취약성으로 인해 진화가 제약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황진영 외(2003), Lee(2004), Choung and 

Hwang(2007), 정재용과 황혜란(2013), Park(2013), Son and Choung(2014) 등

에서도 한국의 복합시스템 제품개발은 사전 지식기반의 축적 하에 기술개

발에는 성공했으나, 복합제품시스템의 시장특성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부족이 글로벌 시장 진입에의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

해 밝혀내고 있다.

4) 탈추격(Post Catch-up)

추격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탈추격’ 혹은 ‘창조형’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 대기업들이 몇몇 제품군에

서 글로벌 리더십을 획득함에 따라 신기술, 신제품 창출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출발하였다. 다른 한편, 추격을 지원하던 혁신시스

템의 잠재성 고갈에 따라 새로운 성장 체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환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후발국 및 신흥국의 약진을 연구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Hobday et al., 2004; 

Dutrénit, 2007)와 함께 국내 연구자들도 추격의 단계를 넘어선 탈추격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장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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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 2010; 송위진 외, 2006; 이공래 외, 2008). Choung et al.(2000)에서는 한국반도

체산업의 사례를 통해 후발산업국인 한국이 기술사용자에서 기술창출자로

서의 전환의 과정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기술추격의 유형을 연구한 Lee 

and Lim (2001)에서 제시된 경로창출형 추격발전 패턴 또한 단순추격과는 

질적으로 달리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내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추격을 넘

어선 혁신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탈추격’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전환 논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기획

한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탈추

격’ 개념은 논자에 따라 지향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추격형 성장체제

로부터 창조형 혹은 선도형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와 달리 추

격형 성장체제의 유제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잠정적으로 산업혁신 차원에서의 탈추격 혁신활동은 ‘후발산업국가의 기술

능력 축적으로 인해 모방이나 추격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스스로 

새로운 기술궤적을 형성하는 혁신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혜란 외, 2012).

탈추격형 혁신활동은 송위진 외(2006), 송위진과 황혜란(2006), Choung 

et al.(2014), 정재용과 황혜란(20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심화형, 아키텍쳐

혁신형, 신기술기반 유동기 진입형 등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이후 ‘탈추격

형’ 혁신활동에 대한 산업차원에서의 연구에는 최지선·김형진(2010), 조성

재(2014), 배종태 외(2016)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사례연구가 진행되었다. 최

근 탈추격 연구 성과는 정재용과 황혜란(2013), 정재용 편(2015), Choung et 

al.(2016)의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의 특집호 등으로 정

리되고 있다.

한편, ‘탈추격형’ 혁신활동은 신기술의 개발이나 제품의 생산과 더불어 

후발국 맥락에서의 특수한 지역적 수요에 기반하여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혁신’활동(성지은·송위진, 2010)까지 그 연구의 범위를 넓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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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locality)을 고려한 탈추격 논의는 최근 지속가능성

을 염두에 둔 신산업 분야의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박상욱(2013)의 연료전

지자동차 산업연구, 김봉균 외(2014)의 해상풍력기술체제 전환 사례 연구, 

정유한과 송위진(2014)의 고령친화산업의 혁신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등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과 관련하여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부문의 혁

신시스템 전환의 현황과 잠재성을 고찰하고 있다.

3. 한국 산업혁신연구 주요 이슈별 비판적 검토

앞의 3절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진행되어온 한국 산업혁신 관련 연구 흐

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산업혁신체제와 추격관점에서 도

출하였던 주요 질문, ① 추격국 산업혁신의 진화과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② 제품 및 산업의 기술적 특성이 추격의 용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③ 추격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혁신시스템 및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④ 추격을 넘어선 성장동학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가? 등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한국 산업혁신의 진화적 특성: 단선적 vs. 복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산업혁신의 진화적 특성을 둘러싸고 가장 

지배적인 담론은 역제품사이클 이론에 근거한 논의들이다. 역제품사이클론

의 1세대 연구자(Kim, 1980; Lee et al., 1988)들의 경우 후발국 추격사이클의 획

득기(도입기)→소화기(내재화기)→개선/혁신기(창출기)로의 이전이 단선적(lin-

ear)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 단계의 역량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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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미 혁신이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술 및 경제적 변화는 단

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형이나 불연속성, 단절이나 역방

향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후발국 기술혁신 발전단계의 진화에 

있어 단계 이동의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즉 진화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

가고자 할 때 기술적/조직적/제도적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

동의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후속연구에서는 단선적 추격 사이클 진화의 형

태와는 다른 추격 경로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음(Lee & Lim, 2001; 이재근·

김한주, 2003)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전 단계의 기술역량이 축적되었

어도 조직적·제도적 역량이 결여되면 다음 단계로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

을 수 있다(Choung et al., 2014)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격경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추격사이클 상에서는 다양한 경로

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세대 연구자들이 제출한 역사이클이

론은 경로추종형 혁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경로생략형 및 경로

창출형(Lee and Lim, 2001), 경로이탈형(이재근·김한주, 2003), 경로실현형(최영락 

외, 2008; 송성수·송위진, 2010) 등 추격 경로 상에서 다양한 추격 전략의 형태

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진입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선진국 기술의 성숙기에 진

입해 프론티어 제품까지 진화해 나가는 공정기술 심화형(Deepening process 

innovation), 제품사이클 상에서 지배적 설계가 출현한 직후 진입하는 아키텍

쳐혁신형(architecture innovation), 제품 사이클 유동기에 진입하는 급진적 혁

신형(radical innovation) 등의 혁신활동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송위진 외, 2006; Choung et al., 2014).

즉 1세대 역제품사이클 이론 연구자들과 달리 후속연구들은 단선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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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의 가능성보다는 추격의 진화경로 상 발생할 수 있는 복합성과 진입시

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혁신활동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초기 발전단계를 지나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면서 단계별 불연속성

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진화단계별 불연속성에 대

한 이해는 탈추격 논의로 연결된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다음 절에서 살펴볼 제품과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연관하여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1세대 역제품사이클 논자들과 경로중심의 

추격전략 논의에서 사례로 언급한 산업군들은 대부분 대량생산제품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 제품 및 산업군에는 적용

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산업의 기술적 특성과 추격의 용이성 : 특화(specialization) vs. 다변화(diver-

sification)

추격국의 맥락에서 산업특화(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추격

국이 산업기술역량 축적 이후에 산업고도화나 다변화가 가능한가를 판단하

는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추격국의 산업화는 국제분업구조 

내의 가치 연쇄상의 특정 기능에 특화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

해 추격국 산업화 과정에서 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국제

분업론에서는 생산요소 상의 비교우위에 집중함으로써 추격국의 추격을 넘

어선 혁신이나 산업고도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

서 추격국의 역량축적과 이후 나타나는 산업고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전략 산업부문

에의 특화현상이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철강,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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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가전,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은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2014년 기준 세계시장에서 우리

나라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자동차 9.2%, 조선 28.6%, 디스플레이 32.8%, 

반도체 9.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출시장에서의 높은 시장점유

율이 반드시 해당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엄익천·

김봉진(2016)은 우리나라 4대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30년 이상의 장기 시계

열 특허 분석을 통해, 반도체와 통신기기 부문에서는 산업진화 과정에서 기

술경쟁력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양적 성장이 기술

적 지식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앞서 검토한 역제품사이클 이론이나 추격 사이클 논의에서 주

로 사례로 삼고 있는 산업은 대량생산제품군이다. 성공사례로 주로 연구된 

산업군들은 메모리반도체산업 (최영락, 1991; Mathews and Cho, 1999; 신장섭·장

성원, 2006), 자동차 (Kim, 1997a; 현영석·이종환, 2013) 철강(송성수·송위진, 2010), 

조선(배용호, 2008), 디지털TV(송위진 외, 2004), 이동통신기기(오길환, 2001; 박철

순, 2007), 디스플레이(Park et al., 2008; Hu, 2012) 등이다. 

그러나 대량생산제품군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산업군에서의 추격의 경

로와 성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

격의 실패사례의 연구들, 기계제어컴퓨터산업의 추격 실패(임채성, 2006), 기

계산업에서의 중진국 함정(김윤지, 2006), 무선인터넷서비스 산업혁신시스템 

실패(이경애, 2008), 국내 IT SoC산업의 한계(민완기 외, 2008, Hwang and Choung, 

2014), 이동통신산업(IMT-2000, Wibro)(Choung et al., 2016) 등 에서는 추격에 

실패하거나 낮은 혁신 성과에 머무르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

의 복합제품시스템을 연구한 일군의 연구에서도 복합제품시스템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글로벌 시장 확산에 실패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Chou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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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진화의 특성, 즉 산업부문 간 혁신성과의 차이, 그리고 수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기술경쟁력 사이의 괴리 등의 문제를 설명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발전 과정을 제품의 기

술적 특성과 글로벌 생산체제와의 연계 하에 분석한 몇몇 논의들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핫또리(2007)는 후발국가가 산업화에 진입할 당시의 기술적 조건에 초점

을 맞추어 성장모델을 구분하고 있다. 즉 기술을 첨단기술/성숙기술, 가공

기술/조립기술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산업화는 NC기계

가 도입된 이후 산업화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습득

한 ‘첨단 조립형 공업화’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수출지향

적 공업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소재나 자본재는 수입에 의존하여 제품의 고

도화를 도모하여 수출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준

호(2016)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조립형 산업화’ 모델은 핵심중간재 수입

에 의존한 단기적 제품수준에서의 신속한 고도화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차원의 기술과 숙련의 축적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조립형 

공업화’ 패턴은 ‘기술기능축적 절약형’ 공업화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핫또리, 

2007) 부품 및 소재의 수입에 의한 무역적자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패턴으

로 귀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기술적 특성, 특히 설계특성인 아키텍처(architecture)와 후발

국의 비교우위를 연계시킨 논의들도 있다. 후지모토(2006)는 제품의 설계 특

성인 아키텍처 유형과 개방성 여부에 따라 산업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아키

텍처 유형을 통합형과 모듈형으로 구분하고, 아키텍처의 개방성 여부에 따

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누어서 이의 조합에 따라 모듈러-폐쇄형(메인프

레임, 공작기계, 레고), 모듈러-개방형(PC, 자전거, 패키지소프트웨어), 통합형-폐쇄

형(오토바이, 승용차, 가전, 게임SW)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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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산업구조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통합형 아키텍처의 경우, 시

스템 통합기업과 부품 공급기업의 상호간 긴밀한 연계관계를 필요로 하는 

반면, 모듈형 아키텍처의 경우 시장거래관계에 기반한 부품 외부 조달을 통

해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후지모토에 따르면 일본은 폐쇄형·통합형 분야

에 경쟁력이 있고, 미국기업은 개방형 모듈형 제품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최신자본장비의 도입과 습득을 통한 자본집약적 모듈형 제품 

생산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제품의 사례로 범용철강, DRAM, 디스

플레이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재벌 대기업의 자금동원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 집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국제분업이론에서 제시한 후발국의 단순 저임 노동력 기반 산업화

를 벗어나 첨단제품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특

정 분야에의 산업혁신의 추격 성공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품의 기술적 특성이나 글로벌 생산시

스템에서의 지위 등과 연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혁신의 고도화를 연계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

는 이미 우리 정부가 장기간 산업정책으로 지향해 왔던 부품소재 산업의 육

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며, 정부의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

고 추격의 실패를 경험한 다기한 산업부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

업별 혁신성과 편차에 대한 연구는 향후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

지고 있는 바이오의약, 나노 등 지식집약적 분야에서의 산업정책의 방향성

을 제시하는데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업혁신에서 제도의 중요성: 투자 vs. 제도

전통적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는 물리적, 인적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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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와 이에 따른 생산력의 확장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기계론적 접

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경제학이나 신슘페터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생산요소에의 투자가 성장의 주요 동인이지만 학습을 통한 생산과정에의 

적용이 경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Nelson, 

1998; 2008). 특히 경제성장의 동학은 학습과 능력축적을 기반으로 한 혁신

활동을 통해 생겨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추격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도 생산요소에의 투자가 자동적으로 성장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우

위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 도

입된 기술을 학습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 신제품이나 고부가제품으로 

고도화 할 수 있는 혁신 능력 등 다양한 차원의 능력이 축적되어야 성공적

인 추격이 가능하다. 특히 초기 산업혁신 과정에서의 생산능력의 습득 시기

와는 달리 산업혁신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제도적, 시스템적 요

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대비 성과가 정체 혹은 감소 추

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코리언 패러독스’ 현상은 혁신시스템적 차원에서 이

해될 필요가 있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은 4.23%(2015년 기준)로 세

계 최고 수준이지만, 연구생산성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연구원 1인당 논

문발표 수, 연구개발비 대비 산출 논문수,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지표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홍성주·이정원, 2016). 

2014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혁신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높

은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

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경제전반의 투자 효율성 또한 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준호(2016)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고투자 모형에 기반하여 성장해 왔으며, 그러나 2010년 이후 높은 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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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매우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높은 투자율과 이에 따른 

생산력에서의 규모 경제 달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었으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높은 투자율이 더 이상 충분한 경제적 효과 및 혁신 

성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제까지의 투자 중심의 기술혁신 정책에서 제도와 시

스템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홍성주·

이정원, 2016).

후발국 산업혁신에서 제도의 중요성은 전통적으로 ‘발전국가론’으로부

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산업화

를 고도의 국가자율성에 기반하여 금융통제, 지원 및 규율체계, 선별적 산

업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사해서 성공적 산업화를 달성하도록 한 

‘발전국가’의 존재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일련의 논의들이다(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윤상우, 2005).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산업화 초기

에 발견되었던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의 ‘발전국가’의 쇠퇴가 진행되면서, 

탈발전국가(윤상우, 2005; 김윤태, 2012) 혹은 제한된 발전국가(이연호, 1999)로

의 변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한 기업

의 성장, 글로벌 경제체제 내에서의 시장주의적 경제운용 원칙과 경제자유

화 압력, 노동자 계급의 성장 등 국내·외 경제체제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기조의 확산으로 인해 주춤했던 발전국가 논의는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해석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논의에서는 기존의 국가와 시장

의 이분법을 넘어,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이고 전략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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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역할의 새로운 복원(장하

준, 2006),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해 비교우위산업과 승자를 선택, 구성하

는 ‘자기발견의 과정’으로서의 산업정책(로드릭, 2011), 신성장분야 창출에서

의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가형 국가(마추카토, 2013) 등이 대

표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발전국가 형태는 쇠퇴했으나, 산업고

도화 과정에서의 혁신정책, 산업혁신 활동을 둘러싼 규제와 규율 등 제도

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후발국이 산업고도화를 지향하는 혁신활

동을 수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과 연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천기술의 사업화, 지적재산권, 표준설정, 초기 시

장 창출 등 추격기 단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

아진다. 표준설정이나 초기 시장 확보 문제 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는 해당 국가의 혁신체제 내의 제도적 자산 보유 여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황혜란 외, 2012).

4) 산업혁신의 지향성: 추격 vs. 탈추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 산업혁신 연구들은 한국에서 추격이 어

떻게 가능했으며, 추격의 진화과정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신흥국을 둘러싼 일련의 환경변화는 추격연구

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적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추격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프론티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특정 분야에서 글로

벌 리더십을 획득한 신흥국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제품군

에서 나타내는 이들의 비약과 추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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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중국, 인도 등과 같은 후후발 신흥국의 추

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외

환위기 및 산업고도화 위기는 투자자원과 시장을 선진국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추격 경제의 일반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신흥국의 혁신환경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추격이론을 넘어선 

이론적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최근 추격의 경제학을 추격 사이클 

이론(Catch-up cycle)으로 종합하려는 일련의 이론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근, 2014; 2016). 이근(2016)에서는 ‘통합적 경제추격론’ 구성의 관점에서 

추격국의 경제추격 과정을 진입구론→우회론→비약론으로 재구성하고 있

다. 틈새 진입구론은 후발자가 국제분업구조 내에서 자기 진입위치를 어떻

게 찾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회론은 후발국이 낮은 역량이라는 초기 조건 

때문에 선발국과는 다른 우회전략을 통해 성장방식을 추구해야 하고,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역량을 구축하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약론은 적절한 기회의 창이 발생했을 때 후발국이 이전 단계에서 구축한 

역량을 바탕으로 비약을 시도하고, 선발국과의 격차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격의 역설(paradox)’을 염두에 둔 추격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논

지를 전개한다. 즉, 선발국 경제도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

장해 나가기 때문에 후발국이 선발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시

간을 단축할 새로운 경로, 혹은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이 선진국과 같아지기 위해 선발국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르

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추격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 2016).

이런 관점에서 후발국 산업이나 기업은 기술 수명이 짧은 단명기술

(short-cycle)에 선택, 집중함으로써 추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는 기술의 수명이 짧아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기술의 우위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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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하고 금방 소멸된다는 면에서 후발자가 덜 불리하고, 진입장벽이 낮

거나 진입의 틈새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역설적 측

면은 후발국이 선진국과 같은 장수기술(long-cycle) 산업으로 바로 가지 말

고, 그 반대인 단명기술 산업으로 먼저 가야 한다는, 즉 선진국과 반대로 해

야 한다는 점이라고(Lee, 2013) 본다.

추격단계 이후의 추월, 즉 비약의 조건에 대한 탐색은 Lee and Maler-

ba(2016)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추격을 선진국 기업과 후발국 기업 간 

시장점유율 갭을 축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추격단계 이후의 추월, 그리고 

추락에 이르는 추격 사이클 모델을 제출하면서 일반이론으로의 도약을 모

색하고 있다. 추격사이클 이론은 산업혁신시스템의 동역학(dynamics) 관점

에서 기존 기업으로부터 후발기업으로 산업리더십이 이전되는 현상5을 설

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산업혁신시스템 동역학의 불연속성을 ‘기회의 창

(windows of opportunities)’으로 개념화하고, 기회의 창에 대한 후발 기업과 시

스템의 ‘대응(response)’을 다른 축으로 하여 기회의 창이 열릴 때 후발기업

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추월이 성공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즉, Perez and Soete(1988)에서 제출된 ‘기회의 창’ 

개념을 기술, 수요, 제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확대하여, 신기술 또는 급진적 

혁신기에 열리는 기술적 기회의 창, 새로운 시장이나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의 개편기에 열리는 수요차원의 기회의 창, 공공개입 등 제도적 조건의 급

격한 변화기에 열리는 기회의 창 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창이 열릴 때 대응할 능력과 준비가 된 기업은 추격과 추월에 성공할 수 있

다는 것이다(Lee and Malerba, 2016).

5　 �Lee and Malerba (2016)에서는 기존 기업으로부터 후발기업으로 산업리더십이 이전되는 현상의 사례

로서, 미국 철강산업이 일본으로부터 추월당하고, 이후 한국기업이 일본 기업을 추월한 사례, 자동차 산

업에서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산업추월이 일어난 사례 등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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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격사이클 이론에서 논의하는 후발국 기업의 추월/비약은 추격을 

넘어서 글로벌리더십의 확보가 가능했던 산업혁신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발국 추월이 가능했던 한국 산업으로 철강산업, 메모리반도체산

업, 휴대폰 산업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의 단위는 기업수준, 

추월의 지표로는 글로벌 시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후발국 기업의 산업주도권 추격과 추월이라는 현상을 후발기업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산업군에서의 개별 기업 혹은 소수 기업군의 추

월이 전체 국민경제에 갖는 의미, 국가 차원에서의 혁신능력 및 산업경쟁

력 차원에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준호(2016)는 한국의 

성장패턴은 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기반한 기술과 숙련 분리, 핵심부

품 소재와 기계류의 수입에 의한 대외의존적 수출산업화를 내장한 성장모

형이며, 이에 따라 불균형적 이중구조가 상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즉, 고도의 완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대기업과 기술수준이 높

지 않은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존이라는 비대칭적이고 위계

적 기업 간 관계, 제조업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지속, 막대한 자동화 투

자로 인한 노동의 대체와 중간숙련의 협소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추격형 기술혁신활동과 추격시스템의 성숙으로 인한 

부분적 추월현상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가 혁신역량의 차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투자에 의한 자본재 및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과 공정기술 중심의 기술역량 축적, 수직위계적 기업간 관계로 인한 중

소기업 혁신의 위축 등의 불균형적 성장 패턴은 산업혁신 역량의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성공적 추격과 추월의 사례로 언급되는 산업들의 기술적 측면의 

공통점은 대규모 자본집약적 특성과 높은 공정기술역량 의존도로 요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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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기업 수준의 조직역량과 일정한 조응관계를 형성

한다. 즉 수직계열화 기업집단의 자원 동원 능력, 규모경제 달성을 통한 공

정기술의 빠른 학습과 개선 등이 한국 기업의 추월을 가능하게 한 조직역량

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후지모토(2006)의 분류에 의거하자면 한국 기업

들은 범용메모리, 범용강 등 자본집약적 개방형 모듈제품에 비교우위를 가

지고 있다. 특히 추격과 비약(추월)에 강점으로 작용했던 기술역량은 ‘공정 

모듈 아키텍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추월기에 

당시 기존 기업들이 채택하지 않았던 신기술이었던 스택(Stack) 방식의 신

공정기술의 채택(최영락 외, 2008), 현대자동차의 경우 공정의 모듈화를 도입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김철식 외, 2011), 철강 산업에서의 공정

혁신인 파이넥스 공법을 통한 일본업체의 추월(송성수·송위진, 2010), 조선산

업에서의 육상건조공법, 플로팅도크공법 등 새로운 건조기법의 도입(배용호, 

2008)등은 한국 기업의 기술강점이 공정 모듈 아키텍처 혁신에 있음을 확인

해 주는 사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 모듈 아키텍처 중심의 혁신역량 축적은 수직

계열화 대기업 조직과 조응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대기업과 

계열화된 중소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 기업 간 관계가 주된 혁

신네트워크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추격단계에서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

던 이와 같은 형태의 특화된 기술역량과 혁신조직의 특성이 추격 단계 이

후의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성공의 덫’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후발국의 추격 단계 이후의 산업고도화6에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부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산업간 고도화, 동일산업의 가치연쇄 내에서 보다 

6　 �김계환 외(2014)에서는 산업고도화를 산업간 고도화, 생산요소의 고도화, 수요의 고도화, 기능의 고도

화, 전후방 연관관계의 발전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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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활동 중심으로 이동하는 기능의 고도화, 그리고 연관 제조업으

로 발전하는 전후방 연관관계의 고도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첫째, 대규모 자본집약적 조립형 산업군에서의 추월 성공이 다른 기술적 특

성을 갖는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예를 들어 현재 특화되어 있는 대량생산 범용 산업군에서 축적된 

기술 및 조직역량으로 복합제품시스템과 같이 기술적 통합도와 커스텀화

된 시장특성을 갖는 산업군이나 기초연구역량에 기반한 의약바이오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도 성공의 재현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이다(Choung et al., 2011; 

김석관 외, 2013). 둘째, 동일 산업·제품군 내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

된 반도체 산업 내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시스템IC 등으로 이전가능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황혜란, 2005; 민완기 외, 2008). 마지막으로, 첨단자본

재 도입과 공정기술에서의 아키텍쳐 혁신에 기반한 첨단조립형 산업화 경

험이 자본재와 핵심부품, 첨단 소재 등 전후방 연계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

능케 하는 복선형 산업고도화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이다.

이제까지의 한국 산업혁신 연구들은 위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전

망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다양한 추격과 추월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와 현재의 추격형 기술-조직-제도의 혁신시스템이 국민경제 차원에서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향후 연구 과제 및 방향성

이상에서 한국의 산업혁신연구의 진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혁

신체제와 추격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주요 논점별로 주요 연구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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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하였다. 한국 산업혁신연구의 리뷰를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산업혁신 고도화에 대한 고찰

한국의 산업혁신연구는 그간 대기업 집단의 혁신활동에 기반한 한국의 

성공적 추격 모델을 발굴, 모형화하는데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

나 대기업 집단의 성공적 추격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확대만으

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대기

업 집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수직계열구조, 공정 중심의 모듈형 아키텍쳐

에 특화한 산업혁신, 첨단자본재와 핵심부품소재의 수입의존구조 지속 등

의 산업혁신 패턴은 국가 전체의 혁신능력 고도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Ernst(2001)는 특화제품에의 고착, 좁은 국내 지식기반, 대기업집단의 미흡

한 조직 내부혁신, 불균형적 산업구조 등이 한국 산업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이에 따라 제품 디자인, 주요 부품의 설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의 확장이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관점을 넘어 혁신시스템의 능력 관점에서 한국

의 추격과 탈추격을 분석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Lall(1992)은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추격과정을 지원하는 ‘국가기술능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가기술능력’은 한 국가의 개별 기업의 능력의 합이 

아니라 혁신시스템으로서의 학습과정, 비즈니스의 방식, 연관제도들에 체화

된 지식과 숙련 등에 의해 창출되는 외부성과 시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Lall(1992)은 인센티브 레짐(무역정책, 국내산업정책), 요소시장 (숙련, 금융), 산업

기술지원 제도(교육 훈련, 표준, 측정, 기술서비스, R&D)가 국가기술능력을 형성

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 수준의 능력축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154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특히 추격기를 벗어나 혁신역량과 기반을 확충한 후발국들은 추격기와

는 다른 능력과 제도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선진지식을 도입하여 이를 개

선, 생산에 적용하는데 적합한 혁신시스템을 발달시켜 왔으나, 산업고도화 

단계에서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즉, 국

내 혁신주체 간 지식협력과 내부 개방성 등을 통한 내부지식기반의 확충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표준설정 및 시장형성 등 

이전 단계와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 내 혁신주체 간 관계, 산

업구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의 지위 등 새로운 지식과 산업창출에 필

요한 역량의 축적 관점에서 산업혁신 연구를 심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제까지와 같은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관점을 벗어나 산업혁신시

스템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필요

하다. 이제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보아 투입중심적, 기술공급적 

관점에 의해 추동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연구

개발투자 대비 성과창출은 지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

체 현상은 추격형 산업혁신시스템의 성장 잠재성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의 정책기획은 산업혁신의 ‘시스템 문제(실패)’ 의 관점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업혁신연구 또한 시스템 관점에 기반해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

한 산업조직의 설계,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혁신주체 간 조정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의 축적 등의 문제로 연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산업혁신의 고도화와 전환가능성

추격형 산업화의 결과로 특정 제품, 혁신 가치연쇄에서의 특정 기능에 특

화된 산업혁신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주로 첨단 장비 및 핵심 부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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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공정기술의 모듈형 아키텍쳐 혁신에 집중함으로써 범용제품 수출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였다. 이러한 추격

형 산업혁신 패턴은 대기업 집단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조직구조와 일정 정

도 조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추격형 레

짐’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혁신 패턴과 성공이 다른 기술적 특성을 갖는 산업

에서도 재생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산업고도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산업을 포함한 복합시

스템제품산업, 시스템반도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의약바이오산업 등 정부

와 민간기업이 오랜 기간 육성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를 거두지 못한 산업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산업들은 국가 차원의 산업혁신

능력의 고도화 과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발전과정에서 특화된 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후발국의 진입 용이성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후

지모토(2006)는 기술의 모듈적 특성이 높을수록 후발국의 진입 용이성은 커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의 모듈화 정도와 해당국가의 기업 및 산업조직 형태에 따라 

국가별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대기

업집단들이 공정기술의 모듈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정기술에서의 아

키텍처 혁신능력을 축적해 왔지만, 제품기술에서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예를 들어, PC산업이나 시스템반도체처럼 제품기술의 모듈화가 진행되

었지만 이러한 기술변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특별한 성과를 도

출하지 못한 경우가 그 예이다. 따라서 추격에 성공한 산업군과 그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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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산업군 간의 비교를 통한 폭넓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적 특성과 산업생태계의 구조 사이에 정합성이 높은 국가가 그 

산업을 주도하며(김석관, 2016), 후발국의 경우도 산업조직의 특성과 추격의 

성과 간에는 선택적 친화성이 존재한다(황혜란, 2005). 이러한 논의는 자본주

의 다양성(VOC: Variety of Capitalism) 관점에서 선진국가들의 산업특화를 설명

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향후 후발국 산업고도화의 관점에서 기술특성을 고

려한 진입의 용이성, 해당 후발국 산업생태계와의 정합성, 기술환경의 변화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기업 및 산업 조직특성이 산업전환과 고도화

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PC산업이나 시스템

반도체 산업과 같이 제품기술의 모듈화가 진행된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글

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기

업 및 산업 조직특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 혁신 풀의 미흡과 

중소기업의 다각화된 전문성을 통합하기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개

방성 부족 등이 위와 같은 산업에서의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추격단계에

서 형성된 기업 및 산업의 조직특성의 경로의존성과 새로운 경로 창출의 가

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추격의 그늘(dark side)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성공적 추격을 가능하게 한 이면에는 성공의 그늘이 존재한다. 대기업 집

단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동원적 방식의 산업화 과정은 

지속적 산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차원의 역량형성과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이제 단기간의 추격 성과가 아닌 지속적인 산업혁신과 산업

고도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제까지 추격의 그늘에 가려졌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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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 대해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수요 측면에 대한 연구이다. 혁신과정에서 수요자가 차지하는 중요

성은 혁신이론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Lundvall, 1988; von Hippel, 2009). 그

러나 한국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집중함에 따라 기 형성

되어 있는 수요와 기존 기술의 빠른 적용과 개선이 보다 중요했으며, 이에 

따라 기술 공급중심적 개발행태가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혁신환경을 반영

하여 산업혁신연구 내부에서도 수요자 측면의 산업혁신연구들이 일부 이루

어 졌음에도 불구하고(김영배, 2008)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추

격 이후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수

요자의 새로운 수요나 잠재적 수요를 발굴, 명확화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

하다. 또한, 혁신과정에 수요자를 참여시켜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고 이의 사

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방형 혁신 조직 운영도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혁신의 주요한 주제로서 수요자 참여의 개

방형 혁신 활동과 수요 추동형 혁신조직의 설계 등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 숙련형성, 노동과정 등과 혁신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숙련과 노동과정은 혁신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까지 매

우 제한적으로만 연구7되어져 왔다. 혁신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4

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함께 연구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혁

신연구의 영역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이 혁신의 국민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의 하나가 혁신이 고용과 숙련형성, 노동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서구 혁신연구자들도 지식기반사회에서 노동

7　 �조형제(2005), 조형제·이병훈(2008) 등 사회학자들의 생산방식과 노동조직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의 산업진화 과정에서 노동과정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이것이 기술혁신의 패턴과 연결되었는

가 하는 문제들이 탐구되었으나, 기술혁신연구 공동체 내부에서의 노동 및 생산조직에 대한 과정적 관

점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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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보장의 문제가 혁신과 학습의 잠재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직

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 혁신이 지속될수록 저숙련 직업의 불안정성을 발

생시킬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Fagerberg et al., 2013). 후발국 산업혁신의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과정의 조

직과 숙련형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이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산업혁신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연구이다. 생산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혁신연구 영역 내에서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과정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상당한 혁신이 서비스 부문에

서의 혁신활동, 비즈니스의 재조직화와 경영혁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혁신

(hidden innovation)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부문의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Martin, 2016). 한국의 산

업혁신연구도 이제까지 추격에 성공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서

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게임산업의 기술발전과정(노상규·위정현, 2007; 최지

선·김형진, 2010), MIS 분야 기술추격 과정(박재민 외, 2011),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 산업의 기술추격연구(주철휘·이희상, 2013) 등 2000년대 후반 이후 개시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4) 산업혁신의 비기술적 요인에 대한 검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혁신의 경쟁력은 기술적 요인 뿐 아니라 비

기술적 요인, 즉 포괄적인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제도의 범위

에는 ⅰ) 정부정책, 교육시스템, 금융시스템, 노동시장, 지적재산권, 시험・



제4장  한국 산업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  159

인증 등의 공식적 수준의 제도들과, ⅱ) 시장과 산업 내 경쟁규율, 국가의 

조정 기제, 노동조합 등의 활동양식과 같은 공식적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 

ⅲ) 이들의 작동방식이 진화되어 오면서 정착한 규범, 관습, 신념, 동기, 비

전, 신뢰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개별 주체의 행동양식의 규준 등이 포함

될 수 있다(황혜란 외, 2012).

특히 후발국의 추격 및 탈추격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맥락은 

정부의 정책, 금융, 시험·인증·표준화, 지적재산권, 교육, 노동조합 등과 

관련된 공식적 제도와 이의 운용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추격기에는 선진국

의 기술표준을 따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목표로 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추격할 대상이 없는 신기술과 신시장을 형성해 나가

야 하는 탈추격기에는 개발을 위한 조직구조의 설계, 표준의 설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형성을 위한 시험·인증 등의 제도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신시장과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산업혁신과정의 

비기술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5) 산업혁신연구에서의 다양한 가치의 통합

마지막으로 산업혁신연구에 새로운 가치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까지의 산업혁신연구는 경제적 가치의 창출 여부를 최

우선 가치로 고려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

구 혁신연구 공동체 내에서는 혁신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제 생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던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을 위

한 ‘그린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부의 창출을 목표

로 하는 혁신에서 ‘삶의 질’을 위한 혁신으로, ‘승자독식’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공정한’ 혁신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Mart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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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혁신을 항상 진보적인 것으로 파악하던 기존 시각을 확장하여 

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위

기를 초래했던 금융부문의 혁신이나 지속가능성에 위배되는 제품의 생산, 

탈숙련화와 실업을 초래하는 혁신 등은 슘페터가 명명했던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가 아닌 ‘파괴적 창조(destructive creation)’가 될 수 있다

(Soete, 2013). 따라서 ‘좋은 혁신’을 가려낼 수 있는 가치판단이 필요한 시점

이며, 연구자들 또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목표’를 통합한 산

업혁신, 승자독식의 혁신이 아닌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추격형 혁신모델이 대기업 집단 집중, 중소기업 혁신의 단기

성 소모, 높은 자동화율에 따른 숙련의 배제 등을 빠른 추격을 가능하게 했

던 내재적 메커니즘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추격형 모델로의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혁신연구 

공동체에서도 혁신이 성장에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관심을 넘어 고용창출, 

혁신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에 대한 분배 구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등의 차

원에서 ‘좋은 산업혁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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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2차 대전 직후 우리나라는 후진국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우리나

라는 현재 세계 5위의 제조업 규모를 가진 국가로 1인당 소득수준을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일본의 그것에 근접함으로써 제2차 대전 이후 

선진국 문턱까지 추격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의 하나이다(정준호, 2016). 한

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

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거듭한 동아시아의 경험에 대

한 연구는 소위 ‘개발국가론’으로 정리되어 있다(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Kim, 1997; Kim and Nelson, 2000).

경제학 논의에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는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

하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Solow(1956) 성장론과 Romer(1986) 및 Agion and 

Howitt(1992)로 대표되는 내생적 성장론은 기술진보가 장기적으로 경제성

정준호(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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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해는 상이하다. 전술한 개발국가론에서는 저발전국이 선진국을 따

라잡는 ‘추격’(catch-up)의 문제가 관심거리인데, 이 논의에서 기술은 공공재

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서, 이는 비용과 노력을 수반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기술(이전)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문제시하지

만, 추격에 관한 연구는 역량 형성의 불충분으로 인한 ‘역량실패’를 문제 삼

는다. 진화주의 입장에서는 혁신에 대한 시스템적인 사고와 기술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제도적인 상이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이 강조

된다. 기술은 누적적·집합적인 것으로 기술주의적 사고가 지양된다(Dosi, 

1982; Freeman, 1987; Lundvall, 1992; Nelson, 1993).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스템 실

패’가 주요한 논의의 초점이다.

이처럼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어 있다

(Verspagen, 2005; Fagerberg et al., 2010). 본고는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기술혁신

과 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연구인 Verspa-

gen(2005) 및 Fagerberg et al.(2010)을 참조한다. 그 대신에 경제학 내 이러

한 다양한 논의들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과 경

제성장에 관한 연구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

제들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은 경제학 내 경제성장에서 혁신의 역

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개관한 후에,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우리나

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수행한다. 

3절에서는 우리나라 맥락에서 경제 추격론 논의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절을 달리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절은 이러한 비판적 검토와 성찰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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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주요 연구현황

이 절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학에서 기술혁신이 어떻

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 각 경제학 유파의 기술혁신

과 경제성장에 관한 사고방식과 프레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현황을 분류하고 검토한다.

1)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는 Verspagen(2005) 

및 Fagerberg et al.(2010) 등의 논의를 참조하여 슘페터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의 솔로우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론, 진화주의 경제학, 추격 경제학

의 시각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본고는 기존 경제학 논의에서 기술혁신의 역

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를 대상으로 기술혁

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

제성장에서 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한 이하의 논의는 심층적이라기보다는 개

괄적이다.

아담 스미스(A. Smith)나 칼 마르크스(K. Marx)와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

은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

고는 조솁 슘페터(J. Schumpeter)에 의해 명료하게 계승되었는데, 그는 『자본

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이란 책

에서 경제성장에서 ‘기업가의 파괴적(disruptive) 활동’과 ‘대기업’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chumpeter, 1942).

신고전파 경제 성장론을 정초한 Solow(1956)는 완전경쟁 하에서 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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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비율이 일정하다면 생산성 향상이 멈추게 되며 경제성장이 외생적

인 요인인 기술진보에 의해 장기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고

에서 기술은 ‘마지막’(last resort) 설명요인으로 성장은 궁극적으로 기술진보

에 의해 좌우된다.

경험적 차원에서 기술진보의 결과는 ‘잔차(residual)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하 TFP)로 파악된다(Solow, 1957; Nelson, 1981). TFP는 생산

성 증가에서 요소성장을 “압축하고 남은 것”(squeeze down the residual)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생산성 증가에서 자본, 노동 등의 요소성장과 잔차 요

인의 기여도를 추정하는 작업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고 한다. 통

상적으로 TFP는 기술변화가 성장에 미친 효과를 근사하는(proximate) 지표

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기술은 누적적이고 암묵적인 특성을 가

져 그것의 획득과 사용에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 ‘공공재’로서 

이해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기술혁신의 복잡성이 인식되면서 신고전파 경

제학 내에서 새로운 성장론이 제출되었다. 이를 가리켜 ‘내생적 성장론’이라

고 한다(Romer, 1986, 1990; Agion and Howitt, 1992). Romer(1986; 1990)는 R&D를 

내생화하여 ‘자본에 대한 한계수익 체감’을 가정하는 기존 Solow 성장론을 

수정·보완하였다. Agion and Howitt(1992)는 새로운 혁신이 기존 혁신을 

능가하는 혁신과정을 ‘질의 사다리’(ladder of quality)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R&D는 본질적으로 성공적인 혁신에 대한 보상을 수반하는 ‘로또’(lottery)로 

이해되고, 이는 비용과 확률적 계산이 가능한 ‘약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고 가정한다(Verspagen, 2005).

내생적 성장론은 부분적인 공공재로서 기술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술변

화의 외부효과와 확산효과(spillovers)에 따라 총계수준에서 ‘규모에 대한 수

확체증’이 나타난다. 국가별 경제성장의 차이는 국가 내 내생적인 지식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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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결과로 해석된다. 국가 간에 기술이 확산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

에는 예를 들면, 지식 재산권, 비공식적인 무역장벽 등의 방해요소들이 있

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술혁신 성과의 전유성(appropriability) 조건과 

지식 재산권의 행사(enforcement)에 의존한다(Fagerberg et al., 2010).

진화주의 입장은 지식의 확산효과에 따른 혁신의 시스템적인 성격과 역

사적 시간상에서 기술과 사회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경제성

장은 ‘선택과 새로움의 창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혁신은 바로 새로운 것

을 창출하는 과정이고 시장과 기타 제도는 중요한 선택기제들 중의 하나이

다. 기술은 암묵적이고 누적적이기 때문에 ‘인지실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R&D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Lundvall, 1992; Nelson, 1993).

진화주의는 기술과 경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이론적·경험적인 

차원에서 ‘발견적’ 도구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Dosi(1982)의 “선택된 기

술문제에 대한 해결 모형이나 패턴”을 지칭하는 ‘기술패러다임’과 혁신이 

시간상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 집중하는 경향을 지

칭하는 ‘혁신의 시간적 클러스터링’ 등이 그것이다(Verspagen, 2005). 따라서 

경제성장에서 기술혁신은 불균등한 시간적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는 

언제나 균제상태, 즉 균형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기술, 경제,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기술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

다. 특히 제도적 배치에 대한 이해는 ‘기술 결정론’을 넘어서는 데 적실성

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확대되어 ‘국가혁신체제’의 개념화로 나아갔다(예: 

Freeman, 1987; Lundvall, 1992; Nelson, 1993). 그러나 국가혁신체제의 비교 경험

연구 방법론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Fagerberg et al., 2010). 국가혁신체제는 

통상적으로 혁신의 개발, 확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사회, 정

치, 조직, 제도, 그리고 기타 요인들을 포함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시스템

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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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국가와 선발국가 간에 1인당 소득과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는 ‘추격’ 

과정에서 기술혁신의 역할을 탐색하는 ‘추격의 경제학’ 논의(Fagerberg and 

Godinho, 2005)는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실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후발국들은 각

각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 화학과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R&D와 연관된 

생산조직의 혁신, 적기생산방식과 같은 조직적 혁신을 통해 그 당시 선진

국을 따라잡았다.

이러한 논의에서 유럽에서 독일의 영국 추격과정과 한국, 일본, 대만, 홍

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서구의 추격과정이 중요한 역

사적 사례들로서 제시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Veblen(1915)과 Gerschenk-

ron(1962)의 추격조건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고, 반면에 개발주의 국가론

(예: 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Lall, 2000)이 후자의 사례를 다루

었다.

Veblen(1915: 191-192)은 ‘기계기술’(machine technology)의 진보는 국가 간 

기술이전, 즉 추격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추격은 ‘금전적’ 요

인과 신산업에 의한 ‘기회’에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이 쉽게 가용

하기 때문에 숙련과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이전은 힘들지 않고 외부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도 시장이 필요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

다. 반면에, Gerschenkron(1962)은 성공적 추격을 위한 역량(capabilities) 형

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일이 영국을 추격할 당시 자본과 기술집

약적인 기술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으로서 투자은행에 주목했다. Gerschenkron(1962)은 Veblen(1915)과 

달리 기술이전은 쉽지 않으며, 성공적인 추격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시

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추격을 위한 제도적 수

단은 “선진기술과 시장(및 사용자)과의 연계, 필요한 숙련, 서비스, 기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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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요소의 공급, 지역혁신체제·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Fagerberg and Go-

dinho, 2005: 536). 반면에, 동아시아 사례에 대해서는 베블렌 유형의 시장

친화적인 추격과정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기적을 설명하는 World 

Bank(1993)의 입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추격 성공을 파악하는 거센

크론 유형의 입장(예: 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이 있다.

거센크론과 발전국가론에 따르면, 추격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노

력과 ‘역량 구축’이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지식과 기술은 공공재가 아

니라 학습 또는 조직된 R&D를 통해 창출된 것이고, 이는 민간기업과 이들 

간 네트워크의 특정 역량에 깊이 착근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전하기가 힘

들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외부기관의 개입에 의한 제도적 수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bramovitz(1986)는 거센크론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며 전후 유럽의 미

국 추격과정 연구를 통해 역량 형성을 통한 추격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는 기술체제가 시장규모, 요소 공급요인들과 일치하는 정도를 일컫는 ‘기술

적 일치’(congruence) 개념과 추격을 위해 후발국가가 개발해야 하는 역량

(예: 교육수준, 금융시스템과 같은 사업 인프라 등)을 지칭하는 ‘사회적 역량’(social 

capabilities)의 개념을 고안했다. 그는 전후 유럽이 미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경제적 통합으로 가능해진 규모 집약적인 기술의 도입, 교육수

준의 전반적 증가와 효과적인 금융체제 덕분이었다고 설명한다.

2) TFP 추정과 내생적 성장론: ‘요소주도형’ 對 ‘혁신주도형’ 성장

신고전파 성장론에서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의 성장 기여로 설명

되지 않는 잔차(residual)로서 정의되는 TFP는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술 블랙박스’(Solow, 1957) 또는 ‘무지의 척도’(measure of ignorance)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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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어지기도 한다(Abramovitz, 1956). 내생적 성장론이 R&D와 인적자본 스톡

을 내생화하여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라고 이해한다면 TFP의 의미

는 과소평가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TPF는 거시경제의 기술혁신 지표, 즉 경제성장이 양적 성

장인가, 아니면 질적 성장인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이러한 계기는 Krugman(1994), Young(1995), Kim and Lau(1994), 

Crafts(1999) 등 일련의 서구학자들이 TFP 추정결과를 통해 동아시아 성장

의 한계를 지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들의 고도성장이 지식자본 축적이나 기술진보에 의한 ‘혁신주도형’ 성장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투입형’ 성장에 기인하고 이러한 양적 성장

은 머지않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

기가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거론됐던 과도한 자본축적에 의해 야기됐다는 

반성이 일어나면서 Krugman(1994)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연구는 더욱더 주

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TFP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

늠하는, 즉 기술진보와 생산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었다.

성장회계를 통해 TFP를 추정하는 연구들은 무수히 많으며, KDI와 KIET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를 주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전술한 서구학자들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경제성장은 대체적으로 자본과 노동투입

에 힘입은 바가 크고, TFP의 성장 기여는 작아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

다는 것이다. 김적교 외(1984), 이성순(1992), 김종일(1998)은 각각 1969-79

년, 1970-87년, 1970-86년 기간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물리적 자본

축적 등의 요소투입형 성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원규 외

(2000)는 1970-1996년 기간을 대상으로 1970년대는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1980년대에 TFP 기여도가, 1990년대에는 다시 자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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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외환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대체적으로 1990년대에 비

해 2000년대 초반에는 TFP 증가율이 상승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하락

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대한 반론들도 존재한다. 따라

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TFP 증가율 추세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한진희 외(2002)는 TFP의 성장 기여도가 1980년대에 1.7%p 수준에서 1990

년대 전반기에 0.4%p로 크게 떨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기에는 1.7%p로 상

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1990년대 전반기의 물적 자본 증가율의 상

승 및 TFP 증가율의 하락은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를 뒷받침하는 증거

로, 1990년대 후반 물적 자본 증가율의 하락 및 TFP 증가율의 상승은 외환

위기 이후 기존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했다. 1991-2005년 기간을 분석한 김종일(2006)에 따르면, TFP의 증가율

이 1990년대 1.7%에서 2000년대 전반에 2.2%로 상승했다. 한진희·신석하

(2008)의 연구도 TFP 증가율이 2000년대 전반기에 2.0%로 1990년대 전반

기의 0.8%보다 높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남광희(2012)의 연구결과는 TFP 

증가율이 1991-2000년 2.1%에서 2001-2007년 2.7%로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곽노선(2007)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TFP 증가율이 1980년

대 3.3%, 1990년대 1.4%, 2000년대 전반기에 1.5%로 나타났다. 김동석 외

(2012)는 외환위기 이후 TFP 증가율이 다소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

석하(2013)는 2000년대 TFP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생산성본부(2012)는 TFP 증가율이 1990년대 0.33%, 2000년대 전반 

0.31%, 2000년대 후반 0.13%로 추정되어 2000년대 이후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OECD(201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1985-2010년 

기간 한국의 TFP 증가율이 3.8%로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았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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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다소 하락했다. 반면에, 조태형 외(2012)는 

2000년대 후반기의 TFP 증가가 전반기에 비해 요소투입의 그것을 능가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추정방식과는 달리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는 기존 연구결

과와 상이했다. 장인성(2015)은 경쟁형태와 규모수익 가정의 완화를 통해 기

존 방식과는 달리 정교하게 TFP를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TFP 증가율이 

1980년대에 2.2%로 정점이었으나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3%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이러한 TFP 증가가 체화되지 않은(disembodied) 

기술진보보다는 규모에 대한 수익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R&D가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에 정(+)의 기여를 한다는 주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R&D 투입과 TFP 증가율 간의 구체적 관계를 일률적으로 재

단할 수는 없다(하준경, 2005). Jones(1995)는 R&D 활동은 지수적으로 늘어나

지만 TFP 증가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관측하고는 내생적 성

장론의 경험적 적실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R&D 수준과 TFP 증가율 간의 

정(+)의 관계를 가정하는 기존의 제1세대 내생적 성장론과 달리, R&D가 경

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지는 제

2세대 내생적 성장론에는 ‘준내생적’(semi-endogenous) 성장론과 ‘완전한 내

생적’(fully-endogenous) 성장론이 있다. 전자는 R&D 투자의 수익체감을 가정

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R&D 투자수준의 지속적인 증가를 주장하는 반면

에, 후자는 R&D 투자의 수익불변을 가정하며 생산물의 확산에 따른 R&D 

투자의 희석효과를 강조한다(Aghion and Howitt, 1992; 하준경, 2005).

Ang and Madsen(2011)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

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지만 준

내생적 성장이론은 제한적으로 지지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하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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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은 전술한 제2세대 내생적 성장론의 두 모형 모두가 우리나라에 적용

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김시원(2016)은 내생적 성장

론의 관점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TFP 증가율의 하락세가 R&D 투입과 인

적자본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즉 1980년대 이후 TFP 증가

율의 하락세는 신고전파가 가정하는 장기균형 수렴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R&D 투입의 효율성 둔화와 인적자본의 추격효과 소진에 기인한다

는 것이다. 후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선도기술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인

적자본 스톡의 증가에 의한 기술추격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신고전파 모형과 제1세대 내생적 성장모형이 아니라 R&D 

투입의 한계수익 체감을 가정하는 준내생적 모형과 인적자본 효과와 관련

한 추격효과 모형이 우리의 경험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TFP 추정과 내생적 성장론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검토했다. 결

론적으로 신고전파 사고에서 기술혁신이 장기 경제성장의 핵심 결정요인이

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TFP 추정 작업은 몇 가

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자료와 방법론에 따라 상반되는 TFP 추정

결과가 나와 기술진보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TFP가 현실 적합성이 있는 거시경제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Griliches(1979)는 TFP를 

‘사후’(ex-post)지표로서 과거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회계적인 방법으로서 받

아들이고 있다. 둘째, 성장회계에서 측정하는 기술진보는 자본재에 체화되

어 있지 않은 협소한 의미의 기술발전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기술진보에 따

른 자본재의 질적인 변화가 자본스톡의 증가에 반영되는 경우 성장회계를 

통해 추정된 기술진보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기술·

자본집약적인 산업(예: 반도체)의 기술혁신 활동이 설비투자(자본투입 증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경우 TFP 기여도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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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설비투자 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들이 경제성장을 지탱하여 왔기 때

문에 TFP의 추정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TFP를 추정한 

기존 연구들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가정함으로써 독점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TFP의 변동 추이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장인성

(2015)과 김시원(2016)의 분석 결과대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성장률의 둔화

를 어떤 경제성장 모형으로 설명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시사점이 도

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시원(2016)은 R&D 투입 증가의 한계수익체감 효

과와 인적자본스톡 증가의 추격 소진효과를 이야기하면서 R&D의 효율화와 

인적자본의 질적 전환을 통해 탈추격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하

지만 기술진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은 체계적으로 고려되

지 못하였다. 향후 R&D, 인적자본, 구조적·제도적 요인 등을 모두 반영하

고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혁신투자 경험에 부합되는 거시경제의 성장모형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일

천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3) 기술역량과 국가혁신체제: 기술추격과 시스템 전환

우리나라에서 기술추격에 대한 기술역량(technological capabilities) 접근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이는 김인수 교수이다. 한국의 기술추격에 대한 그의 이

론적·경험적 연구는 선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초창기 우리의 

기술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적인 자화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하에서는 김인수 교수의 학습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기술역량

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추격에 대한 유럽 사례(예: Gerschenkron, 1962; Abrom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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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z, 1986)와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대한 논의들(예: Johnson, 1982; Amsden, 1989; 

Wade, 1990; Kim, 1997; Kim and Nelson, 2000)은 의식적 ‘역량 형성’(capability 

building)과 관련되어 있다. Kim(1980, 1997)은 기술역량 개념을 통해 한국의 

급속한 기술추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술역량을 “기존 지식을 소

화, 사용,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기술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Kim, 1997). 이는 “생산역량”, “투자역량,” “혁신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R&D와 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기타 능력들을 포함

한다.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기술을 추격하기 위한 맥락에서 

Kim(1980)은 주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기술발전의 세 단계를 제

시했다. 첫째는 외국 수입기술의 ‘실행’(implementation)으로 외국 전문가들

에 의존하는 단계이다. 둘째는 외국 수입기술의 ‘소화’(assimilation)로 내부역

량의 형성을 토대로 제품의 다각화가 가능한 단계이다. 셋째는 국제시장에

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과 공정기술 측면에서 기술을 ‘개선’(improve-

ment)하는 단계이다. 즉 그는 후발국의 기술발전 단계를 “복제적 모방, 창조

적 모방 및 혁신적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Kim(1997)은 삼성전자를 사례로 

‘실행-소화-개선’의 연쇄로서 ‘수입기술의 도입 → 점진적 개선 → 혁신기

반 경쟁’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의 논지는 이러한 일련의 단

계를 거쳐 국내의 과학과 엔지니어링 역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기술추격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적자원이 제품수명주기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숙련 집약적인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기술을 단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습득해야만 진정한 기

술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Perez and Soete, 1988) 그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학

습 채널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재 수입, 기술 라이

센싱, 역엔지니어링, 무역정책, 엄격하지 않은 지식재산권 규범 등 여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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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들을 통해 선진기술을 학습하고 획득했다는 것을 예증하였다(Kim, 1997; 

2003), 또한 그는 외국기술을 소화하기 위한 기업능력으로서 R&D 및 기업

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연계)도 강조했다(Kim, 1980). 경제개발 초창기 우리

나라 기업들의 성공적인 추격은, 그의 해석에 따르면, 외국기업과의 거리두

기(arm’s length), 국내 대기업의 역량 형성, 기술학습을 위한 정책(예: 교육, 산

업, 무역, 기타정책)과 같은 여러 요인들의 결합의 산물이다.

국가혁신체제 논의는 STEPI로 대표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혁신정책의 정책적 수요와 조응하였다. 국가혁신체

제는 정책적 담론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

의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 연

구들로 이공래·송위진(1998), 이공래 외(1999), 송위진 외(2004), 송위진 외

(2006)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공래・송위진(1998)과 이공래 외(1999)는 출연(연), 대학과 기업 간 관

계, 교육훈련체제, 금융시스템 등 국가혁신체제의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

로 분석하였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가혁신체제는 이러한 요소들의 

단순한 결합으로 이해된 셈이다. 이들은 한국혁신체제의 단점과 장점을 제

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미약한 혁신주체 간의 연계, 기술혁신 메커니즘의 취

약, 취약한 대학의 연구기능, 기초과학능력의 부족 등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후자로는 고학력 인력의 왕성한 공급, 양

호한 기업의 생산기반, 증가하는 기업연구소, 대학의 연구 잠재력 등으로 인

한 기술혁신 잠재력을 제시하고 있다.

송위진 외(2004)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고 그것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기술혁신 모

형을 중심으로 이들 구성요소들의 기능과 역할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

식을 취하였다. 그들은 한국혁신체제가 ‘모방형・각개약진형’ 기술혁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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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기반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창조형・혁신공동체형’ 기술혁신 모형으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요소주도형 고도 성장기에 형

성되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완성된 ‘모방형・각개약진형’ 한국

의 국가혁신체제는 외국 원천기술과 핵심 부품소재의 도입을 통한 조립·

생산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송위진 외(2006)는 기존 연구가 한국혁신체제가 앞으로 창조형·선도형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지는 못했

다는 점을 비판하고 탈추격형(post catch-up) 국가혁신체제의 조감도를 그려

내고자 시도하였다. 여기서 탈추격형 혁신은 “추격형 혁신활동과 구분되고 

또한 선진국형 혁신활동과도 차이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 그들은 탈추격

형 혁신활동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출연연구소의 연구팀, 기업, 일

본, 핀란드, 한국의 정부 및 행정체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차원에서 나타난 탈추격형 혁신유형으로 “기존에 축적된 능력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예: 고압소화용기, 나노 섬유, 반도체 등 자

본 집약적인 주력산업), “지배적 설계 설정 직후 진입하여 아키텍처 혁신”을 수

행하는 경우(예: 휴대폰 칩, 셋톱박스 등 IT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제품 유

동기에 진입”한 경우(예: 바이오 신약과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각

개약진형 혁신주체들이 공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 추격형 혁신체제와 구별

된다고 지적하였다.

국가혁신체제의 국제 비교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과 

대만의 제도적 연계와 혁신성과를 비교한 Choung and Hwang(2000)과 추

격형과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특성을 도출한 이근(2014a)과 Lee(2013)를 

들 수가 있다. Choung and Hwang(2000)는 특허와 과학출판물 자료를 통

해 민간부문 기술역량의 강화가 국가혁신체제 강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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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또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에서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연계를 강

화시켰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근(2014a)은 미국의 특허인용 자료를 

가지고 혁신체제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식생산의 토착화, 집중도, 독창

성, 기술수명주기, 기술다각화” 등의 조작적 변수들을 제안하였다. 이들 변

수들을 가지고 Lee(2013)는 한국과 대만의 국가혁신체제를 다른 중진국 및 

선진국과 비교하여 추격형 국가혁신체제의 특성들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에 따르면, 성공적인 기술추격 국가는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분야(예: IT)에 

특화하여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기술수명주

기가 긴 분야(예: 바이오, 의료, 소재 등)로 진입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상업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생산의 토착화와 

기술다각화 정도와 선진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집중화의 정도가 개선되어

야 선진국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다(이근, 2014a). 

김인수 교수의 기술역량론은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학

습에 기반한 선진기술의 추격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의에 대한 평

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역량론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술에 대

한 이해와 차이가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기술이 공공재 또는 부분적 

공공재로 인식되고 기술 확산과 이전이 강조되지만 그것이 작동하는 채널

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술역량론은 추격이 외국기술의 수입

과 사용에 의한 학습이 가능한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역량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학

습의 다양한 채널들을 예증하고 있다.

둘째, 기술역량론은 단계론적 사고에 기반하여 있다. 즉 일련의 단계들

을 통해 기술역량이 누적되고 확대·심화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이

근(2014b)은 선진국의 제품수명주기에 기반한 누적적·선형적인 기술 인식

(Perez and Soete, 1988)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사고할 경우 개도국이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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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선형적인 과정으로 기술혁신을 이해

해야 단계를 생략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역량론은 과학지식과 엔지니어링 역량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기업의 혁신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R&D, 엔지니

어링, 작업장 수준의 숙련(제조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기술역량론은 R&D와 엔지니어링 역량의 형성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작업장 수준의 숙련형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초점을 두지 않는다. 생산과정

에서 나타나는 ‘실행에 의한 학습’이 여전히 중요한 학습기제이고, 일본의 

경우 현장숙련과 엔지니어링 간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 형성된 ‘조직적 학

습’이 기업 경쟁력 원천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기계, 자동차 

등 점진적 혁신이 주가 되는 산업들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중추를 형성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작업장 수준에서 숙련형성의 역할과 학습메커니즘

에 관한 관심은 중요하다.

국가혁신체제론은 정부정책에서 기술혁신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기술주의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시스템적이고 역사·제도적

인 접근을 택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정책들과의 연계 또는 대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론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혁신체제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역사·제도적인 비교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변

화와 연관된 국가혁신체제 구성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은 긴장과 갈등을 수반

하기도 하고 이들의 제도적인 배치 변화를 통해 보완적으로 연계되기도 한

다. 하지만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 간의 ‘제도적인 보완성’에 대한 

연구는 문제의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독일형’의 제도적 배치

를 가정하는 주력기간산업과 ‘미국형’의 제도적 배치를 가정하는 IT 산업의 

혁신체제 내 공존과 병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걸음마 단계이다(송위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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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국가혁신체제의 비교연구에서 이근(2014a)과 Lee(2013)는 

미국 특허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조작적 변수들을 생성하고 ‘기술수명주기’ 

가설에 따라 국가혁신체제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Fagerberg et al.(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혁신체제의 비교연구 방법은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근(2014a)과 Lee(2013)의 작업은 이 분야에서 매우 진일보한 연

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국가혁신체제를 “지식의 습득·창조·확

산·사용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이 다소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작업은 한국의 혁신체제를 규정짓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학습 채널을 발견하고 개념화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혁신체제론이 기본적으로 기술변화에 부합되는 제도적

인 배치의 동학(dynamics) 또는 메커니즘을 강조한다면, ‘조직적 루틴’ 또는 

‘조직적 학습’ 개념을 통해 일본이 자동차 및 반도체 분야에서 급성장을 했

던 과정을 분석한 Freeman(1987)과 같은 연구가 요구된다.

4) 슘페터적 개발론: 경제 추격론

이근 교수와 그 사단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추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슘페

터적 개발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들은 국가, 산업, 기업수준에서 기술추격

에 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추격의 경제학’을 심화시켰다. 동 

분야에서 연구범위와 업적을 고려하면 이근 교수와 그 사단에게 무한한 경

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1 이하에서는 이근 교수의 ‘경제 추격론’을 중심

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와 그의 사단의 연구 성과가 방대하고 국내·외적

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 절에서 따

1　 �‘추격의 경제학’에 관한 그와 그의 사단의 주요 저서들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근(2007, 2014b), 이

근 편(2005, 2007, 2008, 2013), 이근·박태영 편(2014), Lee(2013)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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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기로 한다.

Lee and Mathews(2010)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대한 

대안으로 ‘북경-서울-동경’(Beijing-Seoul-Tokyo; BeST), 즉 ‘역량형성 중심 발

전론’인 베스트 컨센서스를 제시하였다. 이는 개방, 외자도입, 특화 對 다각

화 등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와 서구 중심적인 경제 성장론을 넘어서고자 한

다. 후발국의 역량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가 중요시되어 이 논의에

는 실용적인 사고가 깃들어 있다. Lee and Kim(2009)은 경제성장 단계별로 

상이한 제약요인들(binding constraints)이 존재하지만, 특히 중진국에서 선진

국으로의 이행에서 핵심 요인은 고등교육과 혁신능력이라는 것을 경험적

으로 보여주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기 위한 처방전으로서 베스트 컨센서스

는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연계를 통한 역량 형성의 과정으로 ‘외부지식 학

습 채널의 다양화’, ‘수출주도의 개방전략(규율과 학습효과)’, ‘핵심기술과 산

업의 수입대체’, ‘동적 비교우위를 위한 단계적 업그레이딩(관련, 비관련 다각

화)’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환경을 정비하여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정

부는 ‘인적 자본 육성’, ‘추격 친화적인 금융시스템’, ‘거시 안정성’, ‘비시장

적 개입의 단계적 축소’ 등과 역할을 열거하고 있다(Lee and Mathews, 2010). 

베스트 컨센서스는 혁신역량의 차이가 국가 간의 장기 경제성장을 좌우하

기 때문에 후발국의 역량 형성을 통한 경제추격 전략이 적실성이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Lee and Lim(2001)에 따르면, 경제추격은 ‘경로추종형’, ‘단계생략형’, 

‘경로창출형’으로 유형구분이 가능하며 성공적 추격은 ‘단계생략’이나 

‘경로창출’을 요구한다. 이는 신기술의 출현[예: 디지털 기술(Lee, 2013)], 경

기변동이나 시장수요 변화[예: 불황기(이근, 2014b)], 정부개입이나 규제변화

(이근, 2014) 등과 같은 ‘기회의 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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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3)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행에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단

명기술[예: IT 부문(Park and Lee, 2006)] 분야에의 특화가 유효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의 이행에서는 역(逆)제품수명주기론

의 적실성이 인정되지만,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의 이행에서는 기술수

명주기론이 더 적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수명주기는 미국의 특

허인용 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특허가 인용한 특허들의 평균 출원(등록) 연

도를 가지고 측정한” 것으로서 기술사용의 단명과 장수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근, 2014b).

그는 ‘누적적’·‘단선적인’ 과정으로 기술추격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역(逆)제품수명주기론에 입각한 기술역량의 형성으로는 중진국 함정을 벗

어날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이근, 2014b). 전술한 바와 같이, 경로창출과 단계

축약, 즉 ‘비약’을 동반해야 경제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의 

탈출을 위한 ‘틈새기술’의 선택 기준은 기술수명주기가 적합하며(Lee et al., 

2013), 한국과 대만은 1980년대 중반에 단명기술 분야로 전환하여 성공적인 

추격을 이룩했으며 2000년대 이후 선진국형 장수기술 분야로 진입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추격은 기술수명주기가 긴 기술에서 짧

은 기술로 이행해 온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저부가

가치형 기술수명주기가 긴 분야(예: 의류), 1970년대 중반 이후 중간 정도의 

기술수명주기 분야(예: 자동차, 조선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짧은 기술수명주

기(예: TDX, 반도체, 이동전회, 디지털TV 등) 분야의 특화로 이어졌다(이근, 2014b).

이근(2014b)과 Lee(2013)는 다각화는 추격형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

라고 주장하면서 Hausmann et al.(2007)의 ‘제품공간론’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기업 집단의 위험공유 기능의 편익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공적

인 추격을 위해서는 능력 배양 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우회’와 ‘비약’ 전

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성공적 추격은 ‘추격의 역설’을 대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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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는 세 가지 추격의 역설을 이야기한다. 첫째, 선발자의 경로를 답

습해서는 성공적인 추격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성공적인 추격을 

위해서는 우회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 기술패러다임의 변동과 같

은 기회의 창은 후발자의 비약적인 추격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후발자 추

격의 진입장벽 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근의 슘페터적 추격 성장론의 핵심 키워드들은 ‘경로창출과 

비약’, ‘기회의 창’, ‘틈새’, ‘기술수명’이고, 이러한 개념적 장치들은 국가, 산

업, 그리고 기업차원에 적용될 수 있다. 그는 한국과 대만의 경험을 바탕으

로 기술수명주기론을 정초한 것이다.

2. ‘경제 추격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1) 추격의 기본 특성: ‘단순 조립’ 對 ‘첨단 조립’, ‘연속성’ 對 ‘단절성’

Lee(2013)의 기술수명주기 가설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한국

과 대만은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IT 부문에 특화하여 성공적인 경제추격을 

이루어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공적인 추격의 기본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핫또리 타미오(2005)는 대만이 IT 분야에 진입하면서 한국처럼 ‘조립형 

공업화’의 경로에 밟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의 조립형 공업화 가

설은 기계장비,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만성적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논지는 1970년대 NC 자동화기계의 일반화와 

가격하락, 냉전에 따른 국제 분업체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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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의 결합으로 핵심 부품·소재와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가공보다는 조립

에 초점을 맞추는 조립형 공업화 기반이 한국에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경학적인(geo-economic) 기술적 조건(예: 일본) 하에서 누적적인 기술 축적

이 더딘 공업화 패턴을 의미하며, Veblen(1915)이 언급한 ‘기계기술’의 기술

적 조건에 따른 용이한 추격효과를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1970

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되어 확산된 NC 자동화기계,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루어진 노동배제적인 자동화 설비투자, 1990년대 중반 이후의 IT기술 기

반의 생산 모듈화의 경로를 밟아 왔다. 누적적인 기술역량의 축적이 필요한 

분야보다는 제품수준의 고도화가 가능한 분야(예: 전자, 반도체, 휴대폰)에 특

화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산업에서도 생산의 모듈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정준호, 2016). Levy and Kuo(1991)는 한국기업의 전략을 ‘조립형 

전략’(assembly strategy)라고 명명하였다. 이 전략에 따르면, 기업이 시장가격

을 초과하는 단위비용에 직면하더라도 일단 조업을 감행하고 규모의 경제

와 실행에 의한 학습으로 기술경험을 기업내부에 축적하여 제품설계와 조

업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기술

에서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과정을 거쳐서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

해야 한다. Fujimoto(2006)는 한국기업은 반도체나 범용강, 범용석유화학제

품 등과 같은 자본 집약적인 개방형 모듈제품에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고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재벌대기업이 가진 자금동원력과 의사결정의 신

속성과 집중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를 정리하면,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공정기술의 중시와 작업장 숙련의 경시, 표준화, 위험 공유수단으로서 재

벌과 정부의 산업정책 등을 언급하고 있다. 즉 베블렌의 ‘기계기술’의 효과

와 거센크론의 ‘제도적 수단’의 결합으로서 한국의 공업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기술수명주기론이나 조립형 공업화 가설이나 결국은 추격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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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학습의 난관이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파악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투

자문제와 시장수요의 문제이다. 위험공유수단으로서 재벌체제와 정부정책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예를 들면, 철강, 조선, 반도체, 휴

대전화, 디지털 TV 등은 표준화와 모듈화를 통한 적기의 투자 타이밍 덕분

에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R&D역량과 작업장의 제조역량과 비교해 보면 

엔지니어링 역량의 내부 축적은 성공적인 추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

다(Amsden, 1989).

표 5-1 제조업 종사자 만명당 운영 중인 로봇대수(로봇밀도)의 국제 비교 

(단위: 대수)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2013

일본 182.7 252.7 298.8 292.1 303.2 270.1 293.2 

미국(북미) 19.6 30.1 41.5 60.1 59.6 76.2 88.9 

독일 30.9 50.4 90.0 129.8 171.6 191.5 214.7 

이탈리아 25.7 41.6 64.7 96.6 129.7 148.0 144.7 

프랑스 17.5 28.7 38.6 57.3 80.5 102.0 102.0 

영국 10.0 16.9 24.8 35.8 46.5 47.5 53.4 

스페인 7.3 17.3 31.8 60.5 83.8 121.9 136.4 

한국 6.1 26.7 80.2 104.4 168.6 250.9 373.1 

주: 1) 2006년 이후 미국은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기준임. 

     2) 로봇밀도는 ILC의 제조업 고용 자료와 IFC가 발표하는 연말기준 운영 중인 산업로봇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것임.

자료: 정준호(2016).

이러한 공업화 경로는 기업규모에 따른 이중구조, 막대한 설비투자에 따

른 장시간 노동, 기술과 숙련의 분단으로 인한 조직적 혁신의 저해를 야기했

다. 즉 숙련기반의 기능적·계층적 통합의 기반이 매우 협소하고, 미국처럼 

작업장을 배제한 엔지니어와 경영자가 주도하고, 중간 엔지니어가 현장노

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조성재 외, 2006; 김철식 외, 2011). <표 5-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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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IT 분야에 특화되면서 로봇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로 높

아졌으며, 현재는 확고한 세계 1위이다.

1970년대 이후 공업화 궤적에서 성공요인들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이

영훈(2014)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공업화는 ‘단순 조립’에서 ‘첨단 조

립’으로 이행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경제추격은 기술추격의 문제

보다는 투자와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수단의 배치 문제로 소급되는 것

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이처럼 R&D, 엔지니어링, 작업장 숙련 등 가치

사슬 구성요소들 간의 불비례적인 학습능력 제고를 수반한 기술추격과 1인

당 소득의 증가를 수반한 경제추격 간의 괴리가 심하다면 이러한 추격은 어

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성공적인 추격을 설명하는 기술수명주기론은 기술추격이 작동하는 새로

운 유형의 기술학습 유형이나 채널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기존의 ‘실행’에 

의한 학습기제 이외에 ‘사용’이나 ‘상호작용’ 또는 ‘모니터링’에 의한 학습

기제의 작동방식 발견 또는 이의 구체화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교역재, 인

력의 이동성, 기술제휴, 클러스터 내의 ‘분위기’ 등과 같은 기술이전이나 학

습의 기반들이 단명기술로의 전환 이후 어떻게 결합이 되고 새로운 유형으

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기술수명주기론이 기술에 대한 누

적적이고 단선적인 이해를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술추격 과정에서 

기술학습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정교한 방법론에 입각한 TFP 추정결과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 TFP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단명기술에 특화하여 성공적인 추격을 이루어

내었다. 이 둘을 어떻게 연관을 지어 이해하는가는 기술추격 과정에서 연속

성과 단절성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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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격의 역설’을 넘어서는 ‘탈추격’의 문제

성공적인 추격을 위해서는 비약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초기

시장의 확보와 올바른 기술표준 선택”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기업 재벌체제와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들(예: 산업기술정책, 정책금융 등)은 집

합적 위험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적 수단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Ve-

blen(1915)은 국가기구의 개입에 의한 제도적 수단의 구축에 대해 비판적

이었다. 이것이 가져오는 비민주주의적인 폐쇄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체제는 폐쇄적인 기술학습, 즉 기술적 분업의 심화

와 기술확산 효과의 제한으로 특징져진다. “ㅇㅇ동물원”이라는 비유는 이

를 잘 예증한다. 재벌대기업은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 지대를 전유하고 있으

며 이익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빈번하게 사회화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정책

은 도덕적 해이, 지대추구, 시장관리주의(market managerialism) 문제 등에 직

면하여 있다. 특히 혁신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주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

인다. 형용모순적인 용어들로 구성된 이 개념은 O’Riain(2011)이 아일랜드의 

금융위기를 기술혁신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중앙집

권적인 성과관리와 시장선별, 즉 수월성의 원리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의 결

합을 일컫는 것이다. 혁신은 이종 간 결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양적 지표 

중심의 형식적인 성과 지상주의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과제 선정, 유지, 그

리고 생존이 1차적 과제로 내몰기 때문에 혁신의 토양인 비시장적인 수평

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저해한다. 따라서 연구 과제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폐

쇄적으로 수행되면서 혁신의 확산효과가 제한된다. 이는 혁신투자의 장기

적인 경제적 성과를 끌어내린다.

역량 형성에서 능력 배양 후 시장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우회 전략’이 추

격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경로의존성, 지대추구, 시장관리주의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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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면서 ‘전환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단명기술과 장수기술에 대

한 추격에서 기술학습 유형들이 상이하다면 단명기술에 적합한 기존 제도

적 수단들은 ‘창조적 파괴’를 거쳐야 선진국형 장수기술로의 추격이 가능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근(2014b)이 강조하고 있듯이, 추격

은 기존의 순차적이고 누적적이고 선형적인 발상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비약 전략에 수반되는 리스크 헤징, 우회 전략의 전환 역설, 

기회의 창이 갖는 이중성 등 추격의 역설을 넘어서는 소위 ‘탈추격’의 문제

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3) 추격모형의 일반화 문제

Lee and Mathews(2010)는 단명기술의 혁신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추격 경험에 기반하여 ‘역량 형성 중심의 ‘BeST Consensus’를 

제안하였다. 이는 특히 한국과 대만의 추격 사례들을 일반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놀랄만한 추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Khan and 

Jomo(2000)은 한국은 특수한 성공사례로 정리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

면, 인도의 경우 경제발전 초기에 한국과 거의 동일한 정책수단과 산업을 선

별했으나 지대의 전유와 배분이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

다. 이는 이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의 분파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에 한국은 독재를 통한 탈정치화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의 모형은 모범사례로 수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베스트 컨센서스는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추격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Khan and Jomo(2000)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

다면 베스트 컨센서스의 구성요소가 추격모형의 일반화 문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근(2014b: 17)은 민간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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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긴밀한 대화, 즉 ‘기업기적 자기발견’을 통해 제약요인을 확인하고 이

를 해결하고자 하는 Rodrik(2009)의 ‘신산업정책론’은 개도국의 추격에는 적

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베스트 컨센서

스는 서구의 ‘제도 중시론’의 대표주자인 Rodrik(2009)을 겨냥해 서구중심

주의를 넘어서려 한다. Rodrik(2009)도 워싱턴 컨센서스를 비판하여 양질의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제도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재산권’, 

‘규제제도’, ‘거시안정화를 위한 제도’, ‘사회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갈등관

리를 위한 제도’ 등이 그것이다.

Lee and Mathews(2010)와 Rodrik(2009)의 양질의 성장을 위한 목록들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전자의 경우 ‘재산권’ 항목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재산권 보호’ 항목은 매우 중시된다. 이근(2014b)과 

Kim et al.(2012)은 기술혁신과 연관된 지재권 보호에 대해서 능력 배양 후 

인센티브로의 전환이라는 우회 전략의 시각에서 ‘시장실패’가 아니라 ‘역량

실패’를 중시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엄격한 지재권 보호는 추

격단계에 적합하지 않고 추격이 완료된 선진국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반면

에, Rodrik(2009)은 재산권이 형식적·법률적 소유권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

권이 중시되어야 하고,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제권은 무조건 사적일 필

요가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병존이 가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

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은 소위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재산권 보호’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재산권 문제는 혁신에 대한 보상 또는 인센티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권

력 배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우회 전략의 옵션으로 다룰 수 있

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 금융억압 또는 금융제약 등과 

같은 투자자금 조달의 문제, 재산권 제약, 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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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단의 배치를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강화적인 제도 형성에서 핵심 요소로 거론되는 이 조항이 베스트 컨센

서스 목록에서 왜 빠졌는지가 의아할 뿐이다.

앞으로의 기술추격 과제가 바이오와 같은 장수기술로 나아가는 것이라

고 한다면, 재산권 문제는 더욱더 중시되어야 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과도한 특허 때문에 권리들의 다양한 조합이 힘들어 혁신이 지체되는 ‘반공

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Heller 

and Eisenberg, 1998). 따라서 재산권 제도에서 실질적인 통제권과 잔여 사용

권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적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베스트 켄센서스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스트 컨센

서스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제도들의 제안과 그것들의 재배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과제

이제까지 본고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경제성장에서 혁신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입장들에 따라 그러한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신고

전파의 성장론, 국가혁신체제론, 기술역량론, 경제추격론 등의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주요 국내·외 연구가 

본고의 검토대상이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와 성찰을 통해 얻어진 앞으로

의 연구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전파 성장론에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궁극적 요인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Solow의 성장회계 방식에 따라 추정된 TF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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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의 기술혁신 지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자료

와 방법론에 따라 상반되는 추세의 TFP 추정 결과가 나오고 있다. TFP가 가

지는 이론적·경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의는 부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과 좀 더 부합되는 모형에 기반한 추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혁신투자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혁신투자 경험에 부합되

는 거시경제의 성장모형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요구된다.

둘째, 기술은 공공재나 부분적 공공재가 아니라면 이것의 습득에는 비용

과 노력이 들어간다. 따라서 기술역량론은 기술혁신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가치사슬 전반에서 보면 역량은 R&D역량, 엔지니어링 

역량, 작업장 수준의 숙련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 관련 연구는 주로 

R&D와 엔지니어링 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각 영

역에서의 역량 형성에 관한 풍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세 가지 영역을 통합하

는 역량 형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은 학습을 통

해 형성된다. 다양한 학습 채널에 대한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즉 ‘실행-사

용-상호작용-모니터링’ 등에 의한 학습 유형들과 교역재, 인력의 이동성, 

기술제휴, 클러스터 내 분위기 등과 같은 학습 채널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상호 결합되는지에 관한 중범위 수준의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혁신체제론은 정책 써클에서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

지하는 위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국가

혁신체제론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혁신체제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보다 심

층적인 역사·제도적인 비교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혁신체제론이 기

본적으로 기술변화와 부합되는 제도적 배열의 동학 또는 그 기제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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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조직적 루틴’ 개념을 통해 일본의 성장과정을 해

부한 Freeman(1987)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단명기술 기반 추격 경험

을 일반화한 기술수명주기에 입각한 경제추격론은 혁신연구에서 소중한 성

과이자 자산이다. 우리나라의 추격과정에서 저부가가치형 장수기술에서 중

간 수명기술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중간 수명기술에서 단명기술로의 전환

이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 전후로 시기별 기

술추격의 특성에 관한 연구, 즉 기술추격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관한 연구

가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정교한 방법론에 따른 TFP 추정결과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 TFP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를 보면 성공적인 추격 시

기에 TFP 증가는 둔화됐다. 이 둘을 연관 지어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기술수명주기에 입각한 경제 추격론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대 이후 단명기술에서 장수기술로의 제2의 기술적 도약에 직면하여 있다. 

진정한 추격은 비약이나 단계를 생략해야 가능하다. 단명기술과 장수기술

에 대한 추격에서 기술학습 유형들이 상이하다면 단명기술에 적합한 기존 

제도적 수단들은 ‘창조적 파괴’를 거쳐야 선진국형 장수기술로의 추격이 가

능하다는 추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비약 전략에 수반되는 리스크 헤징, 

우회 전략의 전환 역설, 기회의 창이 갖는 이중성 등 추격의 역설을 넘어서

는 소위 ‘탈추격’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관련하여 재벌체제와 정부정책과 같은 기존의 위험공유수단, 즉 제

도적 수단의 재배치를 가정하면 탈추격을 위한 제도적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량 형성 중심의 발전론인 베스트 컨센서스는 핵심적인 요인, 예를 들

면, 재산권, 갈등, 복지 등의 요인들을 목록에 포함하여 이를 좀 더 일반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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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산권 문제는 혁신에 대한 성과 배분의 인센티브

를 넘어서 권력 배분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이슈이다. 바이오와 같은 장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리들의 조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수단의 창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 추격

론이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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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해 

그동안 다루어진 이슈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좁으며, 인구가 많은 고

유한 여건때문에 인적자본과 연구개발·기술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정부·공공영역의 지원을 통해 기술집약적 인적자본 개발과 정부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은 공공연구시스템은 그 역

할이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 과학기술의 모방을 넘어서 선도적 혁신으로 전

환해야하는 상황에서 초연결, 초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짧

은 시간에 투자회수가 되지 않는 기초원천연구와 장기대형연구는 기피하

조현대(STEPI) / 송완흡(포스텍 산학협력센터)

정윤성(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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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속한 첨단신기술들의 변화

는 이러한 기술들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력개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구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

민들도 과거에 비해 안전, 보건의료,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공공복지에 대

한 요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연구시스템의 진

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서 발

전을 해 왔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시스템이 안고 있

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수행된 연구를 리뷰하고 어

떤 과제들이 있는지 논의한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과 

관련한 연구의 나침판 및 지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국내 공공연구시스템을 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공공연구시스템

1) 공공연구시스템의 개념

공공연구시스템이란 아래 [그림 6-1]과 같이 주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

아 공공의 소유 및 통제하에 기초원천, 공공기술, 국방기술 등과 같은 영역

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연구시스템은 아래 [그림 6-2]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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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공공연구의 개념

자료: 조현대 외(2007: 47) 수정 

자금원천

((주로)정부)

지배구조

(공공의 소유 및 

통제)

연구영역

(기초원천기술연구, 

공공기술연구,

국방기술연구 등)

외부 환경 요인

(국내외 경제, 사회, 정치, 기술적 요인)

연구자금 연구성과

제도 및
정책

산-학,
산-연 협력

정부부처 및 

관리조직

산업체 및

공공수요자

그림 6-2 공공연구 시스템

공공연구조직

(운영시스템)

공공

연구소
대학

인력양성 
및 활용

공동연구

자료: 조현대 외(2007: 53)

공공연구시스템은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조현대 외, 2006). 

첫째, 유용한 지식 스톡의 증가다. 공공연구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담보하는 활동으로 전세계적 무한 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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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확대시켜 사회와 기업들이 이

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대한다.

둘째, 공공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다. 공공연구는 민간영역에서 해결하

지 못하는 국가적 문제들을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미션을 수

행한다.

셋째,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 양성이다. 공공연구를 통해 훈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

운 아이디어와 과학적 지식을 창출한다.

넷째, 네트워크의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진이다. 공공연구시스템은 

조직과 개인에게 연구개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개방형 혁신의 확산추세에 따라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 원천 분야, 

장기연구를 수행하여 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다섯째, 새로운 장비와 도구 및 방법론의 창출이다. 새로운 장비와 도구, 

방법론은 공공연구의 핵심적 산출물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의 공공

연구 방법론과 차별적인 한국만의 방법론 개발(추격자형 압축 성장발전전략, 선

도기관형 발전전략, 기업관련 지원형 전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업(일자리)의 창출이다. 공공연구기관 설립·운영, 

연구자 기반 창업, 공공연구기관 기술기반 신산업 창출(연구소 기업, 기술지주

회사,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해 진다(조현대 

외, 2006).

또한 정부의 공공연구(시스템)지원 이유는 일반적인 시각(정치적 이유 등)과 

이론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 시각(정치적 이유 등)에서 보면 정부

의 공공연구(시스템)지원 이유는 첫째, 국부 창출 및 복지향상과 같은 경제

적 성과 창출, 둘째,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과 같은 지식증진 때문이다. 셋째, 

국가안보 강화의 목적이 있으며 넷째,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공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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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한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정부의 공공연구(시스템)지원 이유는 공공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무임승차, 스필오버 효과와 시장적·기술적 불확실성 , 

지식 및 공공연구의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2) 한국의 공공연구시스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민간, 정부・공공, 외국 재원

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정부・공공재원의 경우 2010년~2015년까지 총 

연구개발비 중 24.7%~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수행주체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표 6-1 우리나라 연구수행주체별(출연(연), 대학, 기업 등) 국가 연구개발비 추이 및 비중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공립 

연구소
7,319 4.9 7,701 4.8 8,198 4.8 8,788 5 9,579 5.1

출연(연) 57,009 38.4 64,268 40.4 69,923 41.3 74,966 42.5 78,235 41.4

대학 37,672 25.4 37,214 23.4 39,718 23.5 41,023 23.3 42,617 22.6

대기업 13,861 9.3 14,397 9.1 8,608 5.1 6,923 3.9 6,278 3.3

중견 기업 - - - - 6,608 3.9 5,437 3.1 6,130 3.2

중소 기업 18,469 12.4 20,956 13.2 21,926 13 24,150 13.7 27,902 14.8

정부 부처 3,744 2.5 4,280 2.7 4,477 2.6 4,473 2.5 6,181 3.3

기타 10,363 7 10,230 6.4 9,681 5.7 10,635 6 11,825 6.3

주) 2015년도 기준 출연(연)의 경우 상기 [표 6-1]에는 약 7.8조(41.4%)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

나

  

그 중 미래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이공계 출연(연)의 경우 약 4.6조(24.2%)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상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연구활동은 출연(연)과 대학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연(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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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또한 출연(연),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

구기관들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

표 6-2 공공연구조직의 유형

구분 정의 예시

공
공
연
구
조
직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에 의거한 기관 생기(연), ETRI 등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 및 

시험분석 지원 등 기업 측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기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국립)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으

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국립연구기관이나 국가가 연구

수행을 위해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

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공립)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

으로 지방행정기관에 속한 공립연구기관이나 지자체에

서 연구수행을 위해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

강원발전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기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거나 주된 기능

에 시험이나 인증 등의 기능이 강한 연구기관
-

자료: 박동배 외(2015)

2.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특징과 연구이슈

1) 특징

학술 논문들과 연구기관 발간 연구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은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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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연(연)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은 국공립연구소들(전문생산기술연구

소, 국립연구기관들, 공립연구기관들, 시험인증 공공연구기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

연(연)은 정부연구개발비의 약 40%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국공립연

구소들은 약 5% 수준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출연(연)

과 국공립연구소들간 역할 및 연구영역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공립연구소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그리고 국공립연구소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

며 공진화(co-evalution) 함에도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소들을 함께 연구

하는 작업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연(연)과 생기

(연)들의 경우 역할·연구영역이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연)

을 연구하는 경우, 생기(연)들도 함께 포함해서 연구를 해야 출연(연)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이슈(영역)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먼저 대학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크게 운영시스템, 연구비 지원체계, 연구 성과의 사업화, 산학연 협력, 관

련 선진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6-3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학연구 이슈(영역)

이슈(영역) 세부내용

운영시스템
- �연구지원을 위한 산학협력단 등과 같은 조직과 소속인력, 대학의 특성화 

발전전략 등 대학의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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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영역) 세부내용

연구비 지원체계
- �대학의 연구비 관련 중앙관리체계, 연구비 내 간접비와 인건비 비중・편성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성과 사업화 - �대학연구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연구

산학연 협력 - �대학의 산연 협동연구, 산연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선진국 사례분석
-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사례들을 분석함

으로써 시사점과 벤치마킹할 점들을 도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

표 6-4 그동안 진행되어온 출연(연)연구 이슈(영역)

이슈(영역) 세부내용

거버넌스

- �출연(연)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회(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체제와 역

할, 그리고 연구회가 소속되어 있는 정부의 부처가 어디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로 인한 출연(연)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출연(연)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 

 PBS 등 펀딩

시스템

- �출연(연)의 연구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 조달 방식과 이로 

인한 파생효과 등에 관한 연구 

연구성과 사업화 - �출연(연)의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에 대한 연구

 산학연 협력 - �출연(연)의 산학협동연구 및 산학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운영시스템
- �출연(연)의 인력 및 조직 운영, 연구자 개인 및 기관의 성과평가 등 출연

(연)의 기관・운영시스템에 대한 연구 

선진국 사례분석
- �상기와 같은 주제・연구영역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이나 벤치마킹할 점들을 도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

주) <표 6- 3>과 <표 6-4>를 비교해 보면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영역이 거버넌스를 제외하고는 같음. 이것은 대학의 

거버넌스는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던 반면에 출연(연)의 거버넌스는 많은 변동이 있어 그것

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중요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그리고 아래 <표 6-5>와 같이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하는 공공연구시스

템에 대한 연구들과 국공립연구소들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하는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연

구들은 공공연구시스템의 전반에 대한 연구와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연구

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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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그동안 진행되어온 여타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연구

이슈(영역) 세부내용

대학과 출연(연)을 포함하는 

공공연구시스템

- �공공연구시스템을 분석, 발전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대학 및 출연(연)

의 역할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연구

국공립연구소
- �대학, 출연(연)을 제외한 국공립연구소, 특히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역할에 관한 연구

3. 대학에 대한 연구들

앞의 <표 6-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동안 대학연구에 대한 연구들을 

크게 대학연구 운영시스템, 연구비 지원체계, 대학연구성과 사업화, 대학의 

산학연 협력, 이와 관련된 선진국사례 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

서는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이를 분석한다.

1) 운영시스템

대학 운영시스템 관련 연구들 중 정윤수(1999)의 연구는 학술연구비 정책

이 정보비대칭(학술진흥재단이 연구자의 연구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낭비 요인 발생)때문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비대칭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평가체계 및 선정기준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제언하였다. 민철구·이춘근(2000)의 연구는 BK21 사업의 배경 

및 현행 평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의 개선안으로 장기적 육성목표 재

정립, 단기적 사업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국가혁신체제와의 연계 강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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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연구의 결합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민철구 외(2003)의 연구는 대학의 기능을 연구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

해 필요한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산학연 협

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교류 인프라 확대 조성, 연계 집적화 

개발, 대학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시 대학평가에 의한 지원, 자율성 보장, 연

구역량에 기초한 지원, 유형별 차별화 지원, 기초과학 분야 투자 확대, 연

구행정체계 개선방안으로 혁신자, 협력자, 지원자, 창출자 관점에서의 지원

을 제시하였다.

유현숙·박상완(2003)의 연구는 대학연구지원체제 개선방안으로 대학연

구 투입자원 확대, 부처별 지원체제에서 분야별 지원체제로 전환을 주장하

고 있으며,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 수월성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국

가차원의 연구비 산출지침 제정, 연구비 중앙관리제의 정착 지원 등을 제

안하고 있다.

박희제(2006)의 연구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학연구

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

추어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학정책에서 연구영역의 변화 과정을 분석

하였다. 태동기에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

활동은 극히 미진했다. 준비기에는 대학이 인력양성에 집중하여 대학의 연

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연구는 교수 개인의 사적인 활동차원에서 이

루어졌다. 대학에 연구체제가 자리잡으면서 정책결정자들은 대학에서의 과

학연구를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응용 및 개발연구로 만들려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민희(2007)의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 분석연

구로 학술연구과제수, 금액은 선정율이 낮아 개선이 요구되며 성과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나, 사업간 상대적 효율성 분석시 선도연구사업,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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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사업 보다는 낮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임흥수・박송춘(2008)의 

연구는 산단 회계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비영리회계의 지침

서 제도 도입, 수익사업 면세혜택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윤종민(2013)의 

연구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발전 및 운영성과제고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

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관련 정책의 중복과 제도운영의 혼란 해

결, 재정기반 확보,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권기석(2013)의 연구는 대학 유형별 산학협력 활동을 분석하여, 대학규

모와 산단의 규모가 비례하고 산학협력 관련 대형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시하며 중소형 대학은 창업보육에 집중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

다. 맹수석(2014)의 연구는 기술지주회사 관련 쟁점으로 인가주의, 현물출

자 문제, 공정거래법 적용의 문제, 정부의 중복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

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황광명(2016)의 연구는 네트워크(지원과 협력)요

인은 해외특허등록건수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경제환경과 BK사

업의 부합정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산학협력 수익, 기술이전 건수가 높으며, 

지역의 경제환경과 LINC사업이 부합되는 경우 기술지원건수가 높다는 것

을 밝혔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대학의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들은 2000년 초기의 경우, 학술연구비 효율성 제고 관점,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 관점, 연구중심대학 육성 관점의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이는 당시 

교육부의 BK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대학의 고급 

인적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2차 대학혁명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경향이다. 

연구지원 체계의 혁신방안으로 당시 대표적 학술사업인 학술연구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연구가 수행되었고, 정윤수(1999)의 연구, 김민희(2007) 연구도 

이와 관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3년도 이후의 경우 산촉법 개정으로 산학협력단이 대학내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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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으로 설립됨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상기에서 살

펴본 임흥수・박송춘(2008)의 연구는 기존 대학회계와 상이한 회계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제안하였으며, 황광명(2016)의 연구, 권기석(2013)의 연구도 

산학협력단의 역량 제고방안을 다루고 있다.

2005년 이후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성과에 기반하여 산학협력단이 출

자하여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관련 연구, 기술이전 전담조직 연구(윤종민, 

2013)가 발표되었다. 특히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쟁점사안인 현물 

출자비율과 자회사 출자지분 보유 비율 개선방안 관련 연구들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에 대한 연구(송완흡, 2008a)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

로 TLO 사업의 도입에 따라 산학협력단내 기술이전역량 제고, 전담조직 운

영성과 향상 관련 연구(손영욱, 2008)도 발표되었다.

2) 연구비 지원체계

대학 연구비 지원체계 관련 연구들 중 박상대・정일환(1998)는 연구비 중

앙관리제도의 개념과 유형분석,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평가내용 공개, 평가등급 확대, 간접

연구비 배분비율 간극 조정, A등급 대학 간접비율 상향, 간접연구비 사용지

침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민형(2000)의 연구는 대학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

하였다. 연구관리시스템에서의 자원사용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 성과중심

의 연구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관련 하위 관리시스템으로 예산편성

시스템, 원가계산시스템, 평가시스템, 보상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서판길·송완흡(2003)의 연구는 미국의 간접비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주요 대학별 실소요원가에 의한 간접비 산출 예상비율을 산정하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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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2002년 주요 8개 대학의 간접비 원가비율 산정시 27-52% 수

준의 원가보상비율을 제시하고 간접연구비율 현실화를 위하여 전담추진

팀 구성, 실소요 간접연구비율 계상기준 마련, 배분방식 개선 등을 제안

하였다.

서판길·송완흡(2006)의 연구는 대학 연구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연

구비 중앙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비 관련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방향과 원가보상 개념에 의한 간접연구비 계상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학 연구비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식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간접연구비에 대해 원가계상에 의한 실소요를 보

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연구로 간접비 원가보상 기준 제정을 

통하여 대학 연구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호갑(2007)의 연구는 연구비 카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구비 카드제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는 있

으나 행정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동성

(2008)의 연구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연구자의 논문성과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 연구로 정부 연구비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제고

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비 규모가 SCI급 학술지 게재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송완흡(2008b)의 연구는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

건비, 간접비 등 비목별 관리제도를 연구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연구비 관리제도를 비목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

안으로 연구성격별로 Grant성 사업과 Contract 사업으로 구분하여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의 비중 및 기준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단계별(기초, 응용, 개발), 사업 목적별, 지원분야별 차별적 연구비 비목별 관

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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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완흡(2009)의 연구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평가지표 개선방안 도출, 연

구비 중앙관리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중앙관리제도 체계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산단 역량에 기반한 운영모델과 평가지표 연계방안 개발, 연구

비 중앙관리의 근거체계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승환(2009)의 연구는 대학의 특성과 연구비 구조가 특허, 기술이전 등 산

학성과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 산학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계 연구비가 산학성과와 유의적 관계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심우중(2010)의 연구는 NTIS자료에 근거해서 연구개발비의 투입대비 성

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총 연구비 투입비용은 1년 뒤 성과와 관련성

을 가지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비 증감이 3년 뒤 성과와 높은 관련성

이 있음을 보이고, 주체별로는 대학은 학술적 성과가 높으며 기업은 사업

화 성과, 공공연구기관은 학술적 성과와 사업화성과가 고르게 나타남을 제

시하고 있다.

손충근(2010)의 연구는 정부지원 연구비와 대학의 연구성과간의 관계에

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조절효과를 다루었다. 분석결과 연구비 중앙관

리수준이 높을수록 연구성과(KCI 등재 건수, SCI등재건수, 특허출원 건수)에 미치

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김양선(2012)의 연구는 연구비용함수

를 이용하여 연구생산성에 따른 학과별 연구비를 추정하였다. 학과의 연구

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대학소재지, 학과 교수 수, 참여프로젝

트 수 등이 있으며 국제학술지 개재논문이 국내학술지 논문보다 연구비용

이 높게 산출되고,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 교육중심대학

보다 논문 생산 시 더 많은 연구비용을 사용함을 보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비 지원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

대 초에는 연구비 중앙관리 관련 연구가 다수였다. 2000년대 초에는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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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미진한 시기로(교수중심의 관리체계, 학과중심의 관

리체계, 대학중심의 관리체계가 병존), 정부에서는 중앙관리제도 정착을 정부 대

학연구비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학별로 연구처 신설, 연구

비 중앙관리제도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상기에서 살펴 본 박상대・정일

환(1998)의 연구, 서판길·송완흡(2006)의 연구도 중앙관리정착화 방안을 제

시한 연구이다.

2005년경에는 대학간접비 원가계상기준 도입에 따라 관련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대학간접연구비 원가계상제도는 출연(연)

의 PBS 제도 수준으로 대학연구비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비 

간접비 원가계상기준에 따라 대학별 간접비가 차등 지급되면서 대학별 연

구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 서판길·송완흡(2003)의 연구는 대학 간접

비 원가계산 제도 도입의 사전적・실증적 연구 성격이 강하며 이를 발전시

킨 서판길·송완흡(2006)의 연구보고서에 의거해서 간접비 계산제도가 정

부정책으로 도입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정착 및 간접비 제도 확산에 

따라 대학연구비 관리방안, 성과관련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송완흡

(2008b)의 연구는 Grant 와 Contract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비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심우중(2010)의 연구는 정부연구개발

비의 투입대비 성과분석 연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김양선(2012)의 연구

는 연구생산성에 따른 학과의 연구비추정, 한승환(2009)의 연구는 대학특성

에 따른 연구비구조 분석, 한동성(2008)의 연구는 연구비지원이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이고, 이호갑(2007)의 연구는 연구비 카드제 관련 투

명성 확보를 다루었다. 손충근(2010)의 연구는 정부지원연구비와 연구성과

간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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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성과 사업화 관련 연구들 중 김경환・현선해(2006)의 연구는 대학기

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략적 자원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분

류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금전적 보상은 기술이전에 통계적 유의

성이 없고 전략적 자원중 구성원의 학력이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고, 특허

수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술(2008)의 연구

는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 시 산단의 출자행위와 기술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특허법상 자기실시로 간주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다. 산단을 통한 기

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실시행위는 동일기관의 실시로 간주하고 개량발명

이나 공동소유 발명에 대한 실시에서 재정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허용하여 

심판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김은영(2013)의 연구는 정부의 연구비지원이 기술이전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개발 인센티브와 정부의 이공계부문 재정지원이 

기술이전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산단의 규모와 전문성, 기술이전 전

담조직이 기술이전 수입증대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계

훈(2013)의 연구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현황 설문조사 및 개선방

안 도출연구로 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 법적・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우수인력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김치환(2013)의 연구는 대학의 내부역량요인들과 기술분야별 특성에 관

한 요인들이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허출원건수와 

기술사업화 인력수가 기술이전성과에 정의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 나

상민(2014)의 연구는 기술이전, 창업실적 대학의 현황 파악 및 영향요인 분

석연구다.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특허출원건수는 기술이전사업화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성과에는 영향이 없고, 산학전문인력은 창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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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사업화 성과에 높

은 영향을 미침을 논의하였다. 윤용중(2015)의 연구는 대학의 산학협력 역

량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특허건수는 기술이

전 성과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SCI 논문수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

대 초반 참여정부에서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이 실시되면서 시

작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성과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

들이 발표 되었다. 김경환・현선해(2006)의 연구는 대학기술 이전조직의 제

도적 환경을 다룬 대표적 연구다.

2007년 이후 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업화 관련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장기술(2008)의 연구도 기술지주회사 관련 산단의 출자 및 사업화관련 연구

이다. 2010년 이후 대학 기술이전 및 기술지주회사 관련 성과창출분석, 영

향요인 분석, 창업성과 분석 등이 발표되었다. 이 때는 기술이전 및 기술지

주회사의 제도가 정착화되는 시기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성과 

확산 요인분석, 개선방안 연구, 대학의 역량요인 비교연구, 기술가치평가의 

역할, 산학협력역량이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연구가 질적

으로 발전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상기에서 살펴 본 윤용중(2015)의 연

구, 김은영(2013)의 연구, 도계훈(2013)의 연구, 나상민(2014)의 연구, 김치환

(2013)의 연구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4) 산학연 협력 

김갑수 외(2000)의 연구는 산학연 공동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다. 연구기관베이스의 협동연구로의 전환, 첨단 소형 공동연구소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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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지역 협력거점의 연계활동 지원, 상호작용 촉진형 사업 등을 대안으

로 제시하였다. 송완흡(2003)의 연구는 산학협력단 관련 법제, 회계제도, 운

영모델 등을 검토하고 산학협력의 거점기관으로 산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연구다. 이 연구를 토대로 2003년 산학협력단이 태동되었으

며 대학연구 및 산학협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황용수(2003)의 연구는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주체들의 효과적인 

연구개발 파트너십 형성 전략에 대한 연구다. 파트너십 강화방안으로 상호

간 지식학습 강화, 상호간 관계 개선을 통한 과정적 통합 도모, 출연(연)의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병진(2005)의 연구는 산단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한 공식화, 연구행정의 시스템화, 재정안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

다. 송종국(2009)의 연구는 학연간 연구협력의 개념,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화 전문대학원 설립, 대학과 출연(연)간 인력교류 

촉진, 학연연구협력 관련 제도 정비, 연구주체의 상호의존 촉진, 유사한 연

구문화 공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문혜선(2014)의 연구는 대학, 기업간 협력은 관계적 불확실성이 높으며 

주로 원천기술분야의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기에 기술적 

불확실성도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제시스템보다는 상호조정시스템이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으며 책임자 간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성과

창출에 중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권민정(2014)의 연구는 과학기반기업의 혁

신성과에 산학연 협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학 또는 연구소와 공

동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혁신성과(종업원인

당 부가가치. 특허)가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2000년 초반

에는 산학협력 관련 시책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다. 이 시기

는 대학의 산학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 단계로 산학공동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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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이론적 논의들이 다루어졌다(김갑수 외, 2000).

2003년 이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운영되면서 산학연 협력을 

다룬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산학연 연구개발 파트너십 연구, 

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등 산단의 제도적 개선 방향 연구, 파트너

십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송완흡(2003)의 연구, 황용수(2003)의 연구, 장병

진(2005)의 연구 등이 산학협력단 설립초기의 연구다.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학연협력 강화, 산학협력단 활성화, 기술사

업화의 다양한 방식 도입에 따라 여러 산학협력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보고서

가 다수 발표 되었다. 산학협력단의 정착 및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지주회

사 등)의 도입 및 정착에 따라 산학연 협력이 과학기반기업에 미친 영향, 산

학협력의 상호조정시스템 연구가 발표되었다. 상기에서 살펴본 연구들 중 

송종국(2009)의 연구는 학연협력을, 문혜선(2014)의 연구, 권민정(2014)의 연

구는 산학협력의 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5) 선진국 사례 분석

선진국 사례 분석연구들 중 홍성욱(2002)의 연구는 서구의 대학은 2차례

에 걸친 대학혁명을 통하여 대학의 기능이 교육, 연구, 경제발전에의 기여

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차 대학혁명의 결과로 기업가적 대학

이 등장하고 대학의 역할 변화에 따라 대학연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음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 대학의 경우 교육, 연구외에 지식창출과 상업

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대학의 고유기능으로 인

정하고 있다. 대학간, 대학내 다양한 경쟁 시스템을 통하여 대학연구투자

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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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대학연구체제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우수 인

력확보를 위한 유연한 임용체제 구축,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을 제언하고 있다. 전승준(2011)의 연구는 선진국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역

사를 기술(독일은 연구조직 중심, 미국은 대학원 중심)하고, 국내 대학의 변천과정

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학

문적 역량과 열정을 가진 교수, 비전과 추진력을 가진 대학 행정가, 재원

의 다양성 및 안정성, 연구와 교육의 결합, 인력과 지식의 사회적 활용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관련 해외 사례 연구는 주로 선진국의 

대학연구기능의 변화, 연구중심대학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조사, 분석이다. 

2차 대학혁명 결과 대학의 기능이 교육,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학문자본주의 관점의 연구보고서가 주를 이룬다. 2000

년대 이후 대학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BK 사업의 시행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이 도입되고,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수 발표되었다. 홍

성욱(2002)의 연구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전승준(2011)의 연구는 연구중심대학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4. 출연(연) 및 여타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연구들

앞의 <표 6-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동안 출연(연) 연구들은 거버넌

스, PBS 등 펀딩시스템, 연구성과 사업화, 산학연 협력, 운영시스템, 이와 관

련된 선진국 사례분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4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1) 거버넌스

출연(연) 거버넌스 관련 연구들 중 한영성(1993)의 연구는 출연(연) 설립 

배경을 분석한 연구다. 출연(연)의 설립, 확대로 정부가 국가차원의 연구개

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공립시험연구기관시대에

서 출연(연) 중심체제로 정부연구개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논의한

다. 또 연구사업 중심의 출연방식, 이사회중심 연구기관 운영 등을 새로운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철원(2000)의 연구는 연구회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회 평가제도를 모색

함으로써 연구회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회 평가체계 개선방안으로 단기 평가로는 수행 과정의 건전성을 중점으로 

평가하고, 중기 평가는 사회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장기평가는 국가혁신주체로서 연구회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내

외 사회경제적 환경과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연구회 기

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출연(연) 거버넌스 관련 연구들의 경우 1990년 초반에 출연(연) 중심의 국

가차원 연구개발이 정착해가는 과정을 분석했다. 한영성(1993)의 연구는 이

러한 시대현상을 담은 연구이다.

2000년 이후 연구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관련 제도와 평가 방안이 논의 

되었다. 연구회 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라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의 설치, 연

구회 평가 체계 개선, 연구회 체제의 안정적 정착 관련 연구들이 발표 되었

다. 이철원(2000)의 연구는 연구회 설립 초기 평가제도 관련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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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BS 등 펀딩시스템

PBS 및 연구펀딩 관련 연구들은 출연(연) 연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

다. 조서린(2002)의 연구는 1996년부터 시행된 PBS 제도 관련 연구직 노동

의 특수성과 연구소 조직의 특수성을 분석한 연구다. 이 연구는 제도적 여

건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된 PBS 제도는 기존 연구활동의 특수성

과 연구자들의 내적자율성에 의해 변형, 왜곡되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해서 

효율성 제고나 연구성과 향상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에는 한계점을 노출하

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선(안)으로 연구자들은 통제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통

제의 주체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출연(연)

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이민형(2003)의 연구는 출연(연) 예산구조 및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

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PBS 제도 관련 시스템의 정합

성 제고, PBS 제도 핵심장치 지속적 개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 

혁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병태(2007)의 연구는 출연(연) 및 대학의 연구비

관리 인증제에 기반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비 중

앙관리는 대학이 출연(연) 보다 우수하고 자체감사시스템은 출연연이 대학

보다 우수하며, 사전통제시스템의 경우 출연(연)이 대학보다 우수하고 연구

관리조직의 경우 출연(연)이 대학보다 우수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구

관리시스템을 대학, 출연(연) 특성에 맞추어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길종백(2009)의 연구는 1996년부터 도입된 PBS제도는 경쟁적 예산제도

로 경쟁을 통한 운영효율화 및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리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출연(연) 대리인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연구과제 수주 이후의 유인부재 문제 해결과 평가와 보상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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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량(2015)의 연구는 PBS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한 PBS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

가적 문제 해결형 과제의 경우 묶음예산으로 지정해서 안정적 사업으로 지

원하고, 산업기술형과 같이 민간수탁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경우 민간수탁

과 연계하여 성과출연금을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PBS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조서린(2002)의 연구는 PBS제도가 연구직 종사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민형(2003)의 연구는 PBS 제도를 시스템 관점에서 접

근하여 정합성 제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주량(2015)의 연구는 기관별 고

유임무에 따른 PBS 차별화 등을 제시하였다. 길종백(2009)의 연구는 PBS제

도가 대리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PBS 제

도는 출연(연)의 운영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간 해결보다는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연구비 펀딩 연구로 당시 시행된 연구비관리 인증제 관련 연구도 발표되

었다. 출연(연)이 전반적으로 대학보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잘 정비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김병태(2007)의 연구가 그러한 연구다.

3) 연구성과 사업화

이윤준(2008)의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을 통해 기술이전 활성화 전략을 도출한 연구다. 기술이전에 있어 협동연구

의 경험, 연구기관의 연구포트폴리오 구성(연구전문화)이 중요하며, 조직 및 

제도적 측면에서 기술이전 수입의 분배 확대와 기술이전 사무소의 확대 등

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TLO 전담자 확보, 특화된 연구영역에 집중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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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전, 기업과의 협력연구 확대,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확대 등을 제

안하고 있다.

정도범(2013)은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전담조직 운영과 사업예산은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 수행은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황현덕(2014)의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효율화 개선

방안으로 기술사업화 전주기 기획 강화, 기술이전 프로세스 구축 강화, 기

업의 기술이해도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출연(연) 연구자 단기파견, 컨설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인종(2015)의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

성 분석 연구다. 기술이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인프라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연구기관별 목적에 맞는 R&D 수행이 필요하

고, TLO 인력에게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병휘(2016)의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패요인을 분

석하여 이전 기술의 사업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이전된 기술이 기업의 사업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

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기술준비도를 제안하고 있다. 또 기술을 수용하

고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야 하고 실용화연구를 촉

진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 연구들은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요인분석, 성과관리 역량 및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방안, 기술이전 효율성 분석을 위한 DEA 

활용, TLO의 역할 제고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이

윤준(2008)의 연구는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연구, 

정도범(2013)의 연구는 성과관리 활용역량 및 활동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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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황현덕(2014)의 연구는 프로세스 관점의 연구, 임인종

(2015)의 연구는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 기법을 활용한 연구이다.

4) 산학연 협력

출연(연)의 산학연 협력 관련 연구들 중 민철구(2008)의 연구는 학연간 미

래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한 연구다. 교육과 연구

와의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인력교류 강화, 개방적 연구협력 확대를 통한 

연구경쟁력 제고, 연구 연합체 결성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동학위연구센

터 설치, 대학 내 출연(연) 거점 연구소 설치, 공동연구기관 설치, 학연협력

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학연협력 관련 법령 정비, 성과 지표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박일수(2012)의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이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과제

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772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시행, 149개 응답

치 중심 분석)한 연구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산연 연구주체

간 연구성과에 대한 시각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정서적 통합, 과정적 통합, 계약적 통합 등의 파트너십 통합이 경제적 성과

와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이인우(2015)의 연구는 출연(연)의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을 분석한 연구

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시 사업의 지속성에는 코디네이터, 연구책임자, 

사업내용상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침을 논의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산학연 협력연구는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개

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이 시대적 

방향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학연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었으

며 관련 정책보고서 및 연구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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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민철구(2008)의 연구는 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법령 정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 등을 수행하였다. 박근혜정부 

이후 출연(연)의 임무로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추가됨으로써 산연협력 정책

들이 시행되었으며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이 중 박일수

(2012)는 공동연구개발 성과 결정요인 연구이며, 이인우(2015)의 연구는 산

연협력의 지속성을 분석했다.

5) 운영시스템

출연(연)의 운영시스템 관련 연구들 중 정용일(2000)의 연구는 1999년 출

범한 연구회 체제의 평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개선방안으

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및 이의 신청 등

의 규정을 제도화하고 피평가기관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신속한 구

제절차 확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민형(2001)의 연구는 출연(연) 기관평가

에 BSC 기법을 적용하여 출연(연)의 성과를 균형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기관성과평가의 방향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책임이행

과 관리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공공적 임무달성과 생존 및 발전이라는 두 가

지 핵심측면에서 균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BSC 관점의 성과평

가에서 고객 시각, 비재무적 시각, 재무적 시각, 학습 및 성장 시각, 내부 프

로세스 시각, 구성원 만족 시각의 관점에서 평가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철(2004)의 연구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을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에서부터 중간점검, 결과의 산출,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모형을 구축하여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언하고 있다. 연구기획 및 연

구관리 전문가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관리 흐름 단계별 평가 항목과 이

들 간의 상호 중요도 값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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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의 연구는 BSC 관점을 국가R&D 조직에 적용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

다. 미션 설정, 비전 재설정, 전략방향과 목표 수립, 핵심성과지표 도출, 전

략지도 설정, 모니터링 구축 등 BSC 관점에서 운영사례들을 논의하고 있다.

최영훈(2009)의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성과를 검토할 때, 산

출로는 논문, 저서, 기술보고서, 특허, 알고리즘, 설계정보, 기술지원 등을 제

시하고 있고 판단기준으로는 적합성, 질적 우수성, 리더십, 성과로는 새로

운 지식 창출, 공공재 공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민(2011)의 연구는 공공

연구기관의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과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이직방지 전략을 

탐색했다. 연구결과 직무 및 역할 특성은 연구원의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고용안정성은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이 연구원의 직무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연구원으로 경력성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내에서의 새로

운 역할이나 새로운 경력목표에 대한 추구도 엿보이며 연구자로서 안정기

에 들어서는 40대 이후에 경력몰입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이를 배

려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시대

적으로 변화해서 인적구조 변화나 기관 통폐합이 요구될 시 적절한 대응방

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황모(2011)의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개인성과평가 결과가 

연구환경 만족 및 연구성과의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개인 성

과평가결과는 연구성과의 가치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평점제도 공정

성은 연구성과의 가치 및 연구환경 만족 측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분

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성과 평점제도는 공정성 인식이 가장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호영(2011)의 연구는 연구개발성과를 높이는 요인을 분석

하였다. 논문 성과의 경우 총연구비, 비정규직 연구인력비율, 훈련비 지출여

부, 연구책임자의 전년도 논문실적이 주요 성과 요인임을 지적하고 특허등



제6장  공공연구시스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231

록 및 기술이전 성과의 경우 총연구비, 기자재 지출비율, 위탁과제 포함 여

부가 주요 성과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정용남(2012)의 연구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소속 출연(연) 연구직 직급제

도 정합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직급제도 개선, 

연구직 직급단계 축소, 내부 충원과 외부 충원방식 조화, 역량중심의 채용과 

승진 제도 운영, 직위분류제 개념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백승희(2013)의 

연구는 4개 공공연구기관 사례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구성과 활

용을 위한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구축, 기술마켓팅 강화, 성과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 보상 표준화 양식 

마련, 외부전문가 풀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민철구(2013)의 연구는 출연

(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인력, 연구지원

인력, 연구비 순으로 유의도의 상관계수가 높음을 발표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출연(연)의 운영시스템 관련 연구들은 주로 성

과평가 관련 연구가 다수다. 1999년 연구회 출범 이후 기관평가 도입 시 종

합평가관련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으며 출연(연) 기관평가에 있어 BSC 기법 

적용 성과평가 방법 개선, 기관고유사업 단계 별 성과평가 모형 등이 제시되

었다. 성과개념 재구성 제안 연구, 연구성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연구도 논의되었다.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성과평가 모델 관련 연

구보고서가 주류를 이루었고, 2010년 이후에는 다양한 성과평가 영향요인

분석 연구가 발표되었다. 정용일(2000)의 연구는 종합평가 관련 연구, 이민

형(2001)의 연구와 임환(2008)의 연구는 BSC 기법 도입 관련 연구이다. 최재

철(2004)의 연구는 기관고유사업 단계별 평가모형 연구이며, 최영훈(2009)의 

연구는 성과 개념 관련 연구, 백승희(2013)의 연구는 성과 우수사례 연구, 민

철구(2013), 최호영(2011)의 연구는 요인분석 연구들이다. 연구인력관련 연

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2010년 이후 연구원 대상 인적관리 관련 연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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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으며 조직몰입과 경력몰입 분석 및 이직방지 연구, 연구자의 개인성

과 평가결과가 연구 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박

재민(2011)의 연구는 연구원의 연구개발노력, 경력변경 및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이며, 정황모(2011)의 연구는 연구자의 성과가 연구환경 만족에 미친 영

향과 관련된 연구이다.

6) 선진국 사례 분석

출연(연)의 선진국 사례분석 연구들 중 김성수(2000)의 연구는 독일의 프

라운호퍼 연구회 사례를 검토하고, 공공연구시스템 평가 동향을 분석하였

으며 연구소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탁월성 기반 원칙, 경영진의 적극적 역

할 등을 강조하였다. 홍형득(2001)의 연구는 국가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 평

가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Alvey, 미국의 

ATP, 유럽연합의 Framework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선진국 공공연구개

발평가시스템의 특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로 정리하고, 사후결과

에 대한 종합평가보다는 프로그램의 과정평가에 그리고 평가결과의 피드

백에 평가의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선진국 공공연

구개발 프로그램의 특장점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체계 구축을 제

안하고 있다.

황용수(2001)의 연구는 선진국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분야 및 연구영역 

분석 및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 파악(예산 및 인력, 구조 등), 향후 국내에서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공공연구기관 대

상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미국의 경우 임무에 따라 조직구조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자금원과 관리 형태를 다양화해서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경우 같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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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안에서도 연구조직 운영방식을 이원화(일반연구실체제, 유동연구체제 등)하고 

있으며 평가모델 및 연구자 구성방식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연구목적에 따

라 평가의 합목적성을 지향함을 논의하고 있다. 이찬구(2002)의 연구는 영국

의 연구회와 산하 공공 연구기관 운영체계 평가결과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

다. 영국 연구회의 활동은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활

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선양(2003)의 연구는 연구회 체제의 운영원리, 조직구조, 재정, 정부

와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회의 미션과 목표 명확화, 자율성 제고

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원장 임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출연금의 안정적 지

원, 인력 증대, 연구회 책임경영 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조현대(2008)의 연구는 해외 선진국(미국, 독일, 영국, 일본)들의 공공연구시

스템들의 변천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다. 공공연구시스템의 위상·비중 제고 및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며, 거버넌스의 경우 급격한 구조조정 보다는 출연(연)

과 대학간 실질적인 연계를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PBS제도 완화와 연구·교육의 연계강화를 시

사점으로 제안하고 있다. 고영주(2015)의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

력, 평가로구분하여 ARoW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선진국(독일, 영국,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연(연) 선진국 사례분석 연구의 경우 2000

년대 초기에는 선진국 공공연구시스템 평가, 거버넌스 관련 사례분석 연구

들이 발표되었다. 김성수(2000)의 연구는 독일의 공공연구시스템 평가, 홍

형득(2001)의 연구는 영국, 미국, 유럽연합의 평가시스템 비교분석, 이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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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연구는 영국의 연구회 분석, 정선양(2003)의 연구는 독일의 연구

회 체제 분석을 수행했다. 2000년대 중반이후 공공연구시스템의 진화와 자

율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조현대(2008)는 공공연구시스템의 진화적 

특징 연구, 고영주(2015)는 자율적 운영체제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였다.

7) 여타 국공립연구소에 대한 연구

국공립연구소 관련 연구 중 엄수홍(2015)의 연구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보고서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은 산업

기술혁신법 제 4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기관으로 1990년 2월 최초 설

립된 이래 2014년 3월 현재 15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

하인 전문(연)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이전, 지원 등의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인 전문(연)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

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국공립연구기관 총 투자금액의 59.6%를 점

유하고 있다. 국가 R&D 예산에서 전문(연) 전체가 차지하는 규모는 4,593

억 원으로 2.9% 수준이다.

전문(연)은 공공연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연

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조직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 관리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

지 않음을 지적받고 있다. 또한 기관운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선행연구

가 부족하다.

김선우(2014)의 연구는 중소기업 R&D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역할강화를 다룬 연구다. 전문(연)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과 비교 시 재무적, 인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나 중소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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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측면에서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다. 중소기업, 전문(연) 공동연구의 시장

성, 사업성 강화, 업종별 생태계 중심의 사업 구성 및 지원, 지속적 파트너십 

체제 구축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공립연구소 관련 연구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에 근본적으로 정책과 

연구논문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도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나 모호한 법률적 위상 등에 따라 

그동안 관심이 부재하였다. 그러나 김선우(2014)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생산

기술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 R&D지원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때

문에 향후 체계적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5. 연구과제 및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 특히 대학연구시스템

과 출연(연) 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공공연구시스템 관련 연구는 시대별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따라 진

화・발전하였다. 1999년 두뇌한국 21사업(BK21)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차

원의 연구인력 양성이 추진되었고 2003년 대학의 연구지원 전담조직 및 산

학협력의 거점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본격적인 대학연

구시스템이 작동되었다. 또한 2008년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라 대학연

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 연구보고서들(임흥수, 2008; 송완흡, 

2008a; 윤종민, 2013)이 발표되었다.

세부적으로 대학운영시스템 관련 연구는 2003년도 산촉법 개정으로 

산학협력단이 대학내 연구지원조직으로 설립됨에 따라 관련 연구(임흥수, 



236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2008)가 발표되었고,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 전담조직 관련 연구(윤종민, 

2013)가 수행되었다. 연구비 관련 연구는 2005년 대학간접비 원가계상기

준 도입에 따라 관련 연구(서판길·송완흡, 2003; 서판길·송완흡, 2006)들이 발표

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연구비 중앙관리 정착 및 간접비 제도 확산에 따

라 대학연구비 관리방안 관련 제도개선, 성과관련 연구(송완흡, 2009; 심우중, 

2010; 김양선, 2012; 한승환, 2009 등)들이 수행되었다.

연구성과 사업화 관련 연구는 2007년 이후 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업화 관

련 연구(장기술, 2008)가 발표되었으며, 2010년 이후 대학 기술이전 및 기술

지주회사 관련 성과창출분석, 영향 요인 분석, 창업성과 분석 등이 연구·발

표되었다(김은영, 2013;도계훈, 2013; 나상민, 2014; 윤용중, 2015).

산학연협력 관련 연구는 2003년 이후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 운영됨으

로써 대학중심 산학연 협력 연구(송완흡, 2003; 황용수, 2003; 장병진, 2005)가 발

표되었고, 2008년 이후 학연협력 강화, 산학협력단 활성화 및 정착화, 기술

사업화 관련 산학협력 연구보고서(송종국; 2009; 권민정, 2014; 문혜선, 2014) 등

이 발표되었다. 

대학공공연구시스템 연구는 연구 주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대학연구시스템 연구는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연

구의 성격상 시대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연구방향은 기존의 정

책의 제도화 기간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공공연구시스템 연구는 향후 운영시스템보다는 연구성과 사업화, 산

학연협력분야 연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2000년대는 대학연구시스템

이 갖추어지는 시기로 운영시스템, 연구비 제도관련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

였다. 앞으로는 연구성과 사업화 관련 연구와 산학연협력 관련 연구가 확대

될 전망이다. 또 대학 연구비관련 연구는 기존보다 정교화된 활동기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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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소요원가 등의 연구가 대두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동향에 맞추어서 

기업가적 대학, 학문자본주의, 3차 대학혁명,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한 연

구도 다양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출연(연) 연구시스템 관련 연구는 시대별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따라 진

화·발전 하였다. 1996년 PBS 제도가 도입 되면서 연구비 펀딩체계의 변

화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1999년 연구회 체계가 도입되면서 자율성

과 관련된 거버넌스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회평가 체계 개선, 연구회 체

제의 안정적 정착 관련 연구(한영성, 1993; 이철원, 2000)가 다수 발표 되었고, 

PBS 등 펀딩시스템과 관련한 연구(조서린, 2002; 이민형, 2003; 길종백, 2009; 이

주량, 2015)는 1996년 PBS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성과 사업화 관련 연구는 출연(연)의 성과확산 관련 기술이전 연구

(이윤준, 2008; 정도범, 2013; 황현덕, 2014 등)가 이루어졌다. 산학연협력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간 협력이 강

조되면서 관련 연구(민철구, 2008)가 활성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이후 출연(연)

의 임무로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추가되어 관련 정책들이 확산, 시행되면서 

산연협력 연구(박일수, 2012; 이인우, 2015)가 진행되었다.

운영시스템 관련 연구는 주로 성과평가 관련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

히 2010년 이후에는 다양한 성과평가 영향요인 분석 연구(정용일, 2000; 이민

형, 2001; 임환, 2008; 민철구, 2013; 백승희, 2013 등)가 발표되었다.

출연(연) 연구시스템 연구의 경우 자율성 제고 관련 거버넌스 연구가 확

산될 전망이다. 거버넌스가 정권 변경시 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안

정성과 자율성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 산연, 산학협력 연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

공연구시스템에서 핵심적 주체는 출연(연)과 대학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의 시대에서 두 주체간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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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소홀한 학연협력의 재활성화와 산연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PBS 제도 개선 관련 연구도 계속 진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20년간 PBS

제도가 운영되면서 많은 수정, 보완,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공공 연구동향에 맞추어서 국가차원의 임무지향적 연

구기관으로의 미션 재정립 연구, 선진국의 연구회 발전 등 추세관련 관련 연

구도 다양하게 진행 될 것이다.

하지만 상기의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으며,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과 출연(연) 등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유형화해서 해

당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을 간단히 리뷰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영역별로 어

떤 연구과제들이 있는지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야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연구하게 되고 그것을 개

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과 관련한 이론적, 분석적, 행태적 연구들

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연구시스템 연구들은 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대학에서도 새로운 연구들이 많

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보다 분석적, 이론적, 학술적 연구들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거(evidence)에 기반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

책연구들은 주로 증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관련 내용들의 분석을 통해 새

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보다 학술성이 높은 정책연구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개념들을 정리하고 문제의식

을 확립하여 연구의 가설을 세우고 증거에 기반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

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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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앞서 국내 공공연구시시템에 대한 연구의 특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출연(연)에 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국공립연구소들에 대한 연

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 R&D 

지원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체계적 분석 및 연구가 필요

하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 등 국가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국립공공연구

기관들, 지방행정기관들에 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들과 지자체에

서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이나(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연구기관들, 연

구기능도 수행하지만 주로 시험이나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공공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운영상황, 문제점, 개선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연구시스템을 구성하는 주된 주체들, 즉 대학, 출연(연) 뿐만 

아니라 국공립연구소를 모두 포함시킨 즉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 전체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산학연 연구개발주체들은 상호 공진화하는 것이

고, 특히 공공연구시스템을 구성하는 대학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들의 상

호 의존성과 협력성은 당연히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섹터리

즘과 높은 벽 때문에 상호 협력성과 연계성이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

공연구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면서 대안을 찾는 활동이 필요하다.

여섯째, 선진국 공공연구시스템들을 조사,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우리 공공연구시스템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선진국 공공연구시스템이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 추세와 

방향은 어떠한지,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 연구들은 어

떤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우리나라 특유점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국가들마다 특

유점들이 있고, 이는 국가 간 차이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

진국 공공연구시스템들을 똑같이 따라 갈 필요가 없고, 또 선진국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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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특유점에 기반을 두는 우리나라 특유의 공공연구시스템은 무엇인가(선진국

들과 차이 나는, 또 차이가 나야 하는, 차이가 나도 괜찮은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여덟째, 공공연구시스템의 대한 지원자(주로 정부 및 지자체)와 수요자(주로 

기업) 입장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연구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연구시스템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공공연구시스템에서 속해 있는 연구자들의 자율적 활동을 통한 국

가연구개발·과학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산업적·경제적·안보

적 기여도 그 만큼 중요하다. 수요자인 우리나라 기업들(기업의 유형에 따라

서)과 국민이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구·니즈들이 정당하고 타당한지(즉 공공연구시스템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 이러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과적인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정부와 사

회가 인정하는지),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은 얼마나 그 요구에 부합하고 있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연구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와 공공연구시스

템 주체·구성원들간 문제인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필

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이 점차 고도화될수록 정부의 지시

보다는 자율성에 입각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연구시스

템 주체·구성원들의 입장·시각에서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 연구를 리

뷰해서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아홉째,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와 소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

응 관점에서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AI 등 미래사회

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 저

출산,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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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결하고 개선하는데 공공연구시스템은 어떤 역할과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

열째, 본 연구는 공공연구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찾아서 그것들

을 사후적으로 분류·유형화해서 정리하는 연구다. 하지만 사전적·개념

적·연역적으로 공공연구시스템의 역할과 연구영역・주제를 도출하고, 이

러한 연구영역·주제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과제는 무엇인지(어떤 영역들에는 연구가 많고, 어떤 영역들에

는 연구가 부족하고, 어떤 영역들에서 새로운 연구들이 필요하고 등)를 분석,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수행한 공공연구시스템 연구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제언

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연구시스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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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

으로 변화하면서 이론적·실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1

이론적 측면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조직학·행정

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커지고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혁신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방과 연계・

협력에 기반을 둔 혁신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성지은 외, 2009; 

2010; 2012).2

1　 �그동안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 개편은 중요한 정치적 상징 및 정책 수단이 되어 왔다. 각 정부는 국정 비

전 및 전략에 맞춰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시도가 국가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조성한, 2007; 문명재, 2009). 

2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유기적 시스템이자 제도적 플랫폼(홍형

득, 2013) 또는 과학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정책을 수립・관리・조정하는 행정의 기능적 구

조라 할 수 있다(임상규, 2006). 한편,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이하 혁신 거버넌스)는 연구·혁신에서 

우선순위, 전략, 활동, 결과를 함께 결정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

성지은(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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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논의는 이와는 다

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논의는 주로 정권말기에 이루어졌으며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가 주를 이뤘다. 여러 조

직들이 제시한 다양한 논의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두고 행정체제 

개편의 원칙으로서 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설계도 과학기술주무부처 중심의 조직 구성 및 기능 개편, 관련 

기관 통폐합 개편 논의와 동일시했다. 때문에 행정체제에 대한 거버넌스 접

근이 전제하는 이해당사자의 자율성과 정부·민간의 연계·협력 논의는 미

흡하게 다뤄져 왔다.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 저성장·양극화, 고령화, 미세

먼지, 식품안전성, 환경·에너지 문제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가 

일상화되고, 그것을 둘러싼 논쟁들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

학기술부문과 효율성 중심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논의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

다. 복잡성, 불확실성, 거버넌스, 정부-민간 간의 협력, 참여와 사회와의 소통 

등이 과학기술행정체제 논의에서 고려해야할 핵심어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된 과학기술행정체

제 연구를 살펴보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향후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다

룬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거버넌스학회보」 등 행정학, 조

직학 분야와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과학기술학연구」 등 기술

혁신 분야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또 주요 저서 및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

자체의 내용보다는 정책형성 및 집행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정부와 이해당사자, 시

민사회의 상호의존, 연계, 네트워크, 파트너십, 공진화, 상호적응을 강조한다(Arnold et al., 2003). 과학기

술정책 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 들어 민주화·전문화·다원화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정부주도식 독

점적·폐쇄적·일방적 국정운영방식에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분권적 거버넌스

로의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했다(장영배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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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

서, 정부 문건 자료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행정체

제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주목해야할 연구 이

슈 영역을 논의할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한다. 연구가 어떻게 세분화·다양화되었으며, 

주요 이슈 및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한다. 2절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정권 변화에 따

라 다양한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 핵심 주제를 검토할 것이다. 3절에

서는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4절 향후 연구방향과 

함께 5절 맺음말을 제시한다.

1.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의 특징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연구기관인 STEPI와 

일부 행정학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 

부총리체제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 과학기술행정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되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과학

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논의는 그야말로 백화제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조직 개편의 하위범주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

정부조직개편의 일부로서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연구이다.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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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과 행정이론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강신

택・김광웅, 1993; 한국행정연구원, 2003; 행정안전부, 2008; 한국행정학회, 2012), 연구 

주제는 정부조직 개편의 이념과 논리부터 바람직한 방향에 이르기까지 방

대하게 다루어졌다(박대식, 2008; 이창원・임영제, 2009). 전통적으로 행정학과 

행정이론의 논리가 관료주의적 계층제의 능률성·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

어 행정체제에서 유사기능 간 조정 및 통합 문제는 오래전부터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능률논리, 정치논리, 문화통합논리 등이 제시되어 왔으며(최성

욱, 2001a; 2001b),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그 하위단위로 다루어져 왔다.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정책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으로 그 범위와 역할

이 확장되면서 독자적인 범주로서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

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권별로 새롭

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개편의 의의, 운영 방향,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성지은, 2006; 2013; 김성수, 2013).

이와 함께 정책조정체계 및 기구, 연구회 등 중간조직, 정부출연연구소에 

관한 세분화된 연구(황용수·김갑수, 1999)와 특정 시기나 특정 조직·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정책조정 

방식 변화」(김성수, 2005),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 사례연구: 2008

년 2월 사례를 중심으로」(민진, 2008), 「박근혜 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에 대한 연구: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박수경·이찬구, 2015) 연구가 대

표적이다. 또한 정책 과정에 따라 연구주제도 기획, 조정, 평가체계로 세분

화되었고(김성수, 2000; 김광구, 2009; 성지은·정연진, 2013), 지방·지역의 과학기

술정책 및 혁신을 다루는 행정체제도 독자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하규

만, 2000; 최영훈 외, 2001; 이공래·이정협, 2003; 천세봉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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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규범적·비교분석 연구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초기 연구는 역사적·규범적·기능적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행정조직을 담당한 행정안전부나 이를 주로 연구하는 한

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온 「한국행정60년」, 「정부조직개편백서」 등을 통해 정

부조직개편의 역사나 논거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하나로 과학기술주무부

처 중심의 조직개편이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된 행

정조직도 및 체계, 행정부처의 명칭과 기능, 관련 기관 및 위원회의 신설·

통폐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03; 행정안전부, 2008).

과학기술 주무부처에서 발표한 백서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이뤄진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 및 진화적 특성을 다루었다. 주요 연구로

는 과학기술처가 1987년에 발표한 「과학기술행정 20년사」, 1997년과 2008

년에 발표한 「과학기술 30년사」, 「과학기술 40년사」가 있다. 여기에는 과학

기술행정체제 및 주무부처의 변화가 각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다(과학기술처, 

1987; 1997;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어지는 행

정체제 및 주무부처의 역사적 형성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김미나, 2005; 임상규, 2006; 천세봉·하연섭, 2013). 김

성수(2013)는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큰 방향성을 ‘집행부서의 분

화 및 다원화, 전담조정기구의 제도화 및 전문화, 공공연구기관 관리의 자율

성과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새 정부의 바람직한 행정개편 및 운영체계에 관한 

규범적 연구가 정권 말에 진행되었는데 상당수가 정부 수탁과제로 이뤄졌

다(김광웅 외, 1992; 강신택・김광웅, 1993; 오연천 외, 2007; 국가미래전략연구팀, 2012). 

학계를 중심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의 실효성과 그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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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꾸준히 이루어졌다(김영평, 1993; 이창원, 2001; 박천오, 2011a; 2011b).

이와 함께 정부조직변화의 동인과 발전 방향을 지식정보화, 글로벌화·

민주화·지방화, 신기술의 등장,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

외 환경 변화에서 찾으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졌다(박기영, 2006; 윤종용 외, 

2010; 윤종민, 2012; 성지은, 2013; 성지은 외, 2013).

또한 주요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나 정부행정개편 과정을 비교·분석하

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과학기술행정

체제에 대한 동향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제3세대 혁신

정책의 등장, 정책 정합성(Coherence)의 강조, 정부·민간의 협력 등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장영배 외, 2007; 성지은 외, 

2009; 2012).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주무부처, 보좌·자문·조

정 기구, 부처산하 독립기관 등을 비교분석하여 각 국가별 고유한 제도적 

특성과 함께 R&D조정기능의 강화, 교육과 연구개발 부처의 통합 등 최근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황용수 외, 2004; 박기영, 2006; 염재호, 

2009; 성지은, 2009). 황용수 외(2004)는 주요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비교·

분석 후에 각 국가행정의 지배원리, 관련 제도의 역사적 맥락, 과학기술 발

전의 단계별 특성을 다루고 각 국가의 행정체제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화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3) 과학기술정책의 조정·통합 및 최고 통치자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은 과학기술처 출범 직후부터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조정 체계 및 원리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시스템(김계수・이민형, 2003), 다부처 참여 사업의 종합조

정(양희승, 200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의 조정·통합(김성수, 2000), 정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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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방식으로서 정책 통합(성지은·송위진, 2008) 연구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 들어 거의 모든 부처가 R&D를 진행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통합 문제가 더욱 뜨거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신성장 동력사업 선정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싸고 과학기술, 산업, ICT 관련 

부처의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정택, 2003; 김

상봉·이상길, 2007). 이와 함께 정책 수행주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

로 하되, 개별 정책을 전체 목표에 부합되게 하는 조정 방식으로 정책통합

(policy integration)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정책통합은 정책들이 

특정 방향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위계적으로 배열되거나,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약진하는 것을 넘어 공통된 비전을 향해 함께 진화해 나간다는 점

에서 계서제나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성지은·송위진, 2007; 2008; 2010).

한편, 과학기술은 ‘통치자의 몫’이라 불릴 만큼 과학기술 발전에서 국가 

최고책임자의 판단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

은 첨단과 미래를 상징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를 통해 

국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성지은·조황희, 

2005). 한국 과학기술사를 일별해 보면, 과학기술에 대한 통치자의 관심도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며,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이 정책 방향

과 성과를 크게 좌우해 왔다(정정길, 1994; 강신구, 2002).

이 때문에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각 정

권별로 대통령이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거나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송하중 외, 2000; 윤진효, 2002; 함성득, 2002; 성지은·

조황희, 2005; 함성득·양다승, 2012). 이와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학기술 담

당 비서실·비서관, 과학기술 조정 및 자문기구의 바람직한 역할과 그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함성득, 1998; 염재호 외, 2004). 윤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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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와 김혁·함성득(2004)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

니라 정치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집행, 그리고 이

행여부에 대한 평가 등을 지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 법제도 정비, 과학기술 예산배정 등을 결정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의 연구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혁신체제론(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이 과학

기술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이공래·송위진, 1998; 김성수, 

2000; 송위진, 2002; 구영우 외, 2012). 이공래·송위진(1998)의 「한국 국가혁신체

제의 구조와 특성」, 송위진(2002)의 「혁신체제론의 과학기술정책」이 대표적

이다. 이들의 관점은 기술의 선택·개발·확산·활용이 규칙적으로 이루어

지며, 과학기술지식의 효과적인 창출·확산·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직루틴과 제도를 중시하고 관련 혁신

주체들의 상호작용, 제도 간 보완성, 그리고 기술과 혁신체제의 선택적 친

화성 등을 주장한다. 기존 전통적인 정책의 관점에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어

디에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의제였다면, 국가혁신체제론에서는 연

구개발 투자를 결정하는 조직루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효과적인 혁신

을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가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송위진 외, 

2004; 송위진, 2006; 송위진 외, 2007; 성지은·송위진, 2007; 송위진, 2015).

이와 함께 거버넌스 개념이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행정체제와 결합

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의 일사불란

한 기획·집행·관리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용자, 시민 등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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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논의해 왔다(송위진, 2003; 권기창・배귀희, 2004; 박진희, 2004; 박상욱, 2005; 홍형

득, 2007; 김성수, 2007; 조현석, 2008).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지고 환경이 불

확실해지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나 관련 부처, 관

련 사회집단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숙의적 거버넌스가 

중요해진 것이다(홍성만, 2006; 박희제 외, 2014).

2010년도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정책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기획·집행·평가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수요지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송위진, 2012). 

최근에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 과학기술과 사회·현장의 통합 모델, 

공공-민간-시민 간의 협력 모델 등 다양한 의의를 가진 리빙랩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 경제성장 중심의 

산업혁신의 한계를 넘어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

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성지은 외, 

2014; 성지은·박인용, 2016). 이와 함께 참여형 거버넌스가 명시적으로는 강조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가에 대한 성찰적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

다(조현석, 2008; 이영희, 2011).

5) 정권 교체기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

2000년대 들어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연구하는 주체도 소수의 행정학자 

및 정책 연구기관을 넘어 전문가 협의체 및 집단으로 확대되었다. 한국과

학기술한림원(‘94년), 한국공학한림원(’96년)이 설립되었는데, 두 조직 모두 

과학기술정책 관련 학술활동을 해 왔다. 2002년에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

(scieng)이 설립되어 병역대체복무제, 기술유출방지법, 이공계 대학원 처우

개선 등 각종 현안에서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2005년에는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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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설립되어 과학기술 현안 이

슈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책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김대

중 정부 말기에는 차기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로 오연천 외(2004), 황용

수 외(2004) 등이 진행되었고,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조만형(2007), 오

연천 외(2007)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폐지를 경험한 이

명박 정부 말기에는 이런 유형의 정책연구가 대폭 확대되어, 한국공학한림

원(2012), 과실연(2012), 국가미래전략연구팀(2012), 한국행정학회(2012), 대

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2012) 등에서 각각 차기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

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2017년에도 반복되

었으며,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하는 연구나 행사 횟

수는 더욱 늘어났다.

6) 한국적 이론 개발

과학기술혁신 연구에서는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한국적 이론 및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선진국의 모

방·학습을 통해 빠르게 발전한 것처럼 과학기술행정체제 또한 외국의 모

델을 빠르게 모방·학습해 왔다(송위진 외, 2007; 성지은・송위진, 2010).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독특한 제도적 특징과 맥락을 기반으로 한국적 이론

과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탈

추격 연구이다. 송위진, 정재용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탈추격론’을 개발

하고 이를 정책연구와 행정체제 개편에 활용하였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선

진국 모방이 쉽지 않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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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탈추격론은 기존 추

격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일하는 방식, 정책, 행정체제, 제도, 기술, 

지식, 가치, 절차, 인식체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송위진 외, 2007; 정

재용·황혜란 편저, 2013; 정재용 편저, 2015).

최근 들어 많은 학회에서 한국의 현실에서 이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체

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적 이론을 국제무대에 소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적 혁신정책, 정책통합 등 외국의 이론을 

한국적 상황에서 재해석하거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을 우리의 맥락에 

맞춰 새롭게 고찰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Kim, 1997; Seong and 

Song, 2008; Choung et al., 2014; Seong et al, 2016).

전환이론은 현 사회·기술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관점 하에 사회통합·환경보호·경제발전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

로의 전환을 주장한다(송위진, 2016).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경우 강력한 정부

주도의 하향적 정책 추진,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 추

격형・모방형의 기술혁신 모델, 기술 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연구개발 

등 그동안 형성되어 온 제도적 틀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모델로 전환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송위진 외, 2007; 성지은 외, 2009; 성지은・송위진, 2010; 성

지은 외, 2012; 송위진, 2013).

2.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의 주요 쟁점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정치 환경 및 철학, 사회·경제적 맥락 등에 따

라 작은 정부론이냐 큰 정부론이냐, 컨트롤타워냐 거버넌스냐 등 다양한 논

점을 형성해 왔다. 본 절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에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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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들을 분석한다.

1)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그동안 과학기술행정체제를 포함하여 정부조직 개편을 지배해 온 논리는 

효율성과 능률성에 기반을 둔 ‘작은 정부론’이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

주의의 영향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중심의 조직분화 원리보다는 조직통합

을 통한 정책의 조정력 확보와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강조된 것이다. 이

러한 원리는 조직개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정책 문건뿐만 아니라 

정치·행정가들에게도 큰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과학기술행정체제 개

편에도 주요 논거로 작용하였다(기획예산처, 2002; 정정길 외, 2007; 국가미래전략

연구팀, 2012). 이에 따라 과학기술행정체제에서도 관련 영역과의 연계 및 시

너지 창출을 위해 여러 개를 묶는 ‘대부처주의’가 조직개편의 주요 원리로 

작동했다(조태준・황혜신, 2009).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

학부로의 통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은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조

직통합을 통해 부처의 수를 줄이는 논거로 작용했을 뿐, 작은 정부가 표방하

고 있는 민간 자율성 확대나 정부 역할 및 규모 축소를 이끌지 못했다(김근

세·권순정, 1997; 김근세, 2005; 하태수, 2007). 학계에서도 작은 정부론 적용이 의

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다(정정길 외, 2007; 이

창원・임영제, 2009; 배종윤, 2010). 또한 작은 정부론의 개념이나 실제 적용 방식

에 대한 엄밀한 학술적·실증적 논의도 미흡했다(박동서 외, 1992).

실제로 과학기술계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 R&D 투자 확대, 연구비 배분을 

위한 정부중심의 획일적 평가방식의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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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주도의 전통이 강하게 유지·확장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

특한 제도적 특성인 국민의 행정의존 및 행정만능사상 등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정부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거치면서 구축

된 과대성장국가론의 틀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장집, 1985; 

박동서 외, 1992). 또한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을 국가 경제발전

이자 국익과 동일시하는 국가주의적 과학관도 이를 촉진시켰다(박희제, 2006; 

박희제 외, 2014). 정부 개입에 의한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 경험은 정부 주도

성을 더욱 견고하게 했으며, 연구개발투자 확대, 출연(연) 설립 및 적극적인 

지원, 연구개발 주체 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 

및 행정수단을 정당화시켜 왔다(성지은 외, 2013).

2) 컨트롤 타워와 거버넌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행정 관료와 엘리트 전문가 중심의 빠

른 결정과 강한 집행력을 기반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과

학자들의 상향적 참여 체제가 형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과

학기술 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부족했다(성지은 외, 2009; 2012).

과학기술 분야 협회·단체의 경우에도 정부에 의해 조직화되어 정부주도

의 정책추진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주체들을 육성하고 동원하는 활동을 했

다.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들을 엮

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중간조

직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가장 

크고 오래된 과학기술계의 대표 단체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과학대중화, 

학술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하향식 통치를 위한 준정부 행위

자로 정부의 수요와 필요성에 의해 동원·통제되어 왔다. 조직 예산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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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인사권도 실제적으로 정부가 행사하는 경우

가 많았다(성지은 외, 2008).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정책의 위

상과 범위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다룬 논의가 제3세대 혁신

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수요 기반형 혁신정책,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사용자 주도형 혁신정책 등이다(성지은 외, 2010; 2012).

그동안 과학기술이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에 머물렀

으나, 삶의 질 및 국민행복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소 등의 목표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

성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성지은 외, 2009; 2010; 2012). 이와 함께 황우석 

사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새만금과 4대강 사업 등 과학

기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시민참여와 과학기술 민주주의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핵폐기물 처리장, 광우병, 밀양송전

탑 등 정치적 갈등이 노정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박희제 외, 2014).

이처럼 과학기술혁신정책이 다양한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기반형(generic) 

정책으로 확대·진화하고, 시민사회와 여러 사회 주체와의 협력을 강조하

는 거버넌스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현장에서는 기존 R&D 중심의 과

학기술정책과 산업혁신 일변도의 혁신정책 프레임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

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이 하향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활동이 

여전히 주를 이루면서, 관련 주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네트워크 및 견

제·균형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관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대부분이 과학기술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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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3, 조정이나 문제해결 방식이 수직적 통제 개념

이 강한 컨트롤타워 강화론에 머물러 있다(성지은 외, 2009; 2010; 2012; 성지은・

송위진, 2010). 행정체제 개편 논쟁에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는 정부와 이해관계자 및 시민이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을 결정

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와는 거리가 있다. 즉 혁신주체, 사용자, 시민들은 

사라지고 기술지식과 예산 공급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즉 컨트롤 타워의 위

치를 거버넌스로 이해하고 조직개편을 논의하고 있다(과실연, 2010; 교육과학

기술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2010.11.23).

3) 조직 개편의 효과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은 행정부처의 명칭과 구성을 바꾸고, 인

력을 감축하여 관련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왔다. 조직의 

신설, 개명, 통폐합, 지위격상, 강화 및 축소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 조직개

편이거나 새로운 기능 추가 및 권한 부여, 기능 축소 및 타조직 이관과 같

은 기능적 조직개편이 다루어졌다(김영평·최병선, 1993; 최성욱, 2012). 교육과

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러한 능률 논리에 의해 개편된 조직의 산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에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나 전략적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조직개편 단행 후 구성

원 간의 반목과 질시, 스트레스, 심리적 퇴행, 냉소와 무관심, 정책노선의 분

열 등의 부정적 행태가 나타났다(최성욱, 2001; 2004; 박천오, 2011b; 성지은, 2009).

그 결과 정권 초 조직 통합이 단행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이 다시 

3　 �김성수(2013)는 집행부처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일차적 혹은 우선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를 

관료주도성에서 찾고 있다. 조정기구, 연구회 등 과학기술행정체제와 관련된 중층적인 제도설계를 소

홀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정기구나 연구회는 부처조직이 관리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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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조직 통합이후 미묘한 알력이 생기거나 업

무의 성격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조직의 화학적 융합이 어려

워지기 때문이다. 또 관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도 조직 통합을 저해

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현안 업무로 인해 미래지향적 업무가 순위에

서 밀리거나, 1차관과 2차관 사이의 실질적 계급 차가 존재할 경우 두 조직 

간의 독자성과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 통합이 실질

적 시너지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문명재, 2009). 대

표적인 예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

합해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만남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로는 현안 중심의 교육부 업무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

한 과학기술부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성지은 외, 

2009; 문명재, 2009).4

또한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 이후 ‘조직 내 주도권 다툼’이나 ‘한지붕 

두가족’ 이 유지되면서 조직 화합 및 시너지 창출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이

와 함께 조직 통합시 고려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주요 인식, 의사결정 관행, 

일상근무생활, 인사,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미흡했다(최성욱, 2001a; 

2004; 박천오, 2011a; 2011b; 성지은 외, 2012). 하드웨어적 조직개편을 뒷받침하

는 조직관리와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충분히 논

의되지 못했다.

4) 상징정책과 반복적 조직 개편

일반적으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비전과 전

4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의 미래지향성 또는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 IT 등 단기 기능

과 통합될 때 장기 기능이 죽거나 밀린다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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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보여줄 있는 정치적 상징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기존 정부와 차별화면

서 새로운 정부의 정통성과 지지를 공고화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특정

한 행정 가치나 정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적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문명재, 2009). 즉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

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써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게 된다.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정부조직개

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직개편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하나

의 의례로 자리 잡았다.

거의 모든 정부가 이러한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왔다(김병

섭 외, 2007). 그러나 후임 정부는 이런 개편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도 전

에 전임 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

는 수단으로서 행정체제를 또 다시 개편했다(성지은 외, 2009).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

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드웨어적 접

근에 따른 조직 통합 시도가 조직의 화학적 융합에 한계를 보이며 정권 초에 

조직개편이 단행되나 정권이 바뀌면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

러한 특성이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행정체제는 1990년대까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로 이어지는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김대중 정부를 기

점으로 거의 정권 교체기마다 변화되었다. 과학기술이 희망과 미래라는 담

론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수반하는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과학기술

은 각 정권의 국정의제로 부각되어 왔다(정병걸·성지은, 2005). 참여정부의 과

학기술중심사회구축,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영향으로 정권 초기에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진

행되지만 정권 말에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추동력이 약화되는 일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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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더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정책과 조직은 없어지거나 급격

하게 힘을 잃게 되면서 장기적인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행정체제 논의도 더욱 정치화되고 있다(성지은 외, 2009; 2010; 2012). 

3.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의 비판적 고찰

본 절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 도출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다양한 관점 및 방법론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성찰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귀인 오류

그동안 과학기술행정체제 관련 연구의 상당수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이 국가발전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믿음과 기대에서 진행되었다. 다

양한 문제의 원인을 행정체제 설계 및 작동 메커니즘의 잘못으로 보고 있으

며, 해결 대안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시성이 큰 하드웨어적인 조직개

편에서 찾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대안 도출을 정답이 없는 행정개편에서 찾

는 전형적인 인식과 설계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현

재 동원되는 조직개편의 논리는 20세기 초 규릭(L. Gulick) 등이 제시한 감독

과 통제, 분화와 통합의 원리를 적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조성한, 2007; 

박천오, 2011a; 최성욱, 2012).

이런 점을 고려하면 행정조직 개편이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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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논의는 신화이자 정치적 상징에 불

과하다(김영평·최병선, 1993; 조성한,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서 행

정체제 개편 논의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가시성 있는 정치적 성

과를 단시일 내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합리적 모형의 지배

그 동안 진행된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의 결정주체와 결

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선형 모델에 입각해 행정체제를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없는 폐쇄적 시스템으로 상정했다. 주어진 체제하에서 이미 정해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최적배분 또는 정책수단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합리적 결정모형이 거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과학기술행정체제 관

련 논쟁에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담론은 이것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자원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불확

실성이나 복잡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명쾌한 정답을 추구하고자 했으며, 

합리성·효율성 등의 정책 목표를 위해 윤리적, 사회적 가치들은 논의에서 

거의 배제해 왔다(김영평·성지은, 2005).

그러나 과학기술행정을 둘러싼 현실은 복잡·다양해지면서, 단선적 선형 

모형에 기반을 둔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새로운 대

안적 설명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세먼지, 녹조, 메르스, 생활 및 식품 안

전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과학기술 자원의 합리적 배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 설득과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새롭게 재조직하는 경우에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

는 내용과 실제 실행과정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명박 정부 때 관련 정책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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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 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설 국가과학기술위

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행정

체제를 개편하거나 개선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조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것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 및 개선 노력이 필요

하다(김영평·성지은, 2005).

3) 처방위주 연구와 연구의 쏠림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과학기술 주무부처 중심의 하드웨어 개편에 기

반을 둔 단기적인 처방에 치중해 왔다. 단편적·대증적·수단적 처방 위주

의 연구는 견고한 이론이나 철학으로 진화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나 몇몇 소수 학자가 정권 차원의 정책 의제 형성을 주도해 왔

으며, 연구와 실천이 서로 별개로 이뤄지고 정책비판과 토론이 원활히 진행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연구의 적실성·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시각에 대한 논의와 비판, 새로운 도전과 시행착오로부터의 

학습이 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 연구에 대한 실험과 개선 작업

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연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유행, 연구

비, 방법론, 정보의 가용성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 상당수는 정부 지원의 위탁 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권말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유사한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행처럼 연구 경향이 쏠림에 따

라 정책연구의 유용성과 현실 적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김영평·성지

은, 2005). 특히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 상당수가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을 진

단하고 이를 구조적·기능적·수단적 차원에서 설계하는데 집중되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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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주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연구 방법론 또한 역사적·규범적·

제도적 연구에 집중되어 일하는 주체의 주관적 의식과 행동을 해석하고 간

주간적으로 이해하려는 해석학적 접근이 부족하였다(최성욱, 2012).

4)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현재 우리 혁신체제

의 현주소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과

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즉 우리 혁신체제에 대한 성찰과 함

께 변화한 상황에 어울리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과 체제를 찾아가는 과정

인 것이다.

각 정권별로 정부조직 및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

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과학기술계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한 거대 담론은 매우 미흡했다. 대부분 일회적인 논의나 보여주기 식의 

행사로 끝나 버렸으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새

로운 해결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당면한 환경·

경제·사회·정책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혁신전략 및 과학기술행

정체제개편을 어떻게 진화·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망과 비전은 수사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에 대한 상상력이 부재했다.

거대 담론이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위・세부 담론 또한 거의 다루어

지 않았다. ‘과학기술중심사회’나 ‘녹색성장’, ‘창조경제’를 이야기했지만 과

학기술과 복지・노동, 에너지·환경, 안전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세부 이슈

와 조정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김영평·성지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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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의 향후 방향

본 절에서는 그동안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에서 제기된 한계점을 기반으

로 향후 연구방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진화적 합리성의 강조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과거 경험하지 못한 여러 사건들

이 나라 안팎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선택이 전

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발생하기도 한다. 불안정, 복잡성, 혼동, 변화

로 표현되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정책연구의 초점을 ‘과학성’에서 ‘탐구성

(inquiry)’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연구의 객관성, 중립성을 강조하

는 방식에서 적응성, 응용성을 강조하는 탐구 행태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영평·성지은, 2005).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효율성, 합리성, 일관성, 종합성으로 나타나는 중

앙집권적 통제위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관련 정책 주체들의 자발적 조직화

(self-organization)를 강조하는 진화적 합리성에 주목해야 한다. 즉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메커

니즘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

과 관련된 현장의 주체들은 국지적인 적응과 학습을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책은 어느 특정인의 설계대상이 아니라 관련 정책 당사자들의 상

호 적응적 행동에 따른 진화의 산물이다. 각 정책 주체는 창조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공진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과 오차 수정을 위한 적응력

을 갖출 수 있다(김영평, 1991; 김영평·최병선, 1993; 김영평·성지은, 2005). 그리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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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에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부상하고 있는 

실험(experiment)과 실험실(Lab)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선과 정

책개발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5 리빙랩, 크리에이티브 랩은 혁신 주

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정책과 비즈니스, 일하는 방식을 탐

색하는 수단이다(성지은 외, 2014; 성지은·박인용, 2016). 소규모의 실험과 시행

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새로운 대안과 조직화 방식을 진화적으

로 탐색해가는 것이다. 발전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혁신주체들

의 실험과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실험국가(experimental state)에 대한 논의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Bakhshi et al, 2011).

2)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연구는 경제적·기술적·조직적·기능적 시각

에서 접근해 왔다(최성욱, 2001a; 200b; 김영평·최병선, 1993). 1980-90년대 들어

오면서 사회적·법적·정치적·윤리적 합리성을 포괄하는 접근이 논의되

었으나, 여전히 합리성이 지배 이념으로서 작동하면서 정책 현상의 다양성

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김영평·성지은, 2005).

이제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도 다학문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전공에 따른 학문적 관심에서, 그리고 자기가 전공한 학

문의 기법이나 방법론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해왔다. 앞으

로 일어날 많은 정책 사례는 과거의 경험이나 규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새로운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창조성을 발휘하기 

5　 �영국의 혁신지원 기관인 NESTA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 방법론으로 실험을 강조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략기획보다는 다양한 실험을 빨리 수행하고 학습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훨

씬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RCE(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 방법론을 통해 학습지향적 

정책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www.netsa.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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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행위

자들이 팀을 이루어 토론과 정보교환을 연구방식이 요청된다(정정길, 1994). 

특히 연구자, 공무원과 민간 혁신주체, 시민사회가 만나고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리빙랩 방법론(성지은 외, 2014; 성지은·박인용, 2016)이나 초학제적 연

구방법(transdisciplinary research)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임홍탁·송위진, 2017).6 

한국 사회가 고도의 과학기술기반 사회가 되면서 과학기술이 생활세계 전

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만 한정된 협업과 학습

이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정책학습 및 

연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3)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화

각 국가의 혁신 거버넌스는 고유한 제도적 맥락이 존재하므로 이식이나 

모방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기계적인 모방을 벗어나 우리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한 성찰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혁신 거버넌스 연구에

서 한국적 이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외국에

서 제시된 이론을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송위진 외, 

2007; 성지은 외, 2009). 이런 점에서 한국적 이론의 개발 및 토착화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론의 토착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위험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는 정보화·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공동체로서 변화의 물결

6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와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는 다음과 같은 차이

가 있다. 학제간 연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둘 이상의 분과학문 학자들이 수행하는 연구이며, 초학제적 연

구는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지식을 창출·

통합해 나가는 고도의 협력 연구를 말한다(임홍탁·송위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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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사회 정책과 제도는 유사한 형

태를 띠게 되는 수렴적(convergence)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송위진 외, 2007).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론이 보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론으로서의 지

위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 교류가 활

성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

가 간의 학술 교류도 중요하다(김영평·성지은, 2005).

4)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효율성은 정책의 최우선 목표였다.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는 정책 아이디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개발 연대에 형성

되어 온 권위주의적 의식 구조나 관행인 일사불란함과 통제적 발상은 여전

히 지배적이다. 광범위하고 복잡 다양한 정책현상에 대해 일관성과 통일성

이 강조되고 있으며 창발적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부족

하다(김영평, 1991; 김영평·최병선, 1993; 김영평·성지은, 2005).

한국사회가 민주화・전문화・다원화됨에 따라 정책의 내용도 복잡화・

다양화・전문화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 방법

에 따른 강력한 정책조정이 가능했으나, 정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

하면서 문제해결이나 조정이 대단히 어려워졌다. 가치의 다양화에 따라 정

책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졌으며, 종래의 합리적·기술적·공급자적 패러다

임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성지은 외, 2010; 2012).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정책 연구에서도 기존 패러다임을 넘어 수요자, 

시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에 두고, 만나고 논쟁하고 상호 학습하는 진

정한 의미의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송위진, 2015; 성지은·박인용, 2016). 

거버넌스적 관점을 통해서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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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 식품안전, 인수공통전염병과 같은 과학기술 관련 이슈와 그 대안

들을 다룰 수 있다.

5) 조직문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행정부처의 구성을 바꾸고, 인력을 감축하고 기관들을 통폐합하는(김영평, 

1993)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조직 내부를 블랙박스(암흑상자)로 처리할 뿐 세심

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는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사회심리학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당수의 연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적인 조직개편만이 아니라 조직문화, 활동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까지 포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조 및 기능재편에 맞춰진 연구에서 

블랙박스로 처리되었던 실제 운영 과정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최성욱, 2012). 업무에 대한 인식과 일하는 방식,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 심리 등 조직 구성원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리더십, 사기(morale), 커뮤니케이션, 조정과 협력,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조직 역량 제고, 변화 관리 및 조직 학습 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6) 점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

이제까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부조직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었다. 조정기구를 신설 혹은 강화하거나 특정 장관을 부총리급으

로 격상시키는 것을 통해 행정체제가 고도화될 거라고 보았다. 하지만 앞

서 논의했듯이 단순한 물리적 해법인 조직 구조개편으로 정책 결정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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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과 복잡다단한 행정체제 문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조직 개편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만 정책효과나 문제해결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가

시적인 경우가 많다(최병선・최종원, 2008). 새로운 시스템 설계가 당초 의도

된 방향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혁신 시스템과 거버넌

스가 갖고 있는 진화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

하다(성지은 외, 2010).

과학기술행정체제 설계가 아무리 정교하다 할지라도 당초 의도하는 바

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괴리 현상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급진적인 개편보다는 과거에 활용되었거나 현

재 활용되고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효과가 높았고 기능을 잘 했던 기제를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최병선・최종원, 2008). 이 과정

에서 형식보다는 내용, 양보다는 질, 정태적이라기보다는 역동성, 계층보다

는 네트워크, 요소와 함께 전체 질서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성지은 외, 2010). 

그리고 이 과정은 ‘시스템 전환론(sustainability transition)’의 관점에서 조망

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전환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해결 방향과 비전을 전

망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니치 관리에 기반하고 있다. 작은 

실험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쌓고 그것이 조직화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결국

에는 사회·기술시스템 전체 차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논의이다(송위진 엮

음, 2017). 시스템 전환론은 점진주의 접근이 소홀히 하고 있는 거시 차원의 

변화 전망을 논의하면서, 거시적·구조적 전환과 미시적·국지적 변화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 R&D와 산업경쟁력 중심의 과학

기술정책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개념으로 도입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과학기술행정체제 

논의를 풍부히 하고 있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의 활용을 통해 점진적 

변화를 통한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면서 과학기술행정과 정책의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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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생산적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

편을 다루는 다수의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과학기술의 자원 배분에 초

점을 맞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원 배분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

울였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과 공진화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자리 잡기 어렵다. 또 자원배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강조되면서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했던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정부주도형 과

학기술혁신정책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뤄지는 과학기

술행정체제 논의는 정부 내 하위조직 설계에 머물면서 복잡하고 불확실한 

변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저성장 탈피, 저출

산・고령화, 에너지·환경문제, 전염병 문제, 생활안전 문제 등 과거 과학기

술정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난제들을 다루어야 한

다. 과학기술행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해

야 하는 상황에 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프레임을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도 

조직설계를 넘어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을 넘어 다양한 관련 주체와 어떻게 연계・협

력해야 하는지 등을 다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수요자인 이해당



274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자와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도 적극적으

로 논의해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체제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의 행정에 대한 연구를 넘어 과

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를 다루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이제 사회와 함께 하는 과학기술행정체제가 탐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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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이후 혁신연구는 주변의 많은 학문분과들로부터 이론적 자

원을 공급받으며 학제적 연구로 성장해왔고, 어느덧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

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혁신의 사회적 성격이나 

혁신에서 사회의 역할은 혁신연구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초기 혁

신연구에서는 특히 기술의 확산에 대한 설명에 사회학적 접근이 중요한 기

여를 해왔고 기술사회학과 혁신연구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던 반면, 기

술경제학, 기술관리학, 연구정책 등이 혁신연구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면

서 사회적 요소에 대한 관심은 혁신연구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게 된 것

이다(Martin, 2012).

일례로 초기 혁신이론은 ‘기초연구 → 응용 및 개발연구 → 확산’이라는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면서 투입, 산출, 경제성장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 

기술혁신을 설명하려 했다. 여기에서 과학기술자집단은 혁신의 주체로 인

박희제(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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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었지만 이들은 대체로 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 연구비처럼 혁신과정에 

투입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초기 과학사회학이 천착했

던 과학기술자 ‘사회’의 구조나 특성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과학

기술자는 추상적인 과학기술하부구조의 하나로만 다루어져 온 것이다. 이

후 혁신체제이론이 분석단위를 국가, 지역, 산업섹터로 확장해 나갔을 때

도 (시민)사회는 혁신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송위진, 2006; 송

위진·성지은, 2013). 

반면 최근 혁신연구의 발전과정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는 사회의 발

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사이 혁신정책은 산업발전·경제성장

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넘어서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라는 사회적 가치

와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혁신이론 역시 기술과 산업의 테두리를 넘

어 사회-기술시스템을 강조하면서 혁신연구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박희제·성지은, 2015; 송위진, 2006, 2008; 송

위진·성지은, 2013; 한재각 외, 2013). 이와 더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과학기술사회학과 과학기술학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혁신연구

가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 

행정학뿐 아니라 주변의 사회과학 분야들과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융합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주된 연구주제로 삼

아온 과학기술사회학과 과학기술학이 그 대상으로 유력하게 등장한 것이

다(Marti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혁신연구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자사회와 과학기

술과 사회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한국의 기술혁신 연구가 과학

기술사회학 나아가 과학기술학과 접점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의 혁신연구와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연

구자의 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보다 혁신연구, 과학기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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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학, 과학기술학 연구가 중첩되어 발전하기에 더 좋은 토양을 갖추었다고

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이들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

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 향후 기술혁신연구가 진전할 방향을 모색하

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국내의 연구동향을 대표할 연구결과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선택되었다. 

먼저 한국에서 과학기술혁신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지인 「과학기술

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 발

간된 모든 호의 목차를 참조하여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논문을 살펴

보았다. 또한 이들 논문의 참고문헌과 저자의 전문성에 비추어 기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이 보완되었다. 보완된 논문들은 주로 과학기술사

회학 분야 논문이 다수 발견되는 사회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

회학」과 「경제와 사회」에 발표된 글과 영문저널에 실린 글이다. 연구보고서

는 많은 경우 주요 내용이 추후 학술지에 게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문이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범위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취사선택은 저자의 전문성과 연구관심에 기

초해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관련주제에 관한 논문이

라도 이론적인 논의나 개념소개가 초점인 논문은 리뷰에서 생략되었고 경

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후의 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먼저 다음절은 제도주의 과

학사회학의 핵심주제인 과학자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리뷰 하여 한

국 과학자사회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혁신연구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이어 과학기술학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이 

혁신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 주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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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기대고 있는 이론과 개념들이 대체로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절은 먼저 서구에서 이러한 주제가 연구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하고, 이어 같은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의 특징을 논의한 후, 마지막으

로 혁신연구의 관점에서 미진했던 연구영역과 앞으로 요구되는 연구의 방

향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1. 과학기술자사회 연구의 현황

혁신은 과학지식과 기술의 생산뿐 아니라 혁신을 위한 정책과 자원의 동

원, 혁신의 결과물의 이용과 확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를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활동이다. 한 사회의 혁신능력

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혁신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뽑으라면 많은 

이들이 과학지식의 생산을 떠올릴 것이다. 실제로 혁신에 대한 전통적인 시

각은 지식의 생산을 혁신과정의 핵심으로 간주했고,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

술자를 혁신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혁신을 위한 핵

심적인 자원으로 간주했다(송위진·성지은, 2013).

그런데 과학기술자는 단지 연구비나 정책적 지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

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집단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들은 업무와 평

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징은 다른 사

회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규범과 내부질서를 만든다(송위진 외, 2003). 동시

에 과학기술자는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 활동의 결과물에서 

직접 창출하지 못하고 외부(국가, 기업, 대학 등)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에 이들의 자율성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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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학지식의 보편성에도 불구하

고 과학기술자 집단을 둘러싼 사회적·역사적 환경에 따라 국가별로도 과

학기술자의 집단적 성격이나 과학기술의 제도적 성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Ben-David, 1971).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러한 과학기술자 집단의 사회적·제도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요긴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면 한국의 혁신 연구는 주로 대학, 연구소,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거

시적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개별연구자 또는 과학기술자집단에 대

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까지 한국 혁신연구와 혁신정책에서 과

학기술자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자원으로서의 과학

기술자에 대한 관심에 머물렀다.1 즉 과학기술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

성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최대의 정책적 관심사였고 학술적 연구 역시 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송하중 외, 1995; 엄미정·박재민, 2007; 민철구, 2010; 정경

자 외, 2010). 대조적으로 과학기술자 집단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에 대한 이

론적·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자 집단의 특징을 포착하려는 시

도는 드물었다.

1990년 말부터 과학기술자 집단에 대한 서구의 사회학적 연구가 국내

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1998년 머튼(R. Merton)의 『과학사회학』 

번역본이 대우학술총서로 두 권으로 나뉘어 출판되었고, 이듬해 오진곤이 

『과학자와 과학자집단: 그들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연구들을 발췌·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서구이론의 

소개를 넘어 한국의 과학기술자집단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윤정로, 2000; 송위진 외, 2003; 김환석 외, 2010). 이에 이 절은 과학기술자

1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여 과학기술의 기여를 경제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제8장  과학기술자 사회,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의 현황과 과제  |  287

사회에 대한 연구를 크게 과학기술자의 규범과 가치관 연구, 보상체계에 관

한 연구, 연구생산성과 계층화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이들 연구가 서구에서 

이루어진 배경과 한국에서의 경험적 연구현황을 비교하며 살펴볼 것이다.

1)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과 가치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자사회는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규범과 보상구조 그리고 계층질서를 갖고 있고, 이러한 과학기술자사회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이해는 혁신활동의 근간인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

직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자사회 자체의 성격

에 대한 연구는 과학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머

튼은 지난 수세기에 걸친 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과학의 제도적 특성이라는 

사회학적 요인에서 찾고자했다(머튼, 1998). 그는 과학자사회를 계약관계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부의 비공식적인 사회적 규범이 지배하는 ‘공동

체(community)’로 보았고 이러한 규범질서로부터 과학제도의 비약적인 성공

의 단초를 찾으려 했다. 즉 과학자사회 내에서 공유되고 과학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독특한 규범구조는 과학의 발전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이

다. 머튼은 과학의 규범구조로 경험적 증거, 논리적 일관성, 체계적인 예측

과 같은 인지적 규범과 공유성, 보편성, 탈이해관계, 조직화된 회의라는 사

회적 규범을 제시했다(머튼, 1998).2

2　 �공유성(communism) 규범은 과학적 발견은 과학자 공동체의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며 따라서 모든 과

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편성(universalism) 규범은 과학자의 주장이 

인종, 성, 국적, 소속기관의 명성과 같은 과학자의 귀속적 지위와 무관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이해관계 또는 이해관계의 초월(disinterestedness) 규범은 연구관

련 활동의 동기를 통제하는 규범으로 연구수행과정 또는 동료의 연구를 평가함에 있어 과학 이외의 이

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조직화된 회의(organized skepticism) 규범은 과학적 증거

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주장에 대해 그 출처의 권위와 상관없이 비판적이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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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과학의 규범구조는 최근 과학의 

상업화와 과학자의 일탈이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과학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이

를 위해 상아탑이라 불리던 대학에서도 지적재산권, 기술이전사무소, 산학

클러스터 같은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배태섭, 2011; 윤종

민, 2013; 홍성욱, 2004; Etzkowiz et al., 1998; Slaughter and Rhoades, 2004; Crossant 

and Smith-Doerr, 2008; Berman, 2012). 이에 기업가 대학(entrepreneurial univer-

sity) 혹은 학술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로 불리는 이러한 변화가 연구자

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비교 준거

(reference)로 머튼이 제기했던 과학의 규범구조가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특히 공유성과 탈이해관계의 약화를 보고하고 있다(서이

종, 2000; 박희제, 2006a, 2013; 크림스키, 2010; Bok, 1982; Rosenzweig, 1985; Etzkowitz, 

1989; Blumenthal et al., 1996a, 1996b; Ziman, 2000). 이에 대해 과학의 상업화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과학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일탈적인 행위로 인

식하고 과학의 상업화가 공유성이나 탈이해관계 규범을 약화시켜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한다(크림스키, 2010; Bok, 1982; Rosenzweig, 1985; 

Sismondo, 2004).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과학의 상업화에 대한 가치판단은 뒤

로하고 규범구조를 과학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준거로만 사용한다. 

이들에 따르면 과학의 상업화로 인한 공유성과 탈이해관계 규범의 약화는 

일탈이라기보다 변화하는 과학제도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

고 이것이 과학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Etzkowitz, 1989: 

Ziman, 2000).

지난 10여 년 동안 과학기술자의 규범과 가치관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

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머튼이 주장한 네 가지 규범은 각 규범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흔히 CUDOs라고 불리운다 (박희제, 2006a,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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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주로 과학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일례로 박희제(2006a)는 

물리학과 생물학 분야의 교수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과학자

들이 공유성이나 탈이해관계 같은 전통적인 규범의 통제력이 확립되지 못

한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의 추구나 상업적 응용성의 강조와 같은 새로운 규

범이 별 저항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들은 

상업화와 거리가 먼 기초연구자들이 응용연구자들보다 공유성을 더 강조하

고, 주로 평가를 받는 입장의 젊은 과학자들이 기성 과학자들보다 보편성과 

조직화된 회의를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하고 있다(박희제, 2007, 2008). 전체

적으로 한국의 과학자집단에는 확고한 규범이 지배적이라기보다 연구자가 

처한 환경과 제도적 위치를 반영하여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연구의 상업적 적용성에 대한 강조를 규범적 가치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머튼의 규범을 과학기술자의 연구부정과 연결

시켜 연구한 김환석과 김명심(2010)은 공유성과 탈이해관계 규범이 약할수

록 증거의 날조와 변조, 그리고 표절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과학자사회의 

규범과 일탈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자사회의 규범적 특징과 관련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국가

주의 혹은 민족주의적 가치의 역할이다.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과학기

술이 핵심적인 도구로 동원되어 왔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박정

희 정부는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로써 국가적으로 동원했다. 이 시기

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단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중

흥’의 과제로서 제시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은 산업화를 통한 ‘조국

근대화’를 위한 도구이자 자원으로 여겨졌으며 과학기술자들은 ‘애국자’로 

호명되었다(문만용 2006; 박진희 2006; 김동광 2010; Kim and Leslie 1998; Kim, S-H, 

2014). 과학기술자 단체들도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호명에 적극 호응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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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대한 기여를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의 임무로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김동광, 2010; 한경희·최문희, 2014).

물론 과학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은 한국사회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다. 

상아탑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서구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

의 도구라는 가치 때문에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따라서 산업발전에 도

움이 되는 과학기술혁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Berman, 2012).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지 과학기술에 대한 도구주의적 시각

을 넘어 자신의 연구 또는 과학 발전과 국가의 이익을 하나로 바라보는 국가

주의 혹은 민족주의적 시각을 과학기술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경험과 차이를 갖는다(박희제, 2013). 한국사

회에 만연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각은 황우석이 자신의 연구를 

생명공학의 고지에 태극기를 꽂은 ‘Made in Korea’ 생명공학으로 포장하고 

국민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중요한 배경이다(Kim, 2008; Kim, 2009).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주의적 가치관은 과학기술자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존재하는 심상이고(Kim, S-H, 2014), 따라서 이것이 특

정 과학연구와 기술혁신 과정에 어떻게 동원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혁신

연구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즉 혁신연구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에 대한 국가주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한국의 혁신과

정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한국의 과

학기술자사회 혹은 한국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주의

적 가치관을 성공적으로 드러낸 반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각이 

기술혁신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

이점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다룬 한경희와 최

문희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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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정치가 기술을 압도하는 형태의 기술개발경험

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탈정치화와 과도한 정치화

의 모순된 경향을 갖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즉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한편으

로 자신의 역할을 “정치 및 행정분야 엘리트들이 의사결정의 주요 축을 담

당하고 공학 전문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짓는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정부정책

의 흐름에 부합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당

연하게 여기는 과도한 정치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한경희·최문희, 2014: 

198-199). 결국 이러한 모순된 정체성을 통해 국가주의적 가치관은 한국 엔

지니어의 역할을 기술적 영역에 제한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순응적인 태도

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한국 엔지니어 집단의 국가주의적 가치관을 이들의 행위적 특성

과 연결시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앞선 연구들보다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보여줄 뿐 아니라 향후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되고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Gottweis and Kim, 

2010). 예를 들면 과학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각은 과학기술분야로의 인재유

입을 위해 국가가 동원하는 자원일수도 있고 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대

한 국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Kim, 2008). 또한 과학 발

전과 국가적 이익을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의 과학자들이 산업발전

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돕고 나아

가 학술과학에서 과학의 상업화를 더 손쉽게 수용하고 정당화하도록 유도

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과학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과학의 사유화나 상업화

에 저항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박희제, 2013; Kim and Leslie, 1998). 따라

서 한국에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적 과학관이 어떻게 연구자들에게 내



292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면화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술혁신에 필요

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학의 보상체계

과학사회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과학이 동료들의 인정의 배분이라는 과

학 내부의 제도적 보상체계에 따라 작동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으로 핵

스트롬은 과학의 보상구조를 과학자들이 연구결과와 과학자집단의 인정

(scientific recognition)을 교환하는 선물교환(gift-exchange) 메커니즘으로 이론

화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동료들의 인정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의 확

대에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대가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이다(Hagstrom, 1975). 머튼 역시 과학규범의 

준수, 동료의 인정, 보상구조가 서로를 강화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고 설

명한다. 일례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술지 게재 및 학회발표 제도

를 통해 대가없이 공유함으로써 동료들의 인정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과학

의 공유성 규범과 동료의 인정이라는 보상이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

동하고 있다(머튼, 1998; Gaston, 1978).

물론 과학에서 동료인정만 중요한 보상인 것은 아니다. 최근 연봉이나 

연구비 같은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과학제도를 설명하는 과학경제학이 

잘 보여주듯 과학자 역시 동료인정 이외의 다양한 보상에 반응한다(스테판, 

2013). 다만 과학자사회를 자율적인 공동체로 인식하던 초기 연구자들은 동

료과학자들의 인정과 평가가 곧 좋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직위, 연구비, 학

술원 회원과 같은 명예직, 정년보장 등 다양한 보상에 대한 분배를 결정하

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부루디외는 과학제도에서 연구비 배분이나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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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임명권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권력과 동료집단에게 학문

적 능력을 인정받는 데서 비롯되는 상징적 권력을 구분한다. 두 권력 모두 

많은 시간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과학자가 이 둘을 모두 갖기는 어렵고 

결국 이 둘의 비중에 따라 과학자의 위치가 결정된다. 결국 과학제도는 상

징적 권력과 제도적 권력의 역학관계에 의해 그 특징이 결정된다. 특히 특

정한 사회의 과학자사회가 갖는 자율성은 제도적 권력과 상징적 권력의 상

대적인 영향력을 결정하는데, 자율성이 제한적일수록 과학 외부의 이해관

계와 권력이 보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를 매개하는 제도적 권력

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김환석, 2002; Bourdieu, 1975).

반면 과학제도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과학의 보상체계를 과학제도 밖의 

이해관계와 권력에서 찾는다. 이들은 과학연구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요구

하게 되면서 과학연구를 위한 연구비의 출처에 과학자가 봉사할 수밖에 없

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학 교수나 공공부문 연구자들의 업적평가에 논문발

표 실적 외에 연구비 수주나 기술이전료 수입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동

료 과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대가없이 제공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인정

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7년 미국 뉴욕대의 순로열티 

수입은 약 2조원(18억 8천만 달러)이었고, 교수들은 이 중 약 7,000억 원(6억 5

천만 달러)을 받았다(스테판, 2013: 99).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과학의 규범, 보

상구조, 연구행위가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해관계(크림스키, 2010; 클로

펜버그, 2007)나 정부의 이해관계와 정책(Berman, 2012)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

을 강조한다.

과학의 보상구조에 대한 연구는 과학의 보상구조가 얼마나 동료 과학자

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분배되는지 아니면 과학제도 밖의 이해관계가 보상

을 결정하는지를 통해, 또한 과학제도 내의 상징적 권력과 제도적 권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통해 특정한 시점, 사회, 분야의 과학제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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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처럼 풍부한 

이론적 자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에 활발히 소개된 반면 과학자사회

의 보상구조를 탐구한 경험적 연구에서 선물교환, 과학장, 상징적 권력, 제

도적 권력, 이해관계 등의 개념이 제대로 활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혁신연구 분야에서 과학자사회의 보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공계 

위기와 관련해 과학기술자들의 보상만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민철구(2010)는 대학의 연구자는 보나 나은 연구 환경을, 정부 출연연 연구

자는 직업 안정성 개선을, 기업 연구자의 경우 더 높은 금전적 보상을 선호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정경자 외(2010)은 과학기술자들의 보상만족도 

결정요인은 직무성취도, 경제적 위상, 사회적 위상 순으로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강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대신 한국 과학자사회

의 특징을 드러내고 이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과학의 보상체계와 관련해 한국과학자사회의 특징은 강한 국가의 영향에

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영향

에 주목해왔고 그 결과로 형성된 낮은 자율성과 강한 외부의 영향이라는 특

징에 천착해왔다. 한국 과학자사회의 보상구조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과학자사회의 보상구조 결정에 국가가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한다. 김동광과 홍윤기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과학

상의 제도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의 과학상이 과학자사회

나 민간보다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과학자사회 내부의 인정확산이라는 

기능보다는 정부의 과학정책이라는 외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통제방식

으로 기능”해왔다고 주장한다(김동광·홍윤기, 2010: 195). 결국 김동광과 홍윤

기는 과학상을 통해 한국의 과학자사회가 국가라는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

용하는, 다시 말해 자율성이 작은 공동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발맞추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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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발전해온 출연연은 제도적으로 국가의 영향

이 클 수밖에 없다(송위진 외, 2003). 실제로 연구주제 선택 결정요인을 분석

한 경험적 연구는 국가의 통제가 강한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연구주제의 선

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크게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희제, 

2013). 결국 한국의 연구생태계는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특징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특히 대학보다 출연연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은 필연적으로 연구자에 대한 보상구조를 결정하는

데도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데 이는 학술과학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서구의 대학에서 과학의 상업화는 공공부문 과학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 약화를 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에서 진전되었다

면 한국의 경우 국가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국가의 지도가 맞물리는 형태

로 공공부문 과학의 상업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박희제, 2006b, 2013, 배

태섭, 2011, Bak, 2014). 경험적 연구들은 국가의 대학연구 지원정책이 한국 

대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에 의

한 과학자사회 보상구조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일례로 박희제(2006b)는 

최근까지 한국정부의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증가가 한국 대학의 연구

를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로 변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황혜란·윤정로

(2003)와 한경희(2006)는 정부의 대형 연구비지원 제도로 인해 대학의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한국 대학연구가 정부의 정책지향에 따라 

획일화, 동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 대학이 자신의 특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부의 대형연구비지원 

정책에 맞추다보니 모든 대학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연구조직과 보상체

계를 갖추고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연구비 지원이라는 외부의 보상이 커짐에 따라 연구 활동의 자율성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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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연구생태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1세기 들어 과학연구의 보상구조에 전면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사

회적 힘으로 연구 활동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비록 한국에서 

과학이 국가에 의해 지도되는 경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전문인으로서 연구

자들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때 ‘상대적인’ 자율성을 누려왔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최근 과학기술과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뚜렷해지고 과학기술 연

구에 투자되는 연구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과학을 과학자사

회에 맡겨 놓기보다 과학자사회 밖에서 연구 활동을 감독하려는 노력이 증

가하고 있다(Strathern, 2000; Whiteley and Glaser, 2007). 이러한 성과관리 노력은 

무엇보다 과학자와 과학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평

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각 학술

지가 저널 영향력 지수(Journal Impact Factor)에 의해 순위가 매겨지고, 각 논

문의 인용도와 인용패턴이 손쉽게 계산되며, 각 개별 학자의 연구생산성이 

지표로 계산되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되고, 각 대학과 연구소의 글로벌 순

위가 매년 발표되면서 동료평가 중심의 인정과 보상체계가 빠른 속도로 행

정가와 정책결정자의 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형식의 변화는 연공서열형 보상구조에 익숙한 한국의 연구집

단에 특히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보상체계가 연구

자들의 혁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크게 

부족하다. 정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가 대표적인 예다. 그동

안 PBS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많았지만(강창구, 2006; 길

종백 외, 2009; 김계수·이민형, 2005; 김민수, 2008; 김석현, 2008; 김왕동, 2008; 이민형, 

2003; 최인이, 2017), 대부분 연구관리·기관운영 차원의 이론적·추론적 주장

에 머물고 있고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대학의 경우도 최근 연구업적에 따른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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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이것이 연구자들의 구체적으로 연구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크게 부족하다. 일부 

연구 결과는 대학의 연구자들이 성과제 도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Kim and Bak, 2016), 다른 한편으로 성과제는 측정지표에 유리한 방향

으로 연구의 주제, 연구행동, 연구규범이 치우치는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보

고하고 있다(Bak and Kim, 2015). 이처럼 연구활동을 계량화하여 보상을 차등

적으로 분배하려는 노력이 빠르게 과학제도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것이 어떤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한국의 기술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시급하다.

아울러 기업과학이 연구인력이나 연구비 규모 면에서 대학이나 출연연의 

공공과학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어쩌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력도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대한 연

구들은 기업의 혁신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집단에 대한 탐구를 등한

시해왔다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혁신연구자들은 대체로 대학, 

연구소와 기업의 기술협력이나 기업단위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성태경, 2008; 송위진·황혜란, 2009; 송성수, 2010; 양희

승, 2010; 정도범 외, 2012), 학술과학(academic science)과 기업연구의 차이에 초

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 기업과학의 규범, 

연구방식, 보상구조가 학술과학과 크게 다르고(Blisset, 1972; Krohn, 1971), 산

학연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협력과정에서 

조정되어야만 한다(Etzkowitz, 1989).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학술과학과 기업

과학의 연계가 증대하면서 두 과학의 문화와 조직이 유사해져 간다고 보고

하면서도 그 방향은 기업과학의 영향이 훨씬 큰 비대칭적인 것이라고 강조

한다(Vallas and Kleinman, 2008). 그러나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3/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의 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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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학기술자들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물다. 상품화라

는 기업의 지배적인 가치, 한국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지배구조, 소수 기업·

분야에 집중된 연구역량, 재벌중심의 산업정책 등이 한국 기업과학의 어떤 

제도적 특징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산학연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한국의 혁신연구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일 것이다.

3) 과학기술자사회의 연구생산성과 계층화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으로 나타나는 연구생산성은 기술혁신의 중요한 

지표이고 따라서 과학기술자의 연구생산성 역시 혁신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이다. 그동안 한국의 혁신연구는 연구생산성을 주로 개인의 성과 차원에서 

다루어 왔고, 주로 특정 제도나 정책의 성과와 연결해 논의해왔다(류희숙·배

종태, 1997; 조슬아 외, 2011). 반면 과학사회학과 과학학에서의 연구생산성 연

구는 연구생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과학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 보상은 과학자사회의 계층화를 낳는

다. 과학자사회의 보상이 얼마나 동료과학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분배되

는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만 과학자사회의 연구생산성이나 보상이 매우 차

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과학

문헌지표분석(scientometrics)에 따르면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을뿐더

러 매우 엘리트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분야를 개척한 대표적인 학자인 

프라이스는 그의 책 『작은 과학, 거대 과학(Little Science, Big Science)』에서 과

학학술지, 이공계 학위 소지자, 학술논문 수가 매 10-15년 마다 두 배로 증

가하는 등 과학은 지수법칙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역사

상 존재했던 과학자의 80-90%가 현존하며 대략 10%의 학자들이 전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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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논문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Price, 1986). 생산뿐 아니라 동료인정도 마찬

가지로 약 20%의 논문이 총인용의 80%를 차지한다(Cole and Cole, 1973). 또

한 과학은 업적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극단적인 지위의 불평등을 낳는 사회

이다. 노벨상 수상자가 누리는 보상과 무명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차이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상분배의 공정성과 업적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

은 오랫동안 과학자기술자사회 연구의 핵심적인 아젠다를 형성해왔다. 연

구업적에 대한 인정이 보편성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업적주의에 기

반한 과학의 보상체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과

학자사회 연구자들은 연구생산성과 이에 대한 보상에 여러 사회적 요인들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영향의 메커니즘을 탐구해왔다. 머튼

이 “마태효과(Mattew effect)”라고 명명한 누적이익효과가 대표적이다(머튼, 

1998). 마태효과란 저명한 과학자들은 그들의 저명함 때문에 그들의 업적

이 큰 인정을 얻는 반면 이름 없는 과학자들의 경우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

놓아도 상대적으로 작은 인정밖에 얻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연구업적

에 대한 인정이 연구자체의 질에 의해서라기보다 이미 얻어진 동료의 인정

에 의해 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업적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들은 동료 과학자들의 인정이 순수한 과학적 기여 외에 

젠더, 인종, 지도교수, 출신 학교의 위신과 같은 다양한 귀속적 요인들의 영

향을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헤스, 2004; Long, 1978, 1990; Allison et al., 1982; 

Xie and Shauman, 2003).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에게 가장 많은 자원이 투여되는 것은 기술혁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보상과 자원이 보편적

인 기준에 의해 나누어지지 못한다면 뛰어난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과학자사회에 대한 연구들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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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이유뿐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에서 연구생산성과 과학자사회의 계층

화가 공평한 보편적 잣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주목해왔다. 특히 한

국의 경우 남녀차별이 심하고 출신대학에 따른 연고주의가 강할뿐더러 대

학의 위상이 위계적으로 층화된 학벌사회이다 보니 그동안 이러한 귀속적 

지위가 보상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먼저 한국 과학자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누적이익의 현황을 분석한 조

혜선(2007)에 따르면 누적이익효과에 따라 경력초기보다 경력이 쌓일수록 

생산성, 인용수, 연구비에서의 불평등의 차이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경력초기에는 불평등수준이 낮으나 경력이 쌓

일수록 불평등이 매우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속기

관의 명망이 생산성이 인용수, 연구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어 제도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후광효과가 한국 과학자사회의 구조적 불평

등과 누적이익의 추세를 설명한다. 유사하게 류희숙과 배종태(1997)은 한국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초기 연구생산

성과 소속기관의 명성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시

간이 지날수록 소속기관의 명성이 높은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이 높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누적이익의 역할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학위 후 국

내 상위 3개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생산성과 동료인정은 해외 

대학원 학위자와 차이가 없는 반면 국내 기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연

구자 그룹의 생산성과 인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김명

심·박희제, 2011).

한편 김용학 외(2007)에 따르면 출신 학부의 명망과 대학원의 명망을 함

께 통제했을 때, 출신 학부의 명망은 연구비 수혜에 영향을 주는 반면 출신 

대학원의 명망은 발표 논문 수에만 영향을 준다. 교수임용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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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생화학 분야 여성과학자의 교수임용과정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연구생산성을 통제했을 때 대학원 명성 순위나 외국 대학에

서의 학위 여부가 교수임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웅, 2006). 유사하게 연구자의 출신 대학교 명성은 대형연구과제 수주 여

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선·

김용학, 2005).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도 연구생산성은 각각 교수임용과정이

나 대형연구과제 수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 대학이

나 출신 대학의 명망이 연구생산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교수임용이나 연

구과제 수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

국사회에서 귀속적 지위의 영향은 점차 연구생산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만 

발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도 조혜선과 김용학

은 성이라는 귀속지위가 과학자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 있

다(조혜선, 2003; 조혜선·김용학, 2005).

한국과학자사회의 연구생산성과 계층화에 관한 연구들은 대게 한국과

학자사회에서 연구생산성과 보상이 일치하는지 유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활동을 관리하려는 노력의 증대와 함께 한국에서

도 연구생산성이 과학자사회의 보상과 위계적 위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

서 연구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은 커다란 

한계로 남는다. 연구생산성은 논문 수, 논문 인용도,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특허 수, 기술이전 수, 기술이전료, 동료의 담론적 평가, 저자의 수에 

따른 조정여부,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고려 등에 따라 매우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김기형·설성수, 2015; 

Lee and Bozeman, 2005). 특히 최근에는 정량지표 외에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과 연구의 사회적 책임성 같은 새로운 차원의 평가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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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소리가 높다(박희제·성지은, 2015). 이처럼 평가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민

이 없이 이루어지는 연구생산성과 보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형태

의 혁신활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칫 이러한 

활동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들은 연구성과와 그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장기적 영향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마치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적 특징을 반영이라도 하듯 국내의 연구들은 대체로 횡단적

인 연구나 시간적으로 짧은 범위의 영향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주요 혁신

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연구자집단의 분화, 계층화에 대

한 시계열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의 생애주기적 변화와 과학제

도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수행과정과 과학자사회의 계층화 과정에서 연구자와 소

속 기관의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정치하

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혁신연구는 네트워크가 혁신을 매개 또는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전제 아래 혁신에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구

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정태원 외, 2014; 김민기 외, 2015; 고윤미, 2016).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간과된 것은 한국의 강한 연고주의 문화로 인해 네트

워크가 혁신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네트워크가 연구과

정과 연구를 평가하고 보상을 분배하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강한 연고주의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네트워크

가 혁신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는 혁신연구가 학문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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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의 현황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과학기술학의 핵심 연구 주제이다. 이중 

혁신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연구 질문은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혹은 혁

신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그동안 과학지식이 요

구하는 전문성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련된 정책결정이나 과학지식 생산은 

전문가에게 위임되었고, 과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은 수동적인 기술의 

수용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가에게 위

임된 과학기술이 모든 시민들에게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준다는 계몽주의적 

믿음에 의해 정당화되어 왔고, 나아가 비전문가인 일반시민이 과학기술정

책 결정과정이나 과학기술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과 왜곡을 낳

는다는 관념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의 정당성이 도전받으며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나아가 기술혁신과정의 중요한 주체가 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송성수, 2003; 김환석, 2010; 이영희, 2012). 이러

한 주장은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시각에서 제기되는데 첫째는 강한 민

주주의의 전통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의사결정

에 스스로 참여해 자신의 선호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Baber, 

1984; Sclove, 1995). 기술의 발전경로가 필연적이 아니라 사회적 개입을 통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시각은 

기술시민권, 전문성의 정치, 기술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이영희, 

2012; Feenberg, 1999). 둘째는 지식생산에 보다 방점을 둔 시각으로 과학기술 

생산과정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지식을 왜곡시키거나 비효율을 낳

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합성이 뛰어난 과학기술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어윈, 2011; Irwin and Wynne, 1996; Callon et al., 2009). 20세기 후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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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시각

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졌지만 전자는 민주주의와 정당성의 문제를 

후자는 과학지식의 생산과 완결성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30여년간 시민을 단순히 기술의 수용자로만 상정할 것

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한 주체로 시민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론

적, 규범적 주장으로써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주장은 일부분 기술영향평가

라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김환석, 1999, 2010; 이영희, 2000). 나아가 일부 학

자들은 기술혁신에서 시민참여를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 향상과 사용자, 생

활인으로서의 시민이 갖는 창의성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혁신

이론과 시민참여를 연결시키려고 시도해왔다(송위진 외, 2004; 송위진, 2006; 임

홍탁, 2014). 한편 기술혁신에의 시민참여는 단지 학술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

고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시민참여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이를 실천하는데 참여해왔고, 이는 시민과학센터와 시민참

여연구센터라는 시민운동단체 활동과 맞물려 합의회의, 과학상점, 시민회의 

등의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실천되는 결과를 낳았다(김환석, 2010). 이 시기 과

학기술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많은 저서들이 번역되어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가 편집한 『과학기술·환경·시 민참

여』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참여연대시민과학

센터, 2002). 그러나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대체로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 시

민참여를 다루어 온 반면,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시민이라는 시각에서 시민

참여를 다룬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에 이 절은 기술혁신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국내의 연구들을 기술혁

신과 민주주의라는 시각과 시민의 지식생산 참여라는 시각의 연구로 나누

어 살펴보고 시민참여가 기술혁신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기

술혁신과 시민참여를 다루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민주주의와 지식생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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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글에서의 분류는 절대적인 차이에 

근거한다기보다 상대적인 강조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민주주의

과학기술혁신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크게 규범적 시각과 정책적 시각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규범적 시각은 과학기술혁신이 일반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에 기초한다(Sclove, 

1995).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은 과장이 불가능할 만

큼 자명하고 따라서 과학기술 혁신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이루

어지는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주

의는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혹은 그들

의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호를 표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들의 선

호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치체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조세, 복지, 환경정책 등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책 역시 시민들

의 선호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대두된다(Sclove, 

1995, Feenberg, 1999; Fischer, 2009).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시민들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심지어 시민들의 대표자인 의회의 통제마저 미약한 상태로 소수

의 관료와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왔다. 이에 일군의 학자들과 사회운동

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기를 들고 과학기술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

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와 기술혁신 과정에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이들은 주로 사회적 논쟁이 불거진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은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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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기술시민권론으로 발전했다(Frankenfeld, 1992; Irwin, 

2001; Arnason, 2012).

과학기술 민주주의를 반영한 정책들은 기술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숙의를 유도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혁신활동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발전한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들 

수 있다. 흔히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라 불리는 유럽의 기술영향평가제도는 

일반시민들이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뿐더러 이

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적인 기술 창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영희, 2007). 이후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들의 숙의를 촉진하며, 이들의 의견을 혁신과정에 반영하는 효율적인 방식

에 대한 논의와 실험들로 채워져 갔다(Rowe and Frewer, 2000).

한편 소수 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의 전유물에 머물러 왔던 과학기술 민

주주의에 대한 주장이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20

세기 말 일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저항이 심각한 사회정치 문

제로 등장하면서이다. 특히 서구에서는 1980년대 말 체르노빌 사건 이후 유

럽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

한 재검토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확대를 중요한 정치적 의

제로 만들었고, 1990년대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시장출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저항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사회운동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일반시민이 기

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의 양태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정치권과 관료들은 물론이고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

들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활동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시민들이 이들 분야에서 혁신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Yearley,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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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반시민들의 과학기술인식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말부터 정책적인 지원 하에 크게 확대되었고 흔히 대중

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라는 학문분야의 출현을 낳았

다. PUS 연구는 두 가지 축에 따라 발전해왔는데 하나는 주로 사회적 논쟁

의 대상이 된 특정 연구와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연구와 기술과 대해 대중이 왜 저항하는지를 사회과학적

으로 탐구하는 것이다(Yearley, 2000b). 전자의 경우 특히 생명공학과 나노기

술의 경우 국가연구비지원의 일환으로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가 정착되면서 이들 신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활발하게 연구되

어 왔고, 유로바로메타 조사연구의 형태로 시계열적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Durant et al., 1998; Gaskell and Bauer, 2001). 후자의 경우 일반시민의 저항

이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소위 결핍모형에 대한 검증과 비판이 

주를 이루어왔다. 경험적 연구들은 기술위험에 대한 시민의 판단에서 중요

한 것은 과학적 정보 자체보다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학자나 기관

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신뢰, 이들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 위험판단에

서 실제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유무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레고리·밀러, 2001; 어윈, 2011; Wynne, 1995; ESRC, 1999).

국내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비추어 과학기술정책과정에 일반시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

터 제기되어왔다. 이미 198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포함된 기술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최근에는 기술시민권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강윤재 

외, 2015). 특히 2001년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제도화된 기술영향

평가는 시행령을 통해 일반시민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술의 긍정

적 기여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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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유

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기후 변화 협약 대응 기술 등에 관하여 합의회의 혹

은 시민배심원제 형식의 시민참여가 기술영향평가의 일부로 시행되어왔다

(김환석, 1999, 2010; 이영희, 2000, 2007, 2009).

제도화된 기술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가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평

가의 중심 주체로 활약하였다. 1998년과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당

시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현 시민과학센터)이 유전자조작식

품과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수행한 비공식적 기술영향평가가 합의회의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2004년에는 시민과학센터 주도로 전력정책과 원자력발

전의 미래를 주제로, 2007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이화여자 대학교 

생명윤리법·정책 연구소가 동물장기이식을 주제로 시민 합의회의를 개최

한 바 있다(김명진·이영희, 2006; 김환석, 2010;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1999). 이 외에도 과학상점의 형식을 통한 시민참여가 전북대학교와 시민참

여연구센터(참터) 등을 통해 실험된 바 있고 2015년에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시민회의의 형태로 시민참여가 이루어졌다(김환석, 2010; 이영희·정인경, 2015).

그동안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온 과학기술 시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는 사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기술영향평가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영향평가의 함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기술영향평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논의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김태희, 2015; 김환석, 

2010; 박병무·고대승, 2002; 이영희, 2007; 오동훈, 2005).

한편 GMO, 배아줄기세포, 새만금, 원자력발전, 사대강, 삼성백혈병 등 

기술위험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

어졌다(김명심, 2015; 김종영, 2011; 김종영·김희윤, 2013, 2016; 박희제, 2009).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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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듯 서구에서 이러한 과학기술관련 사회적 논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논쟁에 따른 시민사회의 저항이 특정 기술혁신의 성패 혹은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저

항이 일으킨 사회적 반향이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

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부분적으로 이는 선진국의 논란을 간접 경

험한 정부가 이를 반영한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GMO 표시제

가 큰 논란 없이 정책적으로 수용된 것이 그 예다(E. Kim, 2014). 그러나 최근

에는 선진국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술위험을 둘러싼 논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발효시켜 얻는 

바이오가스가 그 예인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개발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

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와 액체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의 과영

양화문제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수용이 제약받고 있다(송위진, 2011). 한국의 

기술혁신이 선진국의 기술을 답습하고 개량하는 추격형 연구에서 선진국

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을 다루는 탈추격형 연구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이러

한 문제는 더 자주 부딪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연구

자들에게 도전이자 기회로, 영미권의 이론과 한국의 사례를 조합하던 연구

를 넘어 새로운 개념과 이론틀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0여 년간 과학기술 시민참여에 대한 풍성한 논의만큼이나 법·

제도·관행에서 시민참여가 반영되었고,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개념도 비

록 주류 담론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이상주의적이라거나 비현

실적이라고 간단히 무시될 수 없는,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박진희 외, 

2011: 125). 이러한 모습은 기술영향평가의 일부로 제도화된 시민참여나 정

부의 각종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시민 사회 대표의 참여가 일상화된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한국에서 과학기술 시

민참여가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얼마나 발전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선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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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그동안 과학기술과 관련해 공론조사, 합의회

의, 시민배심원제, 과학상점 등의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이 실행되어 왔지만

(김명진·이영희, 2006; 김환석, 2010; 이영희, 2008, 2009; 정복철·손혁상, 2008; 조현석, 

2006), 각 독립된 사례에 대한 소개와 기술을 넘어 왜, 어떤 방식의 시민참여

가 어떤 의미에서 더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비교검토가 아직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혁신연구와 기술민주주의와 관련해 기술영향 평가방법 혹은 시민

참여 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기

술혁신 현장에 전달되어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다. 기술혁신과 관련해 중요한 점은 기술영향평가나 일반시민의 목소리

가 실제 과학기술정책 나아가 혁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제도화된 기술영향평가와 비제도적인 영역에서의 시민참여 경

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결과가 과학기술정책에 나아가 기술혁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진바 없다. 이러한 한계는 기술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 연구에서

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기술위험 논쟁을 다룬 많은 경험적 사례연구들

에서 이러한 논쟁이 실제 기술혁신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일반시민들의 목소리가 과학기술정책이나 기술혁신 과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폄하할 수만은 없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과학기술정책이나 기술혁

신 과정에의 직접적인 함의보다 복잡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시민들이 논

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향상된 사회적 학습능력에 초점을 두기도 한

다. 일례로 이영희와 정인경(2015)은 2015년 여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

변화협상에 지구촌 시민사회의 목소리을 전달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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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

회의’가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의미를 평가한 바 있

다. 여기서 이들은 세계시민회의가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을 측

정하기는 어렵지만 숙의과정을 통해 복잡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

반시민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상징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

다. 또 송위진(2006)의 주장처럼 이러한 시민들의 학습능력을 기술의 생산자

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적 학습능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혁신능력이라는 차

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 과정에서 시민참여

가 기술혁신의 과정과 결과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부

족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시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의 역

할이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운동은 이슈를 발굴하고 인적·상징적 자원

을 동원해 권력기관과 협상하는 시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

금까지 논의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과학상점 등이 혁신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 시민참여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화된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나 관련 단체와의 협력

도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사례는 생명윤리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과학센터나 생명윤리학회의 역할이다. 이들은 여성운

동단체, 종교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연합하고 타협해

가며 생명윤리를 과학기술정책의 쟁점으로 만들었고 생명윤리법의 제정에 

개입함으로써 인간배아연구 같은 관련 기술의 혁신과정에도 커다란 영향

을 미쳤다(Yoon et al., 2010; Hwang and Sleeboom-Faulkner, 2014). 생명윤리법 제

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례연구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의 경우 과학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이들 시민운동단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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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문가 단체의 역할이 기술혁신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술혁신이 연구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쟁을 예상하고 관련 사회집단과 함께 그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에 대처해가며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

고 이때 시민참여의 한 방식으로 시민운동단체의 활발한 역할이 중요해 보

인다. 따라서 이들 시민운동단체와 관련 전문가 단체가 기술혁신의 어떤 지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할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주의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

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을 둘러

싼 사회적 논쟁에서 일선의 연구자들이나 정책조정자들은 이를 기술의 문

제 혹은 경제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그보다 훨

씬 넓은 사회문화적, 윤리적, 정치경제적 관심사로 고려한다는 것이다(박희

제 2004, 2009; ESRC, 1999).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형식적

인 시민참여는 기술의 정당성을 얻는데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일례로 조홍섭은 새만금 논쟁에서 민

관공동조사단이 “컴퓨터로 예측된 미래에 조성될 저수지의 수질은 논농사

에 적당한가?”라는 기술적 논쟁으로 문제를 축소했다고 비판하고 있다(조홍

섭, 2004: 25). 혁신과정에의 시민참여는 기술이 사회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획

득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사회문화적, 윤리적, 정치경제적 요인

들을 점검하는 장이어야 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들 역시 이점에 주의를 

기울일 때 시민참여가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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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과 시민지식의 활용

혁신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또 다른 근거는 전문가들만으로 만들

어지는 과학적 지식이 갖는 한계를 시민참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인식

이다. 이는 시민참여가 직접적으로 지식의 생산, 즉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며 과학기술 민주주의 논의보다 혁신연구에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송위진 2006; 임홍탁 2014).

지식생산과 관련해 전문가 지식의 한계와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하나는 많은 현대의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이 

충분한 이론적, 경험적 증거가 쌓이기 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높은 불확실성 갖게 된다는 것이

다. 과학은 근본적으로 현지식의 부정을 통해 발전하고 기술 역시 늘 현재 

기술의 부족을 개선하며 발전해간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정책적 판단의 

시급성이나 자본의 논리 등의 이유로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누

적된 연구를 기초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위 탈정상과

학(Post-normal science)의 등장이 확대되는 것이다(Funtowicz and Ravetz, 1999). 

특히 지식의 생산이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이러

한 과학지식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Callon et al., 2009). 이 경우 전통적으

로 혁신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불확실성이 두드러지

고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간극이 크게 좁혀지며, 일반시민의 지식생산에의 

참여가 불확실한 지식을 보다 완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여지가 크게 확장

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위험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예인데, 많은 학자

들은 이러한 경우 과학지식의 생산과 지식의 타당성 평가를 일반시민들이 

포함된 확장된 동료공동체(extended peer community)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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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untowicz and Ravetz, 1999).

두 번째는 전문가의 과학지식이 흔히 기술이 적용되는 맥락을 배제한 채 

일반화된 추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시민들은 과학

처럼 일반화·추상화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생활하는 환경에 적합한 국

지적인 지식(local knowledge)을 갖고 있고 이러한 시민지식은 추상적인 전문

가의 지식생산을 보완한다는 것이다(어윈, 2011). 화학과 생물학에 대한 전문

적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특정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오

랜 작물재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갖춘 농민들이나, 비록 생리학이나 

병리학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질병과 약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갖춘 환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의 국지적 지식이 작물의 

개량이나 의약품 개발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

제로 목양농민들이 특정 지역의 토양 조건이나 양의 행동 방식에 대한 지식

을 통해 체르노빌 사건 후 방사능 낙진의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오류를 

규명하거나, 에이즈 활동가들이 에이즈 환자로서의 경험을 발휘하여 임상

실험 방법 개선에 기여한 예 등 국지적 지식을 이용해 과학지식 생산에 기

여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Epstein, 1996; Wynne, 1989).

마지막으로 현재 생산되는 지식이나 혁신이 사회전체의 공익을 대변하

지도 가치중립적이지도 못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시각은 혁신활동이 전

개되는 사회의 역학구조가 혁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권력과 자본이 불평등하게 분배되

어 있고 혁신활동은 정책과 자본의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혁신활동은 사

회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경향이 크고, 

권력과 자본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크게 제약되기 쉽

다. 예를 들면 개도국에 더 많은 환자가 고통 받는 질병이 있더라도 선진국

의 부유한 이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 치료제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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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나 나노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혁신이 출현할 때 안전성보다는 활용에 

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일

반시민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기술이 시장의 논리 또는 정치적 논리

에 의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에 주목하고 이를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으로 개념화해 왔다(Hess, 2007). 혁신과정에의 시민들의 참여는 이처

럼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수면위로 드러내고 이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기 위

한 사회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 비록 앞서 논의한 두 예에 비해 수행되지 

않은 과학 연구에서 시민참여가 지식생산에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적

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입이 새로운 기술혁신을 만드는 생산

적인 힘임에 틀림없다.

국내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지식생산과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사례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대부분 이론적 주장을 위해 사례연구를 나열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머물고 

있다. 그중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국지적인 지식이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모

습은 아토피 연구의 사례가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이정, 2010; 한재각·장영배, 

2009). 이정은 국제의학계는 아토피와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결

론을 내리고 있고 오히려 유전적 질환의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유독 한국에

서는 아토피가 환경병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왜 유독 한

국에서 아토피가 환경병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는 아토

피에 대한 국제 과학계의 설명들이 모두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과학지식에 만족하지 않은 아토피 환자와 가족들이 아

토피의 원인을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과학이론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즉 아토피 환자와 부모들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었으며, 인

공식품첨가물 섭취를 피하고 자연적 환경에 따르는 생활을 통해 아토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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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완화시키는 체험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토피와 환경의 밀접한 관

계에 대한 대안적 지식을 형성했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인터넷과 출판을 

통해 한국사회에 확산시켰다. 이들의 주장은 곧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한의

학계와 환경운동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강력해졌고, 결국 

아토피는 환경질환이라는 등식을 한국사회에 성립시키고 환경부가 환경보

건정책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이정, 2010).

또 다른 예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의 국내 사례를 다룬 한재각과 장영배

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연구

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운동·시민단체가 유용하고 바람직하

다고 간주하는 영역(부문)의 과학기술적 지식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예로 

근골격계 직업병을 분석하였다(한재각·장영배, 2009: 6). 이들은 한국에서 장

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 동작으로 인한 신체손상을 의미하는 근골격계 

직업병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게 되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노동조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근골격계 직

업병의 하나인 경견완장애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한국통신노조가 여성 전

화안내원의 잦은 병가에 주목하고 조사연구를 통해 그 원인이 경견완장애

라는 것을 밝히면서이다. 이후 노동조합은 산업보건분야 단체와 연합하여 

다양한 작업장에서의 근골격계 질병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가 근골격계 질

병의 범위를 정의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관한 과학지식의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다.

아토피 질병의 예는 일반시민이 체험을 통해 갖게 되는 지식이 과학지

식의 생산에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참여가 불확실한 과학적 지식을 보

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기술혁신을 지식생산과

정으로 좁게 해석한다면 아토피 사례에서 환자와 가족의 역할에 비해 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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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계 직업병 사례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이들이 지식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되었기 때문

이다(한재각·장영배, 2009: 25). 그러나 사회가 어떤 지식, 어떤 기술혁신을 필

요로 하는지를 고민하게 했고, 실제 직업병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조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정보를 제

공하는 등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역할은 넓은 의미에서 혁신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리빙랩을 들 수 있다. 리빙랩은 폐

쇄된 실험실을 벗어나 기술이 구현될 실제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이루어

지는 혁신활동을 의미하며, 이때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생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을 혁신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성지은 외, 2014; 성지은 외, 2016). 리빙랩은 주로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

업의 제품개발을 돕기 위한 도구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제품개

발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혁신활동이나 지역문제 해결에도 광범위하게 이

용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리빙랩은 밑으로부터의 독립

적인 시민참여라기보다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기획된 하위 

사업이 많다는 한계를 갖지만 이러한 한계는 역으로 시민들의 체험과 선호

가 기술혁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는 장점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실제 리빙랩을 혁신활동의 일부로 활용한 연구자들

의 고백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연구자들은 리빙랩을 통해 자신들이 실험실

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시제품이 실제 제품이 활동될 현장의 조건과 맞

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이레나, 2016; 임태호, 2016).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일반시민들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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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을 낳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로운 사례연구들에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새

로운 지식이 생산되고 새로운 기술혁신의 결과를 가져온 예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국내 연구의 초점이 과학기술 민주화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

만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규범적 주장을 넘어서 시민참여의 생산적 기능을 

잘 드러낸 사례연구의 누적이야 말로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의의 가장 시급

한 현안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체험과 지식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드

러내고(근골격 직업병 사례), 새로운 지식을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며

(아토피 사례), 전문가의 기술혁신을 이용자의 환경에 맞도록 개선하는데(리빙

랩 사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참여가 혁신에 기여하는 바

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시민이 지식이 경험을 통해 나름의 

전문성을 갖기에 용이한 분야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농업분야에서는 농사과정에서 마주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선배 농민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농민들에게 교육하는 형

태로 지식의 생산과 전파가 이루어지는 사례, 산업질병을 위시해 다양한 질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험이 질병치료를 위한 기술혁신에 기

여하는 사례, 각종 제품의 동호회 회원들이 그 제품의 사용경험에서 우러난 

피드백을 통해 제품 향상에 기여하는 사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물론 시민참여의 의의를 전문가의 지식생산을 보완하는데 국한할 필요

는 없다. 어떤 면에서 전문가와 다른 시각에서 기술혁신을 바라봄으로써 전

문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Stilgoe et al.,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가 혁신과정에서 전문가 지식을 보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낳는 좋은 사례들에 대한 연구의 축적은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차원뿐 아니라 혁신을 위한 실질적 필요라는 차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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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혁신현장에서 널리 수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분야 국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기술혁신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사례

를 탐구한 연구들조차 대체로 시민참여가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했

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시민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추론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리빙랩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리빙랩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최

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리빙랩 수행

과정과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한 사례연구는 드물다. 일례로 최근 성지은과 

동료들은 북촌 한옥마을의 사물인터넷 사업, 성대골의 에너지전환 사업, 대

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하천범람경보시스템 사업이라는 세 지역문제 해결

사업에 리빙랩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를 설명한바 있다(성지은 외, 2016). 그

러나 각 사례들의 형식적인 특징은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

역주민들의 어떤 체험, 지식, 선호가 어떤 지식을 생산했고, 이렇게 생산된 

지식이 기술혁신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아

쉬움이 남는다. 리빙랩의 의의가 시민참여의 규범적 성격보다는 기술혁신

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둔 사례연

구의 축적이 리빙랩의 정당성 확보와 확산에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지식이 전문가의 지식을 보완할 때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니고 전문적인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선 예들에서 시민들은 개인으로뿐 아니라 사회집

단으로서 혁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토피 질병의 예에서는 한의학

계와 환경전문가를 통해 또 근골격계 직업병의 예에서는 산업보건의라는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체험과 지식을 과학적 용어로 정당

화하고 있었고, 리빙랩의 경우 흔히 중간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시민과 전문

가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지식의 활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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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혁신과정 속에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참여가 의미 있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개별적, 단발성 참여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운

동의 형태가 되어야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체험 지식을 추상적인 과학기

술의 언어로 번역할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

민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실패해 왔다. 시민들의 지식생산과 기술혁신을 매개하

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활동 역시 앞으로 혁신연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자사회와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

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과학자사회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와 구분되는 ‘한국’ 과학자사회의 특징과 그 역할에 대한 탐구

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출연연 연구자

들은 훨씬 적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기업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의 관심이 규범, 과학의 상업화, 계층화 등 

서구의 연구를 한국에 이식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최근 진

행되는 대학평가, PBS 제도 등의 영향이나 학벌 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한 경

험적 연구가 오히려 한국 과학자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며 관련 연구

에 기여할 여지가 큼에도 아직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크게 부



제8장  과학기술자 사회,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의 현황과 과제  |  321

족한 상황이다.

한편 과학자사회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혁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오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경험과 국가주의적 시각

으로 인해 정부의 지도에 순응하는 성향을 보여준다는 한국적 특징을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도적으로는 연구기관의 동형화를 낳고, 개인적

으로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목적에 대해 고민할 여지를 축소한다. 그동

안 한국의 국가적 혁신정책이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은 혁신과정에서 시민이나 사회의 필요를 고민

하기보다 경제적·기술적 고려에만 매몰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사회에서 혁신과정에의 시민참여

는 더욱 권장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이 기술의 발전을 기술 자체의 고유한 논리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술 발전에도 다른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

면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혁신이 단지 기술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관계에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서 기술혁신에의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기존

의 연구들에 대한 리뷰는 이미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직 이러한 시민참여가 어

떻게 기술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미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한편 시민의 기술혁신 참여는 단지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요구에만 기초

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참여는 그들의 삶을 통해 형성한 지식과 가치를 통

해 한편으로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지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른 한

편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행되지 못했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생산

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혁신연구자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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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이 혁신현장에서 잘 구현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이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유형이 다른 혁

신현장에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혁신 시스템의 맹아를 정책실험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송위진·성지은, 2013). 이런 점

에서 과학기술과 사회, 기술혁신에의 시민참여, 사회·기술 시스템론 등의 

이론적 논의와 외국 사례 소개에 비해 실제 한국의 혁신현장에서 시민참여

가 혁신의 방향 결정이나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경험을 살펴본 연구가 적다

는 점은 무척 아쉽다. 그동안 시민들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과학기술의 민주주주의를 강조하던 학자들이 실

천적으로 실험해 온 것처럼, 시민들의 지식과 가치가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고안하고 구현하는데 혁신연구자들의 실천

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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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와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에 대한 대응이 혁신

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기후변화, 안전

문제, 환경·에너지 문제가 정책 의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NESTA, 2007).

EU는 2009년 ‘룬드 선언(Lund Declaration)’을 발표하여 IT, BT, NT 등 특

정 분야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던 틀을 넘어 사회적 도전과제 중심으로 연

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계승한 Horizon 2020 전략에서는 사

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설정하고 상당한 예산을 배정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규율로 ‘사회에 책

임지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개념을 제시하였

다(박희제·성지은, 2015; Stilgoe et al., 2013; Sutcliffe, 2011). 여기서는 혁신 그 자

체가 좋은 것이라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혁신은 수단이며 사회를 위한 ‘좋은 

송위진(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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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good innovation)’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Mulgan, 2016; Soete, 2013). 또 

‘세계 최고의 과학(the best science in the world)’보다는 ‘세계를 위한 최고의 

과학(the best science for the world)’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에 대한 연구도 2010년대 와서 본격화

되고 있다. 우선 ‘제3세대 혁신정책’(EU, 1998; Smits et al., 2010), ‘혁신정책 

3.0’(Schot, 2016; Schot and Steinmueller, 2016)과 같은 새로운 논의가 등장했다. 

이들은 선형모델, 혁신체제 모델에 입각한 틀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논의를 세 번째 단계의 혁신정책이라고 파악한다. 과학

기술 중심, 산업 중심의 혁신정책을 넘어, 사회 중심의 혁신정책이 논의되

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혁신정책 3.0 논의는 우리사회가 접한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변화(Deep Change)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환연구(Transition Studies)도 시스템 전환을 주장하면서 사회·기

술시스템의 혁신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이론과 정책이 주

요 연구분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Grin et al., 2010; Loorbach, 2007).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혁신은 혁신정책의 잔여적 

범주나 레토릭으로 다루어져왔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출발서부터 산업 육

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것을 위한 제도와 문화, 이해관계자가 형성되어 

산업혁신론 중심의 경로의존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장기계획이나 미래 전망에서 사회문제 대응

이 정책의 범주로 논의되었지만 실제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 예산이 배분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1　 �이 표현은 모르튼 스테가드(Morten Østergaard) 덴마크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2012년 4월 23일 덴마

크 오덴세에서 열린 ‘대화하는 과학’ 컨퍼런스 개막식 연설에 나온 것이다. 이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특성을 잘 드러낸 구절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http://ufm.dk/en/the-

minister-andthe-ministry/the-minister/speeches/2012/science-for-th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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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관계부처합동, 20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핵심의제로 등장

하면서 그것이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되고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범

부처 사업으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이론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정책은 산업혁신과 비교할 때 혁신의 목표, 

추진 방식, 생태계가 다르다.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에 

초점을 맞춘 ‘혁신체제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론적 틀이 구축되어

야 관련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과

학기술혁신을 논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발전 방향을 다룬

다. 검토 대상은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과학기술학연구』 등 

혁신연구 학술지 및 유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해외 학술지에 실린 관련 

논문, 전문 저서이다.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지학적 접근을 통

해 관련 논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주요 논문을 중심으로 논의의 

내용과 특징, 과제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혁신이론과 정책을 접근하는 새로

운 틀로 파악한다(송위진, 2015a).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특정 분야에서 적

용되는 활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정책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 모델, 방법론의 관점에서 혁

신을 논의하며 기존 혁신이론과 정책 이슈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신규 연구

영역을 제시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특정 연구주제나 영역에 한정되는 연구

가 아니라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이론의 정체성과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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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를 탐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혁신이론의 진화과정에서 2세대 모델인 혁신체제론은 1세대 모델

인 선형모델을 특수 분야의 이론으로 상대화하면서 기존 이론과 정책을 재

해석하고 새로운 관점, 이론, 연구 영역들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접

근을 취하여 3세대 모델인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Societal Challenge-based 

Innovation Theory)도 기존 혁신이론을 상대화하면서 새로운 관점과 이론, 연

구영역을 개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논의를 다룰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절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사회문제 해

결형 혁신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다.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혁신이론과 정책

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혁신 수행방법론을 

다룬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2절에서는 주요 이슈와 향후 연구방향을 다

룬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이론들의 개선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와 연구영역을 검토한다. 사회문제 해

결형 혁신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어 연구의 양이 많지 않고 이론적 

논의가 아직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어 현재로서는 연구 영역과 주제를 확

장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프레임으로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론이 작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정체성에 대한 연

구,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생태계, 기존 정책과의 

연계 들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맺음말에서는 이런 새로운 이론 형성 작업이 갖는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1. 연구의 현황

1) 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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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되지 않은 과학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때

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사

회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창출에 기여하

지 않는 혁신활동에는 자원이 배분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

로 의미는 있지만 ‘수행되지 않는 과학기술(undone science)’ 영역이 존재하

고 있다(Hess, 2007).

한재각・장영배(2009)는 과학기술학연구(STS)에서 논의된 수행되지 않은 

과학기술의 개념을 가지고 아토피와 근골격계 질환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

다. 수행되지 않은 과학기술은 일종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이다. 생활 공간과 노동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질병은 삶의 질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활동이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자원배분과 혁신활동이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반도

체 공정에서의 화학제품 노출로 인한 질병 가능성(김종영, 2017: 1장-2장), 가

습기 살균제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많은 희생자가 나기 전까지는 과학기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수행되지 않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

험과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한 논

의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과학기

술활동이 필요한 영역을 탐색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혁신을 바라보는 통로를 연 것이다.

나.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

2010년을 전후로 EU에서 등장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Respon-

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활동을 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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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과제 해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위험에 대한 사전 대

응을 강조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탐구해온 과학기술학 논의

와 혁신연구를 통합한 RRI론은 과학기술활동에서 개방·성찰·참여를 핵심

어로 내세우면서 EU의 과학기술혁신을 가이드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

다. 2014년에는 RR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인 Journal of Responsible 

Innovation이 창간되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RR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론을 정리하고 서비스 하는 www.rri-tools.eu도 만

들어져 공무원, 시민사회, 연구자들의 RRI 구현활동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도 박희제·성지은(2015)이 RRI론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추진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에 대한 논의는 연구를 위한 연구, 산업을 

위한 연구를 넘어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를 지향하면서 혁신활동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다. 기존과 다른 프레임에서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접근

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다.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새로운 유형의 혁신정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다루는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EU(1998)은 산업혁신 중심의 혁신정책을 반성하면

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서 출발하는 혁신정책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과

학기술 그 자체의 발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1세대, 2세대 혁신

정책을 넘어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제3세대 혁신정책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는 부시의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를 패러디하여 

‘사회, 끝없는 프론티어(Society, The Endless Frontier)를 주장하면서 사회발전

을 혁신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혁신정책의 이론화 작업을 촉발시켰다. 그 동안 혁신연구에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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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활동과 혁신체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지만 정부와 역

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사회발

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제시되면서 혁신정책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정책 교과서인 Smits et al.(2010)은 세 세대에 걸친 혁

신정책의 진화과정과 제3세대 혁신정책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SPRU의 소

장인 Schot(2016)와 Schot and Steinmuller(2016)의 혁신정책 3.0 논의도 같

은 맥락에 있다. 여기서는 혁신정책의 목표가 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사회

통합·환경보호가 융합된 지속가능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Societal 

Challenge-based Innovation Policy, Challenge-driven Innovation Policy)’ 이 새로운 개

념으로 등장하고 있다.2

국내에서도 이런 관점들이 2010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김왕동 외(2013)에서는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논의를 검토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혁신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

시하고 있다. 송위진(2016)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역혁신, 거버넌스,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정책요소들을 재해석하면서 혁신

정책의 프레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라. 사회혁신론

그 동안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을 연결시키는 논의는 사회적 기업이나 비

영리조직의 문제해결 활동을 다루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론에서 다루

2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sight and Innovation Policy Volume 11, Issue 1-3, 2016에서는 이 주제를 특

집으로 다루고 있다. Research Policy 41(2012)도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을 특집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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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다(제프 멀건, 2011; 김병권, 2017; TEPSIE, 2012; 2014).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

어를 활용해서 기존 사회관계를 재편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의 

필요성과 과정들을 분석하고 있다(장용석 외, 2015).

사회혁신론에서는 기술혁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사

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면서 기술기반 사회혁신, 디지털 사회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분리되어왔던 사회혁신론과 기술혁신연구를 

연계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송위진, 2016). 최근에 와서는 기술혁신연구에

서도 사회혁신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Van der Have and Rubalcaba, 

2016). ICT와 결합되어 추진되는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은 기

술기반 사회혁신의 대표 주자가 되고 있다(김종선 외, 2016; EU, 2015).

사회혁신론을 활용해서 기술기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박노윤·이은수(2015)는 기술기반 사회적기업인 딜라이트 사례를 바

탕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혁신 활동을 다루고 있다. 손

호성·이예원·이주성(2012)과 송위진·장영배(2009)는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의 혁신 특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사회혁신기업의 행태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기업들의 공유가치창출형 혁신을 다루는 연구

들도 활성화되고 있다(박흥수 외, 2014).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활동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회

문제 해결형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후지이 타케시, 2016; 

Porter and Kramer, 2011). 이런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공유

가치창출형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분야의 혁

신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혁신론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깊이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사회관계의 변화,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강조하면서 사회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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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형 혁신을 생활세계까지 확장해서 좀 더 폭넓은 틀에서 보고 있다. 더 나

아가 사회혁신을 통한 시스템 전환까지도 다루면서 시야를 확대하고 있다

(Haxeltine et al., 2013).

마. 시스템 전환론

시스템 전환론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Sustainability Transition)’을 지향하는 논의다(Geels, 2004; Grin et al., 2010; Loor-

bach, 2007). 우리사회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개별 문제해결로는 대응할 수 없고 장기적 차원의 시스템 전환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혁신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스

템 전환론은 전문 학술지인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

tions(2011년 창간)를 창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에

너지·자원·교통·식량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기술의 맹

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송위진 엮음, 2017; 사회혁신팀 편역, 

2014). OECD도 System Innovation Project를 추진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혁

신정책을 분석하는 중요한 틀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15).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스템 전환론이 논의되기 시작

했다. 송위진(2013), 이영석·김병근(2014), 황혜란·송위진(2014)은 시스템 

전환론의 다양한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병걸(2015)은 시스템 전환

론이 시작된 네덜란드의 시스템 전환 정책을, 이은경(2014)은 벨기에 플랑

드르 지역의 전환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한재각 외(2013)는 시스템 전환론을 

바탕으로 후발국에서 진행된 적정기술개발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성지은·조예진(2014)은 지역의 시스템 전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시스템 전환론은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사회문제 해

결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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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차원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환의 관점에서 일련

의 사업들을 연계·확장시키는 방법론도 다루고 있다. 또 전환실험(transition 

experiment), 전환실험화(transitioning)3 등과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장기적 정

책과 단기적 사업을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사회혁신팀 편역, 2014; 송위진 

엮음, 2017).

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새로운 혁신 방법론

가. 사용자 참여형 혁신모델과 리빙랩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비교해볼 때 혁신의 목표, 주요 참

여 주체가 다르다. 이로 인해 혁신이 수행되는 방식과 시스템에서도 새로

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는 현장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사용자 참여형 혁신모델로서 ‘리빙랩(Living Lab)’은 여러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현실 정책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다(Keyson et 

al., 2017).

리빙랩은 특정 공간에서 연구자와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문

제를 정의하고 해결해가는 혁신방법론 또는 혁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공공부문-기업-시민의 파트너십이다. 과거에는 빠

져있던 시민이 혁신과정에 주요 주체로 참여한다. 또 사용자의 의견을 조

사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결집된 인공물(프로토

3　 �전환실험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시스템 전환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관련 지식이 축적된다.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은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전환실

험인 연구개발사업은 전환의 전망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전환실험화는 일반적인 연

구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스템 전환의 전망, 사용자들의 참여가 연

구개발사업 내에 자리잡도록 해서 평범한 사업이 전환실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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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을 제시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 인공물을 진화시켜 나가는 나선형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연구자, 시민, 공공부문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는 인공물과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혁신 생태계와 법·제도도 동시에 만들

어간다(성지은 외, 2014).

사회문제 해결에서 최종 사용자의 중요성은 몇몇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

다. 임홍탁(2014)은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기존

의 혁신모델과는 차별화된 최종 사용자 중심 혁신의 특성을 분석했다. 윤진

효·박상문(2007)은 개방형 혁신의 개념을 활용해서 재난대응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개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리빙랩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지은 외(2014), 

성지은·박인용(2015)은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 외국에서 추진된 리

빙랩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 성지은·박인용

(2016)에서는 리빙랩을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니치 공간으로서 정의하고 리빙

랩에서 이루어진 혁신이 시스템 전환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나. 사회문제 조사 및 구체화

우리가 접하는 사회문제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 또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이해집단 마다 문제의 중요성을 다르게 평가하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관점도 다르다. 때문에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를 구체화하

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사회학 응용 연구나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4 여기서는 개

4　 �사회문제론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사회문제론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교과서와 수험서가 발간되어 있다. 이들은 사회문제 정의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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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범죄, 약물 남용, 빈곤 및 실업, 여성, 노

인, 가족문제, 교육문제, 건강문제, 환경문제 등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

양한 문제들을 다룬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파악하는 다양한 관점들(기능주의

론, 갈등이론, 상호작용론)을 제시하면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프레임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철현, 2016; 이창원 외 엮음, 201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는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렇기 때문에 사회문제론에서 다루는 문제들 중 기술과 관련된 것을 도출하

고 혁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언

급되는 키워드나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정다미 외(2013)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수요 발

굴을 위한 키워드 추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으며 최현도와 안종욱(2015)은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서 과학기술이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도출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를 정의하고 최종 사용자들

의 니즈와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도 필요하다. 송위진·성지은

(2012)은 사회·기술기획이라는 개념하에 사회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고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론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박상혁 외(2016)는 디자

인 씽킹과 액션러닝를 통합하는 모형을 통해 사용자들의 니즈 분석과 문제

를 해결해가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다.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에서도 변화가 필요

개괄적인 해결방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기획·추진할 때 배경 지식으로 활

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상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

하고 있는 활동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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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실무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

과 차별화되는 연구개발 추진체제 구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학술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연구개발 추진체계

를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인용·성지은·한규영(2015)는 한

국과 일본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비교 분석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 특성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

업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의 특성과 국별 차이를 

다루고 있다. 박희제·성지은(2015)는 RRI론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사회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이 

연구개발사업에 도입되어야 한다. 정병걸(2015)과 이은경(2014)은 네덜란드

와 벨기에에서 추진된 전환기반 연구개발사업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네덜

란드에서 진행된 에너지 전환, 농업 전환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서는 이

런 면들이 반영되어 장기적 전망 하에서 사업이 기획·추진되었다(송위진, 

2009). 또 이를 위해 정부·연구기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가 구축되고 운영되었다. 여기서는 시스템 전환의 지향점을 숙의하고 그것

을 기점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학습하여 사업의 방향을 조정해나가는 

백캐스팅(backcasting)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성지은 외, 2012).

송위진·성지은(2014)은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시스템 전환론

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

별 연구개발사업을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환실험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체

제 개편방안을 다루고 있다.



344  |  한국 기술혁신연구의 현황과 과제

3) 연구들의 특성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

다. 심화된 이론 개발 보다는 산업혁신과 차별화되는 혁신의 목표와 과정, 주

요 혁신주체,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과 혁신, 사

회적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사회혁신, 시스템 전환, 리빙랩 등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다루는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혁신이론의 지형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육

성 중심의 혁신정책이 오랫동안 추진되고 경로의존성이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이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차별성과 정당성(legitimacy)을 보여주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혁신연구자, 일반 국민들도 

과학기술혁신을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 활발한 소개 작업이 이루어졌다.5

이러한 노력은 정책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새로운 틀을 강

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계속 확대

되고 있다. 또 정책과정에서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연구개발사업

5　 �2000년대를 거치면서 양극화, 고령화, 청년문제 등이 심화되고 안전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

가연구개발사업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공급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산업, 보건·바이오 산업, 농업이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고용이 창출되며, 문제 상황에 그 제품과 서비스가 적용되어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

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의의 밑바탕에는 혁신활동과 정책은 기업과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은 부차적인 목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의 사례를 활용

해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목표가 기존 정책과 다르고 상이한 추진체제와 생태계를 필요로 한

다는 논의는 외국 연구를 소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이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연구도 초기 단계여서 이론이 많이 진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

의의 소개와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현실의 문제 해결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모

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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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이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

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졌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연구는 실제 정책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하

면서 실천성과 정책지향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혁신연구가 선도하면

서 관련 논의를 만들어내고 정책과 사업이 그것을 반영하고 실천하여 피드

백하면서 새로운 연구영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리빙랩에 대한 연구와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미래창조과학

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한편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연구의 정책지향성은 서로 다른 흐름에서 논

의되고 있는 해외의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시스템 전환론, 사회에 책임지는 혁

신론을 동시적으로 도입·활용하면서 각자의 강점들을 필요에 따라 활용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환랩(transition lab)에 대한 논의,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정책과 시스템 전환론을 연계하는 논의는 각 이론을 정책개

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혁신론과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론과 정책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 이런 노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주체로서 노동·복지·지방자치 정책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호명되면서 양자가 결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과정에 새로운 주체가 참여하고 

또 사회혁신의 경우에는 그 동안 축적한 과학기술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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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슈와 향후 연구 방향

다음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할 

주요 이슈와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데 여기에서는 필자가 수행한 기존 연구의 틀을 활용할 것이다. 즉 사회문

제 해결형 혁신의 관점에서 혁신정책의 여러 요소들을 재해석했던 틀과 관

점을 도입해서 범주들을 분류하고 관련 이슈들을 다룰 것이다(송위진, 2015a).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다루어지 못한 주제와 연구영역을 발견

하고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이 갖는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룬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혁

신 거버넌스 구조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수행하는 혁신 생태계의 특성

에 대한 연구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1)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특성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새로운 혁신정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의 필요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목

표와 지향점, 혁신모델의 특성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

인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혁신정책과의 차별성을 정

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산업혁신정책의 차이

무엇보다도 공공적·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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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혁신활동과 보건·환경·의료·안전 관련 산업혁신을 활성화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의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출발점이 다르다. 전자는 경제적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혁신활동은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재정이 

투입되기도 한다. 후자는 수익성 중심으로 접근하며 산업이 발전하면 자동

적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품·서비스 분야에 대한 혁신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서로 대비되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목표·과정·주요 행위자·규율원리가 다른 혁신유형이다.6

사회혁신론은 이런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논의이다. 따라서 산업혁신론

이 지배해온 혁신정책 영역에서 사회혁신론의 문제의식과 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송위진, 2016; TEPSIE, 2012; 2014). 더 나아가 혁신활동과 

정책을 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혁신주체들

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논의도 발전시켜야 한다.

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과 임무지향적 정책의 차이

임무지향적 혁신정책과 사회문제 해결형 정책의 차이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국방·보건과 같은 시장실패 영역의 경우에는 정부가 공공적 목표

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정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우주개발, 국방, 암정복 연구가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와 임무지향적 연구가 유사

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임무지향적 정책은 기술관료와 전문가가 중심이 

6　 �사회문제 해결 임무를 지닌 사회정책부처가 환경산업·안전산업·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사업은 산업혁

신을 위한 사업이다. 혁신의 주체가 누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의도로 

진행되는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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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문제를 정의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하향식 틀을 취한다. 따라서 문제 정

의·해결과정에서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는 추진 방식과 체제가 다르다(Kuhlmann and Rip, 2014). 물론 문

제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임무지향적 정책의 경

험을 활용할 수 있다(Foray et al., 2012).7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

구가 필요하다. 이들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장을 넘어 시

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이 가

진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혁신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특정 부문 정책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성장과 양극화, 새로운 사회문제가 일상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혁

신과 혁신정책을 파악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Schot and Steinmuller, 2016; OECD, 2015; 송위진, 2015a). 

기본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생활세계에서 일하고 삶을 영

위하는 시민사회의 렌즈로 정책을 본다. 그 동안 혁신정책이 과학기술계 렌

즈와 기업·산업계의 렌즈로 혁신활동을 파악했다면 사회문제 해결형 혁

신정책은 과학기술계에 자원과 인력을 공급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활용하

는 시민의 눈으로 혁신활동을 본다.8 시민사회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활

용하고 향유하는 생활세계의 구성 요소로 과학기술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동안 과학기술활동에의 시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과학기

7　 �Research Policy, Vol. 31, No. 10의 “The need for a new generation of policy instruments to respond to 

the Grand Challenges”는 이런 관점에서 구성된 특집호이다.

8　 �공공성에 입각해 연구개발을 지원해왔던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시민사회의 시각과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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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활동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

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전문가의 활동으로만 보는 전문가 

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

는 시스템 전환론을 혁신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Schot and Geels, 2008; Grin et al., 2010; Loorbach, 2007). 아직 다양한 이론이 개

발되어 있지 않지만 시스템 전환론은 장기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한 사회문

제 해결과 새로운 생활방식, 과학기술, 산업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사

회 전체를 사회·기술시스템으로 개념화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 시

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틀 속에서 개별 정책을 파악한

다. 이미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정부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정교

한 관점에서 혁신정책을 파악하는 논의로 발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정병

걸, 2015; 이은경, 2014).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시

스템 동학을 다루고 있는 시스템 전환론을 구체화하고 적용 영역을 확대시

키는 노력이 요청된다.9

2)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 거버넌스

가. 혁신 거버넌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은 정책과정과 기술개발과정에 시민사회와 사

용자 참여를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정책과 기술개발과정에 최종 사용자인 

시민, 수요자인 사회정책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9　 �제3세대 혁신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모두 시스템 전환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 없이 거버넌스와 참여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정책을 연구하는 흐름도 있다

(Kuhlmann and Ri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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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하고, 현장에서 축적한 암묵지를 제공해서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참여

형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특히 그 동안 혁신활동의 객체로 있던 시민사회의 

참여는 사용자 지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원론적인 차원에서 참여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결정 기구에 형식적

으로 시민과 관련 조직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형식적 참

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지만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술개발부처(부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

지·환경·안전분야에서 정책사업을 전개하는 부처(부서)는 의사결정 과정

에 같이 참여해서 서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사

업은 테스트베드와 초기 시장을 확보해서 기술실용화에 도움을 얻을 수 있

다. 정책사업부서는 기술개발 성과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고도화 하여 효율

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술개발부처(부서)와 

정책사업부처(부서)는 각개약진하는 경향이 있다. 각 조직의 핵심 기준과 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은 기술개발, 정책사업은 정

책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

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설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방식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층위의 정책

과정과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인사가 개별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이것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합의회의 등에서 개발된 방법론, 참여형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방법

론들을 발전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이영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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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최종 사용자 참여 방안

구체적인 기술개발사업인 사회문제 해결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는 기획과정, 사업추진 방식, 평가방법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이 때 최종 

사용자인 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단속적이고 일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원

을 제기하는 형태의 의견 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사

적인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참여방법론이나 ‘공공성을 갖는 조직화된 사용자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형 혁신플랫폼 구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사안별로 참여형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

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

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

책을 추진하면서 혁신 플랫폼을 구축·운영했는데 이런 방식의 틀이 구현

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송위진, 2009). 중간조직으로 운영되는 이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와 방향을 공동으로 학

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김종선 외, 2015).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성

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의 구조

사회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생태계 연구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산업

혁신을 위한 혁신생태계나 분야별 혁신체제(sector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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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지만(Malerba, 2004)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혁신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 시작되고 있다(TEPSIE, 2014)

산업혁신 중심의 혁신활동과 정책이 강한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혁신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와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사회혁신 생태계가 

이야기 되고 있다(장용석 외, 2015; 고동현 외, 2016).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에는 사회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비영

리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공공조직, 대학·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공유가치 창출형(Creating Shared Value)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영리조직

도 중요한 주체가 된다(Porter and Kramer, 2011; Christensen et al., 2006). 또 이

자료: TEPSIE(2014: 25) 

금융지원

•초기 단계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사회혁신 시상제도

•장기자본 조달

•벤처투자

•크라우드 펀딩

•대출

•사회성과연계채권

•벤처기반 자선 활동

혁신을 위한 숙련형성

•사회적 기업과 관계자들을 위한 맞춤형 과정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대학 프로그램

•전문가 파견근무 지원

•직원 유동성 촉진

중간지원조직

•사회혁신 네트워크

•정보 및 기록 관리 센터

•사회혁신 확산 허브

•공개 데이터/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플랫폼

구조적 조건

•금융/경제적 환경

•인적 자원

•법적/제도적 환경

•정치적 맥락

•사회적 맥락

사회 혁신에 대한
지식 전달

•사업화 이전 공공구매(PCP)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

조달과 시범사업 진행

•�세금혜택/보조금/맞춤예산을 

통해 수요 창출지원

•�공개 데이터를 통한 정보의 

새로운 흐름형성

•지식 기반 확충

   (사회적 영향 및 결과 측정)

•시스템 전반의 기능 강화

     �(클러스터 정책, 네트워크 

정책, 기술개발 협력 지원)

•캠페인 및 지지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기회/이벤트

•정보 및 중개 지원

•지식전달 프로그램

•학습 포럼

비 금융지원

•기업 인큐베이터

•기술개발을 위한 안정적 공간

(예: 사회혁신을 위한 실험실)

•사업 개발 지원

(예: 엑세러레이션 프로그램)

•멘토링 및 코칭

•개인 상호간 지원

•전문 서비스 지원 : 법률 자문,

마케팅 서비스, 재정 및 회계 서비스, 

인사 상담, 건버넌스 관리

수요제고공급증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그림 9-1 사회혁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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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금

융공급, 지식공급, 인프라, 공공구매 시스템 구축도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이다(TEPSIE, 2014).

이론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혁신주체와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사회혁신론에서 논의

하고 있는 사회혁신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 사회적 경제조직의 혁신능력 강화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생태계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주

도하는 핵심 주체이다.10 산업혁신 생태계에서 영리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을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담당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

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영리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

게 전달한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기술기반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

한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 주제이다(손호성 

외, 2012; 박노윤·이은수, 2015). 이들의 혁신능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혁신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는 방식, 사회문제 해결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은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한 주제다. 또 이는 영리 

기업의 혁신에 천착해온 혁신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그것이 지닌 수요자 지향성 때문

에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수용능력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비용을 

10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는 김성기 외(2014), 장용석 외(201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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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켜 혁신에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추구가 혁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조건에 대한 분석도 사회적 경

제조직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제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이 결합되는 ‘탈학제적(Trans- 

disciplinary Research)’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와 거리를 두고 대안을 탐색하는 

‘1유형 연구’를 넘어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주체와 같이 연구하고 대안을 모

색하는 ‘2유형 연구’가 요청된다(Gibbons et al., 1994).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

술 분과간, 과학기술-인문사회 분야간의 학제적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가

와 시민사회가 탈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탈

학제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것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Bergmann et al., 2012; Hadorn et al., 2008). 성공

적인 탈학제적인 연구의 특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논의도 검토되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제도도 탐구되어야 

한다(김왕동 외, 2014). 현재 한국의 평가제도는 논문·특허·기술료와 같은 

과학적 성과·산업적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논문을 많이 쓰거나 

기술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구 프로포절과 연구자가 높게 평가된다. 그

러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논

문이나 특허보다는 문제해결 정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사회

문제 해결정도를 파악하는 평가지표나 분석 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

구개발사업의 적절한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

발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필요로 한다. 개발된 기술이 제품·서비스로 구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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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문제해결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서비스로 구

현하는데 필요한 법·제도 순응 및 개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로 구

현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연구개

발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측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는데 연구개발

활동과 이를 보완하는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다루어야 한다.

대학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

하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는 개발·실용화 연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규명하는 기초·원천연구도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지

향하는 ‘파스퇴르형 기초연구’가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Stokes, 1997). 이

것이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또 수행되지 않은 과학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도 의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 또 대학에서 리빙랩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해결형 대학(challenge-driven 

university)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대학연구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 갖는 의미도 좋은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Mulgan et al., 2016).

4)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다른 혁신과의 연계

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산업혁신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산업혁신과 연결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이 산업

혁신으로 연결되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문제

해결의 영역과 가능성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

신과 산업혁신의 연계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니치를 확장하는 전략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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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는 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을 지향하는 신산업 창출이 수반되어야 한다(Grin et al., 2010). 지속가능한 이

동시스템(mobility), 재생가능에너지, 직주근접도시, 공유경제는 시스템 전환

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전해야 되는 산업영역이기도 하다. 어떤 측면에서 본

다면 이 분야는 성숙단계에 도달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파괴적 혁

신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Christensen et al., 2006).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한 시스템 전환과 새로운 산업 형성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연구도 필

요하다.

Porter and Kramer(2011)는 공유가치 창출 개념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혁

신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11 사회문제 해결이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매우 유망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셜벤처들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이

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통

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추진하는 주체가 

어떤 지향을 가져야만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전개되는 혁신활동은 산업을 형성하

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해외시장이나 외국 기

술 추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을 개

발하고 재조합하는 수요지향적·사용자 지향적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

로벌한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후지이 타케시, 2016). 이는 고도

의 소비사회이면서 복합적 사회문제가 비등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서, 우리사회를 문제해결 아이디어의 원천과 테스트베드

11　 �이들은 과거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로서의 기업에서 이제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기업으

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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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면서 글로벌화하는 전략이다. 이런 논리적 연계를 현실에서 어떻

게 구현할 것인지도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관점에서 지역혁신론을 재해석하는 연구도 필

요하다. 지역 산업육성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서 지역 혁신정책

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역혁신정책은 지역 

과학기술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추진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러나 지역의 지원을 받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역과 관계없는 국가

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혁신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자체가 매칭펀드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역유치를 했지만 각 기

관이 수행하는 산업혁신활동이나 연구개발 활동은 지역과는 연계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이런 공급 중심의 지역혁신정책을 수요 중심으

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관점

에서 본다면 지역혁신의 목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

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역의 사회문제, 환경문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외부의 혁신자원을 조직화해서 문제를 풀고 관련 

혁신주체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

고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송위진, 2015b).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관점에서 도시혁신, 농촌혁신 논의를 발전시키

는 것도 필요하다. 공급중심의 관점에서 U-시티, 스마트 시티 개발을 주장

하는 관점을 넘어 지역 도시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혁신정책을 기획·추진

하는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World Bank, 2015). 농촌혁신도 최첨단 기술시스

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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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조직화하는 문제해결형 혁신을 연구해야 한다(송위진, 2015b).

앞서 논의한 리빙랩에 대한 연구는 이런 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사용자 참여형 혁신모델인 리빙랩을 활용해서 스마트 도시, 스마트 농

촌 관련 논의를 다룬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향하면서 기술과 사회가 

공진화하는 새로운 도시혁신·농촌혁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성지은·조예진, 2014).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의 문제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문제해결 네트워크를 구

축해서 자원과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

요하다.

3. 맺음말

지난 50년간 진행되어온 혁신연구는 이제 성숙단계에 도달했다. 신고전

파 경제학 논의를 비판하면서 진화적 접근과 제도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혁신능력, 혁신체제, 혁신패턴과 같은 개념을 형성하고 실증연구를 발전시

켜온 논의들이 이제는 주류 패러다임이 되었다(Tidd et al., 1997; Nelson, 1993). 

이제 또 다른 이론의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연구자들은 이런 문제의식하에 혁신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슈와 이론을 발굴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새로운 관점과 이론

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혁신연구 50년의 흐름을 정리하고 향후 혁신연구가 도전해야 할 주제

를 정리한 Martin(2016)은 20여개의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관련된 이슈는 8개에 해당한다. 향후 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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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개발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이 주요 영역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기존 혁신연구를 정리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한 Fagerberg et 

al.(2013), Fagerberg(2013)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도전과

제 해결을 위한 혁신이 혁신연구의 주요 연구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 추격형 혁신정책과 이론을 개발해오

면서 산업육성에 초점을 둔 과학기술혁신정책 논의와 제도들이 성숙단계에 

도달했다. 공무원과 정책연구자, 혁신연구자들도 산업혁신 중심의 논의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2000년대를 거치면서 추격형·공급중심·성장중심

의 혁신이론과 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어, 추격에서 선도로, 퍼스트 무

버로의 전환 등 다양한 담론이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론과 정

책은 여전히 경로의존성을 지니며 작동하고 있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새

로운 이론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대한 연구는 이런 추격·공급·성장중심의 경

로의존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의 논의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수 있

다. 이는 추격형·성장중심형 혁신이론과 정책의 레짐을 뚫고 새로운 이론

과 실천의 니치를 형성하여 그것을 발전시켜는 이론의 시스템 전환을 수행

하는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 대한 이론과 혁신정책을 실험하고 발

전시키면서 전체 틀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이론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를 실질

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고 있는 과학기술계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연구

를 위한 과학기술,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은 이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구조화된 뉴 노멀시대에 필요한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존재양식으로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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